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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015 연차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한국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차학술대회는 본래 6월 26일 ~ 27일에 개최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셨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한국교육학회는 교육학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장으로서 학문과 교육 현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희(古稀)를 맞은 우리 교육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롭게 거듭나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차학술대회의 주제를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로 정하여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공과(功過)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의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953년 40여명의 교육학자들이 모여 창립했던 한국교육학회는 현재 4,000여명의 회원과 24개의 분과학회로 구성된 대규모 

학회로 발전했습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우리 

교육의 재설계 방향과 과제 탐색을 위한 풍성한 토론의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육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정책 중점연구소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현장의 교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우리의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교육계 밖의 시선으로 교육을 보기 위한 대중예술가의 토크콘서트 등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학재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으며, (주)학지사와 교육과학사, 박영사 등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대학교와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준비위원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교육학자와 연구원, 외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학문 후속세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원과 행정가가 함께하는 풍성한 

학술의 향연을 통해 모두의 지혜가 교류·결집되어 우리 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8월

                                            한국교육학회장 진 동 섭





축   사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교육학계 전문가 여러분

과 교육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정책 중점연구소,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되새기며 미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논의가 사회 각 계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궈낸 민주주의와 경제 발

전, 그리고 공교육의 발전은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인정할 만큼 위대한 것이었다

고 자부합니다. 

지난 5월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는 세계 교육자들과 함께 ‘모두

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을 채택하며 세계교육의 일원으로

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유네스코 요청으로‘광복과 전쟁’이후의 70년 교육경

험에 대해 세계와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때 자리에 함께 했던 교

육자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와 헌신적인 교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교육 열정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미래 한국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논의돼야 할 때입니다. 정

책 추진의 속도와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과 질적 성장’을 거두기 위한 비전과 

철학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도전의식과 진취적 기상을 가진 글

로벌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과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저하되면

서 창조경제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따라

잡기식 교육’, ‘넣어주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

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3대 목표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

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

는 교육'으로 정하고, 6대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도입 및 확산',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세워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 분들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열린 학술대회가 '풍성한 지성의 향연'으로서 또 한 

번의 '위대한 70년'을 만들어 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08. 28. (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 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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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장 소

10:00-13:00

•연구방법론 workshop

   양적연구 : 김준엽(홍익대) 다층모형 분석의 기초
정보전산원 교육관 

301호

   질적연구 : 전영국(순천대) 심층면담 기반의 질적 연구 방법 탐구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12:30-14:00 •등록 및 오찬 상남국제회관

14:00-14:20

•개회식

•사회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 국민의례 

-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진동섭(본회 회장)

- 인사말 : 백순근(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 축   사 : 김석준(부산시교육감), 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환영사 : 정인모(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14:20-14:50

•기조강연 

•사회 : 정수현(본회 상임이사)

 -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이종각(강원대 명예교수)

14:50-15:00 •휴식

15:00-16:30

•기획주제발표1 : 이념 및 과제

•사회 : 강기수(동아대)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주제영역 주제 발표자 토론자

1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 오인탁(연세대)
김정효

(이화여대)2주제
광복 70주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제안한다 -
김민호(제주대)

•기획주제발표2 : 내용 및 제도 

•사회 : 강현석(경북대)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주제영역 주제 발표자 토론자

3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주철안(부산대)

김용주

(경상대)
4주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허경철(전 KICE)

•기획주제발표3 : 방법 및 실천

•사회 : 손종현(대구가톨릭대)

국제언어교육원

2층 대강당

주제영역 주제 발표자 토론자

5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의 재설계 : 

배움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정섭(부산대)

조부경

(한국교원대)
6주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법 메타포 탐색 김회수(전남대)

16:30-16:40 •휴식

 Day 1  : 2015년 8월 28일(금)



3

학술대회 전체 일정  

 16:40-18:00

•기관 발표1 - 국책연구소  

Session 1

(인문관 206)

Session 2

(인문관 208)

Session 3

(인문관 209)

Session 4

(인문관 217)

Session 5

(인문관 216)

한국교육개발원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1 한국과학창의재단2

Session 6

(인문관 210)

Session 7

(인문관 211 )

Session 8

(인문관 212)

Session 9

(인문관 213)

Session 10

(인문관 21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에듀데이터 활용5

•자유주제 발표1

Session 1

(인문관 307)

Session 2

(인문관 308)

Session 3

(인문관 309)

Session 4

(인문관 310)

교육심리1 교육과정1 교육과정2 교육행정1

Session 5

(인문관 311)

Session 6

(인문관 312)

Session 7

(인문관 313)

Session 8

(인문관 314)

교육행정2 교육행정3 교육사회1 교육사회2

Session 9

(인문관 317)

Session 10

(인문관 315)

Session 11

(인문관 316)

Session 12

(인문관 215)

교육공학1 초등교육1 교육재정경제 교육정치

18:00 •만찬 상남국제회관

 Day 2  : 2015년 8월 29일(토)

시  간 프로그램 비고

09:00-09:30 •등록

학

생

위

원

회 

포

스

터 

세

션

09:30-10:50

•토크콘서트1 _ 학자와의 대화(성학관 102) 

•사회 : 최성욱(한국교원대)

 - 주제 : ‘교육관의 혼란과 교육학의 과제’

 - 강연자 : 장상호(서울대 명예교수)

10:50-12:10

•토크콘서트2 _ 예술가와의 대화(성학관 101) 

•사회 : 김영철(충북대)

 - 주제 : ‘영화와 시대정신’

 - 강연자 : 김한민(‘명량’ 영화감독)

•기관 발표 2 - 국책연구소 및 대학중점연구소

Session 11

(인문관 209)

Session 12

(인문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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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국가교육기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2가지 디카플링의 해소를 중심으로 – 

이종각(강원대학교 명예교수)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종각입니다. 교육학회 년차대회에서 기조강

연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과 학회 임원님

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제게 할당된 30분이란 짧은 시간 범위 내에서 소화하기

에 벅차기 때문에, 주어진 주제 중 앞부분인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 관한 논의1)와 그간의 한국교육의 눈부신 발전상과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뒷부분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에 대한 논

의에 집중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라는 상반된 활동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주로 사용돼왔다. 그 이후 ‘지속가능성의 개념 확대’현상이 여러 방면에서 일

어났다. 교육분야에도 적용되어 지속가능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환경교육의 확대된 개

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번 교육학회의 주제인 지속가능사회 역시 개념 확대의 하나이다. 유사한 확장으

로 1997년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최근의 세계적 핵심 흐름 중의 하나가 지

속가능성 논의이다. 지속가능한 발전론으로 촉발된 이 논의는 그 후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속가능교육

논의를 전개하게 하였고, 지속가능사회논의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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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읽기와 상황기반재설계

광복 70년 동안의 화려한 성과와 다양한 교육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도는 매우 높다2). 문민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5.31 교육개혁 

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육개혁 사업을 꾸준히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면 그 

상태를 기존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런 해석에 입각한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

다는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지배적인 인식방식으로

는 광복 70년간의 성과는 잘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교육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방식을 통한 새로운 읽기를 요구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나쁘게 생각되어도 존재하는 것들에는 이유가 있

으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도 그 일이 안 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교육현

실로부터 개선의 한계성 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신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낸다면, 하인리히 법칙이3) 예고하듯이 우리는 교육의 대형위기

를 정말로 맞게 될지도 모른다. 교육학이 교육의 나침판 역할 혹은 교육진단학으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상황이 보내고 있는 한계성 신호를 읽어내야만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는 미래형 교육재설계를 위해 일반교육이론이나 2015세계교

육포럼이 보인 보편적인 관심보다는 ‘한국의 구체적 교육상황에 적합한 분석’을 이

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둔 ‘교육상황기반 재설계’를 시도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세계

적 의제의 재생산이나 재구성에 집중하다보면, 우리의 등잔 밑을 못 보거나 소홀

히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생활과의 연관성이 

낮아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세계적 교육의

제의 한국적 구현이 이루어지려면 한국교육상황의 개선과 발전 없이는 가능하지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참조

3)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으로 요약된다. 대형사고 1개가 발생하기 까지 중형사고 29개가 발생하고 

작은 사고는 300개나 발생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작은 사고나 중형사고가 날 때 이 신호를 빨리 알아

차리고 대비한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은 하인리히법

칙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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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육상황의 개선은 세계적 교육

의제 실현을 위한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교육상황기반 재설계’에서 핵심요소인 ‘현실 교육의 한계성 신호’ 파악은 새로

운 관점이나 질문을 통해 더 잘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과 질문의 진화가 없

으면 생각의 진화나 분석의 진화 나아가 정책의 진화도 이끌어 내기 힘들다. 국민

의 교육행복을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재설계를 위한 새 읽기에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 도입도 필요하다. 우

리 교육은 미래세대에게 어떤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우리 교육은 미래세대의 앞

길을 어떻게 막고 있는가?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읽기에 기초한 새로운 설

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익숙한 ‘좋은 교육’의 관점이나 ‘공교육’의 관점이나 ‘전문직 

교사’의 관점을 벗어나 ‘학부모’관점으로 보면 더 잘 혹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작업을 하는 데에는 국가교육기능의 재설

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교육기능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논의되

는 교육의 재설계는 제한된 논의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적 한계장치로 작

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공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을 줄곧 유지해 오고 있다. 본고는 공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공교육의 개념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국가의 교육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한다. 무엇보다도 ‘공교육 새로 

읽기’즉 ‘공교육재개념화’를 교육연구 의제로 제안한다. 즉 새로운 공교육 파라다

임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평생교육도 지역(사회)교육도 사교육도 

입시위주교육도, 학부모와 교육열, 학생의 학습권도 새로 읽어야 할 대상으로 자연

히 부각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일정 부분까지는 공교육이란 용어를 학교교육과 

구분 없이 혼용하지만, 그 후부터는 공교육이란 용어를 자제하고, ‘교육의 공적가

치와 기능’이란 용어를 쓴다4). 이외에도 본고의 키워드인 교육상황기반 재설계, 

4)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이란 용어가 학교교육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교육은 ‘교육의 공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은 공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여기에는 약간 혼란스런 부분도 있다. 일례로 학교교육이 늘 공적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학부모의 사적가치의 추구에도 기여해야 하며 바로 이 부분 역시 교육의 공적기능이다. 학원 등의 

민간교육기관도 공적 가치와 무관한 것도 아니며 공적가치를 공유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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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디자인, 미래기반 재설계, 국가총교육기능중심 재설계, 핵심자원기반 재설계, 

교육생태계구축형 재설계 등도 대체로 새로운 용어이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면

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난 70년간 놀라운 압축적 발전을 해 왔으면서도 직면하

게 된 교착상태를 파악하고5),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교육상황기반 재설계(리디자인)의 기초로서 교육모순  다시 읽기의 필요성

  - 공식담론과 교육실제 사이의 큰 차이에 숨겨진 모순 읽기-

우리 교육현실에 나타난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한 읽기와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

져왔다.  그동안 가장 많이 해온 한국교육 읽기는 ‘국가발전에의 기여가능성 읽기’ 

‘불평등교육 읽기’ ‘사교육문제 읽기’ ‘입시위주교육문제점 읽기’ ‘공교육의 위기와 

정상화 과제 읽기’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런 읽기에 익숙해 있고, 그에 따른 논

의와 대책세우기에 익숙해 있으며 거기에만 주로 몰두해왔다. 필자가 제기하는 문

제점은 대다수가 이런 읽기에 집중하는 사이 다른 읽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는 점이다. 토마스 쿤의 용어를 원용하면, 읽기의 ‘정상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사이, 그런 정상적 읽기로는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게 형성되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

지 않을 것이다6). 기존의 고정관념을 잠시 접어두고 원점에서의 질문이 필요한 지

점이다. 

한국교육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보고, 재설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재설계 작업에 쓸모가 있을지를 모색해 본다. 관점을 달리하면 대상을 다

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해결방법(즉 정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교

육시스템의 재설계에는 새로운 읽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읽기는 새로운 질문, 새로

5) 이 글에서 이 교착상태를 때로는 ‘모순’으로 때로는 ‘수수께끼’로 표현하고 있다.

6) 모두가 기존 주류적 인식의 고정관념에 붙들려 교육현실을 보고 있는 모습은 안데르센 동화의 한 장면

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임금의 행차를 보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만이 ‘임금님 발가벗었어요!’라고 외

친다. ‘마법의 옷감’과 같은 교육정책과 명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그 마법의 정책과 명분은 교

육현실의 진면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한 편 쪽의 사고만이 더욱 강

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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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교육현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주어진 현실 중에서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

느냐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현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재설계의 방향도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상황기반 재설계가 

이루어지려면, 교육상황에 대한 인식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현실

인식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곧 교육학의 방향에도 교육정책의 방향에도 막대

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읽기(파악)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새로운 문

제해결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학이 되면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사구시’의 교육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교육모순에 대해 새롭게 질문해보기

한국교육의 특징 혹은 문제점 혹은 모순7)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한가? 한국

교육의 초상화는 몇 가지 중요한 모순 혹은 역설 혹은 수수께끼를 포함하고 있다. 

모순1: (발전모델 대 문제투성이) 해외시각과 국내시각 사이의 모순이다. 해외에

서는 한국교육이 경이로운 교육발전의 모델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에

서는 문제투성이 교육으로 비쳐지고 있다. 문제투성이 교육이 어떻게 발전의 모델

이 될 수 있으며, 발전의 모델이 어떻게 문제투성이 일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런 

모순을 지속되게 하는 것일까?  

모순2: (평준화 대 비평준화)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치열하게 공존하는 교육이다. 

이는 학교교육과 사교육이 동급-동규모로 치열하게 공존하는 교육상황과 깊은 연

관이 있다. 학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평준화하고, 학교 밖 사교육기관은 비평준화, 

수준별 개별화, 맞춤형, 수월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는 공식 제도상으로는 평준

화이지만, 실제상으로는 (혹은 적어도 반은) 비평준화라는 말이다. 이것은 모순인

가, 기능적 보완인가 혹은 조화인가? 

모순3: (안주(安住)를 초래하는 지원정책 대 내공을 강화하는 규제정책) 정부가 

7) 여기서 모순이라고 단어를 통하여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논리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현상이나 측면이지만 중요하고 전반적인 현상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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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정책이나 공교육 내실화 정책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공교육

(학교교육)은 변화와 개선보다는 쉽게 개혁피로증을 느끼고 현실에 안주하는 취약

성을 드러낸다. 반면에 정부가 규제하고 억압하는 사교육은 점점 더 내공을 갖추

어가면서 학부모·학생들의 신뢰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한국교육정책의 

최대 모순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 가서 시험보고 확인 받

는 것도 모순이며 역전현상이다. 교사는 매우 우수한데, 학교교육은 우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즉 한국교육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시스

템이지만,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즉 ‘우수

교사에 의한 우수하지 않은 교육’이라는 모순적 현실이다. 사교육 팽창, 번성, 과

다한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의 사교육문제를 모두가 지적

하고 정부도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모두가 다 사교

육 받고 있는 현상은 상호 모순이다8).  

모순4: (문제투성이로 얼룩진 높은 교육열) 한국은 교육열은 세계 최고로 높지

만 세계 최고의 교육도 학교도 없고 도리어 학교가 붕괴되는 나라, 기러기 가족이 

양산되는 나라. 교육열은 높지만, 결코 교육 기회의 나라가 아닌 나라이다. 이런 

일들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교육열이 열화

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가 다양하게 열린 나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

다. 학부모 교육열의 나쁜 점만 보고 좋은 점을 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다르게 질문해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문제투성이이면서도 성과를 내는 한국교육 시스템의 비밀(잠재력)은 무엇일까? 

혹은 성과를 내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잘못 관리하여 문제투성이

가 된 것은 아닌가? 이 비밀은 광복 70년 이후의 교육 재설계에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와 같은 모순들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모

순들이 계속 존재하는 데에는 어떤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 모순들

8)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한 가지 읽기는 이제는 사교육이 교육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기제

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읽기는 중요한 읽기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읽기이다. 이 모

순은 매우 다양한 그리고 종합적인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육상황이다. 혹시 이 공존을 통해 전체적

인 조화 혹은 균형을 갖추어가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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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작용하고 있는 동력은 또한 그 모순들을 풀어갈 동력이기도 한 것 아닐까? 이

런 모순들은 미래 30년을 위한 교육재설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2. 경직된 공교육 감옥(틀)에 갇힌 한국교육에 유연한 새 틀 만들어 주기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어떤 설계를 수립하느냐를 사실상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혁신에 앞서 ‘개념의 혁신’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교육적 역할의 주 임무는 공교육정상화이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은 학교

교육을 의미하므로, 공교육정상화 정책은 곧 학교교육정상화가 교육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교육설계는 공교육의 개념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럼 학교교육은 언제부터 공교육이라는 개념(인식도구)으로 인식되어 왔는가? 

공교육이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종태, 2001). 1990년대 후반부터 ‘공교육 위기’ 또는 ‘공교육 붕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더불어 과열된 사교육의 문제가 함께 다뤄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박인우, 2013:9)9). 특히 공교육은 “학교가 붕괴되었다,” “교실이 무너

지고 있다”는 등의 연이은 신문과 방송의 언론보도를 통해 학력저하와 사교육 과

열, 조기유학과 이민급증, 교권실추 그리고 학교이탈 등의 문제가 겹쳐서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박균열, 2006:170). 2000년이 되면서 공교육의 위기 또는 붕괴에 

관한 논의는 학계로도 확산되어,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조사, 공교육 문제점, 

위기의 원인, 공교육 자체의 개념 등이 논의되었고 ‘학교붕괴,’ ‘교실붕괴’ 등의 문

제와도 연결시켜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의 문제가 늘 함께 

논의되었다(박인우, 2013:10). 2001년에 들어서면서 공교육에 대한 논의는 언론

의 주목을 받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단으로써 집중적으로 거론되면

서 정치권까지 확산되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다(이종태, 2001; 박인우, 

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1991년의 연구만하더라도 ‘사교육’이란 용어가 아닌 ‘과외수업’이란 용어로 

연구되었다. 영문초록에서는 ‘private tutoring’이란 용어로 번역되었다. 강무섭(1991)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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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그리하여 언젠가부터“공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은 사교육이다.”(박인우, 2013:15)

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버렸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를 대비시켜 보는 전형

은 김영철(2000)의 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양에서 공교육이란 말은 사립학교 

교육을 제외한 공립학교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학교 밖의 사교육도 존재하지만 

공교육과 대립어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정

부가 인가한 학교교육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5.31교육개혁안의 공교육 개념 

정의 참조). 김영철의 공교육과 사교육 비교표에 빠진 것도 여러 측면이 있다. 예

를 들어, 공교육은 국가에 의한 지원과 함께 통제가 강한 교육이고, 사교육은 지원

은 없으면서 통제는 많은 교육이다.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교육내용은 같다. 사실 

교육의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내용에 있으므로 둘 다 공공성 가치의 핵심은 공유하

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정반대 인식의 중심에 사교

육비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사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공교육과 사교육은 대립되는 개념인가? 공교육의 실재와 사교육의 

실재는 대립되어야 하는가? 언뜻 들어 그럴듯한 공교육의 대립되는 말은 사교육이

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 주장대로 하면 학교교육의 대립된 말이 학원교육

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한 것이 반대가 되어야 하는가? 공교육은 국가에 의한 교육

이고, 사교육은 민간에 의한 교육이다. 이 둘이 서로 반대로 인식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교육은 공교육으로 포장되고, 학원교육 등은 사교육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 즉 실체보다는 ‘언어에 의한 착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지속되

면 착각의 내면화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는 이런 착각의 내면화 상태에 있다. 

 우리에게 사교육이란 단어는 그리 오래된 단어가 아니다. 80년대 과외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전두환 정부 때만 해도 사교육은 정부의 용어가 아니었다. 90년대 사

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10) 김영삼 정부 이후, 각종 과외와 학원이 ‘사교육’이라는 

공공의 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후 ‘사교육’은 공식용어가 되었고 공

10) 가장 최근 것은 2009년 5월 곽승준 국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발표. 전국에 학원영업시간을 밤 10

시후에는 금지하는 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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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대립어로 정립되었다.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여론이 사교육과 공교육을 

대립어로 몰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사교육

의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큰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 왔고, 사교육 경감과 규제 정책도 계속 추

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고, 한준상(2005)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

과외’를 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달리 표현하면 국가에 의한 사교육이거나 공교

육에 의한 사교육의 흡수시도가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전두환 정부 때의 과

외금지조치(1980)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강력한 사교육 대책의 역사는 35년이나 

된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

광복 70년을 맞는 시점에서 ‘공교육 대 사교육’이라는 대립적 인식체계를 재검

토하지 않고 같은 종전과 같은 인식체계 유지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

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설혹 검토 후 원위치로 돌아온다

고 할지라도 이 재검토 작업은 전략적 차원에서 다각도로11) 이루어져야 한다. 학

술적 재검토뿐만 아니라 가칭 ‘국민교육대토론회’를 열어 가장 중요한 의제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 ‘공교육의 개념’의 진화, ‘국가의 공교육 역할(기

능)’의 재조정, ‘학력의 개념과 학력부여권의 재설계’등이 필수적으로 검토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오늘 기조강연은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3. 국가교육경영을 위한 핵심질문과 교육재설계의 우선 목표

  -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증대) -

공교육 대 사교육에 대한 논의를 직접 다루기 전에 선행해야 할 핵심질문이 있

다. 국가의 교육기능에 대한 질문이다. 공교육이란 결국 국가의 교육기능과 성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핵심질문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재설계에 필요한 한국

11) 여기서 전략의 선택은 사교육-공교육의 대립적 관점 내에서의 논의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의 가능

성을 열어 놓은 상태의 논의이냐의 문제이다. 전자를 선택한 범위 내에서의 논의는 전술의 차이일 뿐

이며, 이런 전술적 차원의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대책과 입시정책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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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상황과 모순에 대한 다시읽기 작업을 하는 데 명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교육성과를 국가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

적 교육성과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정부에 의

해서, 교원에 의해서, 혹은 학부모·학생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학교교육에 의해서, 

가정교육에 의해서, 혹은 사교육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개별주체와 개별기관이 아

니라 이 모든 교육주체와 교육유형이 국가의 교육성과에 이바지하거나 영향을 비

교적 크게 미친다면, 국가의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

게 만든다. 즉 국가의 교육적 기능은 모든 교육유형의 최적활용을 통한 최대효과 

창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부가 국민행복교육을 지향한다면, 국가차원의 교육경영을 위해 지속적

으로 질문해야 할 것들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질문경영해야 할 교육의 과제들

이며, 이 질문경영과제들은 교육재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가교육경

영을 핵심가치 중심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다음 3대 질문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12).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 소홀히 한 새로운 질문이며 이 새로운 질문

을 통하여 한국교육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기능총량강화기능) (주질문) 국가는 교육의 모든 가용 자원과 다양한 유

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적화하고 있는가? 

(하위질문)

- 방치 혹은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유형은 없는가? 

각종 교육유형 조합의 최적화를 꾀하고 있는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가정교육, 학원교육, 평생교육, 해외교육까지도)

- 교육자원(재정, 물적자원, 심리적 자원, 인적자원)을 올바르고 효율적으

로 최적화하고 있는가? 국민의 교육심리자원인 교육열 자원을 잘 활용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하기 바쁜가?

12) 그동안 국가와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관심은 주로 교육에 대한 국가개입론과 교육시장론(혹은 교

육자유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의 성격에 따른 교육의 유형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 교육개혁안을 작성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국가가 교육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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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기능 강화 혹은 전통 기능에 집착하여 총기능강화를 오히려 훼손, 

저해,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13)

2) (공동체적 필요와 개인적 필요의 융합조정기능) 국가는 교육이라는 기능을 활

용하여 국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교육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한

다. 따라서 국가교육체제가 국가적 필요(국력증진의 기반)와 국민의 필요(교육

열의 충족과 교육행복의 증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최적화하고 있는가?  

- 국가적 필요와 국민의 필요의 최적화(균형점 찾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가? 만약 최적화 했다면 국민은 각자 자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는 개인의 이익에 멈추지 아니하고 국가공동체의 이익으로 연결

될 것이다. 여기는 최적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출세주의 교육, 서열화

교육, 학벌주의교육 등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 교육시장은 교육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전망을 갖추고 있는가?

- 우리사회에서 학습동기체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학부모학생)

의 교육열14)이 제대로 (즉,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있는가?

3) (교육민주화기능과 교육만족도증진기능) 국민의 교육행복도 증진도 교육민주

화 기능의 증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권재학부모(敎育權在學父母), 즉 

모든 교육권은 학부모로부터 나오고, 정부의 관료나 학교의 교사는 그것을 

위임받은 교육권이다. 국민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교육정책을 제

시하고 있는가는 중시되어야 할 검토기준 이다. 

-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자 자치’가 아니다. 교육주권자에 의한 교육자치이

어야 하고,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이어야 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육자치

이어야 한다.

13) 가정이(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성적에 집착한다고 비판하지만, 정부 정책 역시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

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정과 정부가 학교에 대한 집착도를 상호 강화하고 있는 실황이다. 

14) 교육열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동기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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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민주화의 종착지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민주화이다.(국민에 의한 민주

화 실현과 같은 원리이다. 교육의 특수성 논리는 이런 곳에 적용되는 것

이 아니다. 여기에는 교육의 일반성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요약해보자. 교육재설계는 국가교육경영의 핵심가치를 명확한 제시하고 국가의 

교육적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교육자원

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설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재설계는 현재의 교육상황에 기반 한 설계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래교육에도 대비하는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15). 즉 교육

재설계의 방향 = 상황기반재설계+미래지향재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설

계의 핵심내용은 학습생태계의 재설계를 통하여 국민의 학습동기체제를 건전화함

으로써16) 국민의 교육열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교육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4. 두 유형의 디카플링상황과 국가교육재설계를 위한 핵심 과제

 - 교육동력간의 상쇄효과관계를 시너지효과관계로 전환 -

기존 공교육제도중심으로 한 공교육기능 정상화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모든 유

형의 교육기관을 재구조화(restructuring)하여 국가총교육기능의 정상화, 최적화, 

증대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총교육기능중심 재설계가 필요하

며 교육의 주요 동력 간의 시너지효과 유도와 다양한 교육유형의 최적 활용을 추

구하는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교육동력간, 교육유형간 배타적 관점이 아니라 시너

지적 관점과 공생적 관점이 반영된 설계이어야 한다.

15) 교육목표나 비전을 제시할 때 흔히 상황성이나 구체성 보다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런 보편형 비전 제시방식은 교육문제가 존재하는 실재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흔

히 소홀한 약점을 보인다. 

16) 학습동기체제를 건전화 하면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문제해결력 교육, 논술-발표-토론 교육 등의 과

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불건전한 학습동기체제를 갖게 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학습생태계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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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교육기능 최적화의 핵심적인 장애요인을 국가(정부)와 가정(학부모학생) 

사이의 디카플링(decoupling)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디카플링현상은 관련 주체들

이 서로 엇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정부), 학교(교원) 그리고 가정(학부모학생)

은 3대 교육주체이자 곧 3대 교육동력(動力)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3대 동력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때와 갈등과 마찰로 상쇄효과를 낼 때의 교육은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은 이 3대 동력의 시너지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의 비효율, 정책효과의 무력화 등으로 인한 상

쇄효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주체들은 서로가 서로 때문에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 국민(학부모학생)은 국

민들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점의 유사성이 높아야 시너지효과도 높아

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디카플링은 심화될 것이다. 정

부와 학교사이의 엇나가기 보다는, 정부와 국민(학부모·학생) 사이에 엇나가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부모와의 괴리현상, 혹

은 국민대중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이 디카플링의 저변에 정부와 국민 사이

에 두 가지 매우 다른 인식이 깔려 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 범위의 차이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4.1. 디카플링1=교육범위 인식의 디카플링 

- 정부의 공교육중심 교육관 대 학부모의 범(凡)교육적 교육관 -

정부의 교육정책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학교교육 정상화 정책과 그 반대급부인 

사교육 규제와 경감정책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자(교육학자 포함) 대부분

은 이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따르고 있고, 또 다른 상당수의 교육학자

들은 이상적 교육개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다.17) 반면에 국민(학부모학생)은 학

교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해외교육이든 내 자식에 도움이 되면 모두를 교육자원으로 

17) 이것을 학문 그 자체를 위한 연구,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우리 교육학 연구가 

너무 학문적 연구에만 집착해 있는 나머지, 많은 국민들의 교육적 관심사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 있

지나 않은지 반성해야할 여지는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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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정부의 공식적 교육관과 학자나 교사들의 전문적 교육관과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일반의 교육관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학교본위 공교육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교육집중투자-사교육집중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과 정책에는 정부와 일반 국민 사이에 교육 개념에 대한 엇박자가 크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점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흔히 학부모 혹은 국민일반의 

교육에 대한 몰이해나 이기적 교육관이나 맹목적 교육관이나 기껏해야 통속적 교

육관이라고 치부해온 경향이었다. 

학교교육중심교육관은 인식의 터널효과를 일으켜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을 더욱 

좁게 그리고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즉 오랫동안 매우 당연시 해온 학교

교육중심교육관은 공(학교)교육위기론을 당연히 기존의 공(학교)교육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범위를 한정시키기도 한다. 학교교육

중심교육론은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집착하게 하는 만큼 정보화시대-평생학습시대

에 뒤떨어진 교육관이기도 하다. 약간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유를 하자면, 학

부모·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하려하는 반면에, 정부는 학교에서만 학습하라

고 한다. 교육학자도 교육분야NGO도 정부에 동조하여 학교교육중심교육관이 강고

한 모습이다18).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학술적으로 언급하는 공교육은 

국민일반(학부모·학생)이‘실제 상황에서 활용하는 교육 중 일부만 교육이다’라고 생

각하는 한계점을 가진 인식이라고 읽힐 수 있다. 이는 국민(학부모, 가계)의 자녀교

육방향과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이 엇나가는 문제로 보인다. 전문가의 연구나 정부의 

정책은 학교교육중심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일반 대중과 학부모는 범교육적 교육관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지금 세계교육동향은 학교교육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려

는 움직임이고 기본적으로 범교육적 교육관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학부

모의 교육관이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트인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정답

론은 비현실적이고 국지적이고 비효율적인 인식방식임을 알 수 있다19). 중국 경제

18)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일상성을 무시하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이론으로 비칠 수 

있다.

19) 그런데도 이 인식모델이 수십년 동안 한국교육을 점령해온 데에는 국내 교육계의 정치학적인 측면과

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지속되는 데에는 모종의 지식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디카플링의 정치학적 분석, 교육디카플링의 지식생태학적 분석을 하는 연구가 곧 나오길 기대한

다. 어쨌든 이런 디카플링 상태에서 한국교육은 이 이상 더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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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일으킨 덩샤오핑의 말을 빌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학부모학생은 ‘흑묘백

묘론’을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나 교육자는 ‘오직 백묘론’ (혹은 백묘유일론)에 집착

하고 있다20). 이런 엇나가는(decoupling)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 총

교육기능의 시너지 효과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21). 

이처럼 교육에 대한 인식의 엇박자가 정부 및 교육자와 국민(학부모학생) 사이의 

디카플링(decoupling)의 핵심이다. 학교교육은 ‘공교육’이라는 더 멋진 언어로 포장

이 되고, 학교 밖 교육의 일부는 ‘사교육’이라는 저주 받은 언어로 포장되어 담론이 

전개되어 왔다. 언어로 인한 낙인효과가 엄청나게 작용하였고 적절한 분석과 논쟁은 

실종되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사교육에 대한 일방적 억압이라는 교육

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과정이 진행되어왔다22).

나아가 이런 인식의 괴리는 ‘교육정책세계와 학부모세계의 괴리’혹은 국가의 교육

정책과 국민의 교육의식 사이의 엇박자로까지 연장되기 일쑤이다. 이 디카플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민의 자녀교육활동과 역행한다든지 등의 정책실패의 원

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국력의 낭비도 발생되고 있다. 이 디카플링은 교

육정책의 비효율성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도 교육고통을, 정부

에게도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겪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설계 작업은 이 인식

의 디카플링(엇박자)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과 해소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4.2. 디카플링II=학부모 인식의 디카플링 

- 정부와 교사의 비교육적 학부모 인식 대 자연인 학부모 -

정부와 교육계가 ‘공교육이 답이다’라는 공교육정답론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20) 오늘의 중국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은 등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즉,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

으면 된다는 전략이다. 이 흑묘백묘론은 한국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도 적합할 수 있다. 국

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키우고, 학부모가 원하는 자녀교육을 잘 하고, 학생 본인이 받고 싶은 교

육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검은 고양이든(학원교육 등) 흰 고양이든(학교교육) 가릴 필요가 없는 사

회발전상황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1) 공교육집중투자-사교육집중억제정책을 오히려 상보적-시너지 관계가 가능한 것을 상쇄적-차감적 관

계로 만드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2)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시절에도 과외금지였지, 사교육이라는 용어는 아직 공식 용어가 아니었고 별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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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플링1에 대한 책임의 귀인은 자연히 ‘학부모’로 돌아온다. 즉 ‘학부모의 잘못

된 교육관이나 교육열에 있다’라고 읽어 온 것이 교육계의 전형적 읽기이다. 

이런 전형적인 읽기는 공익광고로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때의 상당한 

인기를 끈 공익광고 ‘부모-학부모’는 학부모의 앞만 본다든지, 성적에만 집착한다

든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디카플링 문제발생의 제일 원인을 학부모의 

이기주의적 교육열이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정부나 교육계의 

책임은 덮고 약자인 국민(학부모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

고 있는 광고이다.23) 

그런데 과연 정부나 교육계는 합리적인데, 학부모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교

육적일까?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비교육적인 학부모’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그런

데 바로 이런 지배적인 인식이 교육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원인일 수도 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 혹은 낮은 만족도는 어제 오늘 확인된 것이 아니며,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확인이 되었음에도 학부모에 초점을 둔 교육개혁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

이 여전히 큰 것은 학부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마치 당연하거나 자연스런 수준

으로 착각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렇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많다. 국민의 구성원이자 주권의 원천이며 

교육권의 원천인 학부모를 비교육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거나 맹목적이라고 당당하

게 비판하는 영역은 아마도 교육계 밖에 없을 것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어느 부

분 영역에서도 국민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낮게 평가받는 영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와 교육자가 학부모를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할 차례이다. 정부나 교육

전문가(교육자)는 옳고 학부모는 틀리거나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학부모(국민)가 옳고 그르고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이든 존중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옳은 경우는 정부나 교육자들이 들어주어

야 할 것이고, 학부모가 그른 경우는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계가 해야 (계몽 이상의) 할 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라고 그

들이 높은 지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학부모가 문제가 많기 

23) 이에 대해서는 이종각(2014) 참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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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상 살펴본 디카플링의 결과로 국민과 정부의 엇나가기가 수십 년 지속되고 있

다. 말하자면 정부 따로,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 인 상황이 이어지거나 심화되고 

있다. ‘정부-교사-학부모가 제각각인 엇박자’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디카플링으로 

인해 3주체들의 교육적 노력들의 효과가 상쇄되어 총교육기능이 극대화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디카플링적 메커니즘을 시너지적 메커니즘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 교육재설계의 핵심적인 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즉 디카플링의 해소로 교육동

력간의 상쇄효과관계로부터 시너지효과관계로의 전환과제가 의제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디카플링적 상쇄효과상황을 카플링적 시너지(synergy)효과상황

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각 유형별 디카플링의 해소방안을 모색해 본다.

5. 디카플링1의 해소를 위한 인식의 혁명: 공교육 개념의 재설계

5.1. ‘공교육=학교교육’ 등개념적 인식 즉 학교교육본위 공교육론의 문제점 

지금의 학교모델과 공교육개념은 산업사회 초기의 시대적 배경에서 발달되기 시

작하여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시대에 그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하였다. 그런데 학

습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제3의 물결 정보화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실제적 기능

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법적, 제도적 위치나 이념

적 위치(교육이론상의 위치?)는 공교육으로 인정받으면서 종전과 같은 위치를 유

지하고 있다. 이는 낡은 비동시적인 것이 여전히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조

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혼란과 낭비의 발생이 바로 교착상태의 핵심이다. 

국가는 디카플링 상태를 해결하고 모든 유형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국

력을 강화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 일을 오직 학교교육만이 해야 할 이

유는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디카플링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

사자는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이며 지식인이며 학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원

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인식체계 변화의 중



20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심에 ‘공교육’이라는 인식도구(개념)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위상조정과 함께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교육개념

이 재구조화되면, 교육제도와 기능에 대한 재설계는 한결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

금 우리는 공교육=학교교육이라는 개념적 등식이 성립되는 인식체계를 갖고 있

다24). 그래서 공교육강화란 말은 학교교육강화란 말이 되어 버린다. 

교육학은 여전히 친학교적, 친교직적인 교육학이 완전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동안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태’를 교육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는 교육본위론적 입장에서의 비판(장상호), 교육학이 교직교육학으로 남아있거나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돈희), ‘학교본위교육학’의 비판(김신일, 2005:69), 산

업사회형 형식교육인 학교교육학에 집중하다보니 정보사회형 학습사회시대의 교육

학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비판(김신일,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학부모시각과 

행동을 반영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다25). 

기존의 공교육=학교교육이라는 등개념적 인식과 용법은 부수적으로 여러 문제점

을 발생시켜 왔다. 첫째 공교육중심교육이란 결국 정부가 교육을 다 책임진다, 관

리한다, 통제한다는 말로 통한다. 이것은 관중심교육을 은연중에 당연시하게 되고, 

교육에 관한 한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논리를 자연스레 뒷받침하기도 한다. 공교

육이 관중심교육이나 관에 의한 교육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둘째, 관중심교육은 불가피하게 관료주의적 성격을 띠며 이는 곧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구조이다. (영국수상 Cameron은 이 시대를 후기관료주의

(post beaurocratic society) 시대라고 규정한다). 여러 주요 교육문건에서 학습중

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가야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학교교육 본위’공교육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모순임에도 모순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공교육에 대

한 과도한 믿음 때문에 생긴 인식의 게으름이거나, 인식전환의 용기부족의 결과일 

24)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적 재정에 의해 미래의 시민에게 차별없이 제

공하는 교육이다. 공교육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립의 초중등 교육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사

립을 말론하고 초중등의 학교교육을 의미한다.”(황원철, 김성열, 고창규 외 편저, 2004: 머리말) 또한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공교육을 “광의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 즉 국가, 지

방공공단체 및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25) 여기서 학부모 시각은 그런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니다. 행동에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일반론

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학부모가 하고 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서는 결국 앞의 디

카플링 논의에서 언급한 시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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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학습중심으로 인식이 바뀐다면 교육의 공급처가 학교이냐 아니냐가 중요

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학습의 수준과 질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도 학교에서 가르칠 과목과 수업시수 등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학

습자의 성취내용과 수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교육의 

재개념화 작업은 당연히 교육과정 재개념화 작업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공교육 개념이 정부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시각을 학교에만 집중하

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다. 또 시간측면에서는 평생교육을 제외시키고 ‘일정기간교

육’혹은 ‘적령기교육’에만 공교육을 한정시켜 생각하게 한다. 정부의 교육적 기능

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개념’은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정교육정책을 세운다면 그것도 공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교육도 

교육의 공공적 가치 실현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인재는 곧 나라의 인재이

며, 가정의 문제아는 학교의 문제아이고 사회의 문제아가 될 확률이 높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행복하고 좋은 가정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국가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교육의 위기를 논할 때에도 공교육=학교교육의 등개념적 인식은 혼란을 

초래한다. 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의 위기, 교육의 위기는 다 다른 말이며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지칭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학교의 교육위기일뿐

이고 공교육의 부분적인 위기일 뿐이다. 학교교육의 위기가 바로 공교육의 위기인 

것은 아니다. 공교육을 학교교육에 한정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러나 왜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교육이 학교교육에만 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순

간부터 학교교육의 위기가 바로 공교육의 위기는 아니다. 국가는 좀 더 다양한 교

육형식에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려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공

공성을 띨 수 있고, 공공의 지원(법적 재정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공교육에의 집중은 오히려 공교육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더욱 심각한 문

제를 낳게 될 수도 있다. 즉 공교육 강화나 정상화 정책이 공교육(과잉)보호를 초

래하여 공교육의 ‘온상화’ 혹은 ‘체질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공교

육=학교교육 개념체계에서의 학교교육은 배제형적 성격(다른 유형의 교육 배제), 

정답 및 표준, 경직적 성격, 정부지원과 명령 의존형적이다. 공교육=학교교육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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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역량을 강화해 가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공교육 

개념을 학교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가의 공교육역할을 보다 광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공교육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한 

가지 유형의 기관으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본위공교육관에의 집착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상화와 경감(혹은 

지원과 규제)이라는 대립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우는 한계가 있다(박인우, 2013: 

11쪽 참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교육효과와 공교육효과는 결국 학생 개개인

과 미래의 국가인재나 국민들에게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국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목표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5.2. 공교육제도의 변화방향 – 개방형 공교육제도로

국가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가치를 오직 학교만이 추구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도 공교육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

천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 거꾸로 과연 학교는 공교육의 가치를 얼마나 잘 추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 현재 학교

는 공교육의 가치를 기대만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말 공교육 

위기론은 학교교육의 문제점, 위기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 공교육위기론이 

사교육 논쟁과 결부되면서 많은 화살이 사교육으로 집중하게 되는 역사성을 가진 

논쟁이 되었다. 

지속가능한 정보화사회형의 교육제도로 재설계하는 일에도 공교육 제도의 재설

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중심교육제도는 학습중심생태계 구축으로 교육과 학습

의 보편화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 작업에는 학력인정제도의 대개편을 필

수로 수반한다. 현행 공교육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상성이나 공공성에 있다기 보

다는 학력부여권의 독점에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관 중에 오직 학교만 학력부여권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이다(이종각, 2014; 

이종태, 2004; 김신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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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만 특별한 학력부여권을 독점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공교육이니

까’라는 궁색한 답 이외에는 별로 다른 답이 없다26). 평생교육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유치원이나 고등교육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여러 좋은 제도들이 유독 초중등

교육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다. 무엇이 초·중등교육을 그렇

게 특별하게 만드는가?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학력부여 권한은 학부모·학생으로부

터 나오는 것이다. 학교가 학력을 부여할만한 기능과 공헌을 게을리 할 때는 그 

권한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학부모학생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

교 밖에서도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

운 공교육제도를 평생교육체제형으로 유연화 시켜 가야 할 것이다. 

학교 외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공교육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게 하는 개편 모델은 평생학습제도나 NGO모델

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평생학습제도에서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등을 선별적으

로 도입하여 기존의 전통적 학교에서 독점하던 학력인정의 권한을 분산·확대시켜

서 여러 유형의 교육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인재양성과 국민교육행복 증

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와 학교 밖 교육 사이의 심각한 중복학습이

나 선행학습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제가 있는 것처럼, 중고

대학의 학교교육과정의 학습도 학습계좌제 도입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권한 확보

의 차원, 교육기관의 태만과 불성실 방지 차원, 국가교육총기능의 강화 차원 등 여

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 일이다. 다음 모델로 여러 종류의 NGO는 민간운동이

면서 공공성 확보 운동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비영리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유아교

육 제도에서는 사설 유아원, 어린이집 등에서도 공공유아교육 기능을 인정하고 있

다. 교원도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직 초·중·고등학생만 사설 프로그램 이수의 혜택을 못 

26) 혹시 공교육은 사무실 전화기 같은 것 아닐까? 사교육이나 가정교육은 휴대전화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이 공교육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국 AT&T회사가 탁상전화에 집착하다가 휴대용전

화의 가능성을 못 본 실책과 유사한 것 아닐까? AT&T의 휴대전화 기술을 인수한 모토로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또 국민의 대다수가 하고 있는 사교육을 정부(혹은 교육계)가 규제하는 것은 

아이는 좋아서 하고 있는 놀이를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혼내고 못하게 하는 부모와 같은 차원의 행

동(정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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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 아닌가? 

사교육의 규제나 방치(무활용) 외의 방법은 없는가? (박멸정책 대 공생정책)

학교밖(사)교육도 국가의 교육목표에 엄연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긍정적인 역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학계에서는 공식적

으로 이를 굳이 부정하려 한다. 사교육은 규제나 경감이나 해소의 대상이지 활용

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교육을 부정적인 것으로 예단하여 척결 대상으

로 보거나, 사교육이 오로지 입시경쟁만을 위해 동원되도록 방치하면 사교육의 긍

정적인 기능을 사장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 차원에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건강한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을 마련하는 한편, 사교육이 학교(공)교육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7). 이 방안이 사교육 경감대책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수 있다.

국가의 ‘교육총기능중심’(즉 공교육기능중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으로 국가교육

기능의 재편을 통해 모든 교육기관의 유기적 시너지 효과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미

래교육의 재설계를 위해 그런 법적 제도적 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아마도 반(半)학교반(半)사교육의 결합형과 같은 제3유형 교육기관이 한국형 신

교육기관모델로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다. 가족의 유형이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

듯이, 교육의 유형도 다양하게 진화해 갈 수 있다. 규제와 공-사교육 갈라놓기가 

그러한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5.3. 공교육의 재개념화의 방향: 닫힌 공교육개념을 열린 공교육개념으로

논의한 바처럼 기존의 학교본위 공교육 개념에 문제점이 많다면, 두 가지 선택

길이 있다. 하나는 공교육이란 개념을 이 이상 더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그런데 

공교육이란 개념이 워낙 널리 각인되어 있는 동시에 좋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사회

27) 공교육과 사교육은 연계되어 있다. 사교육정책은 결코 사교육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교육대책인 쉬운 수능정책이나 논술고사 폐지 등은 학원 못지않게 학교

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정책은 곧 공교육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는 규제를 낳아, 

사교육정책이 이제는 선행교육금지정책으로까지 발전?해 왔다. 이 또한 동서고금 세계 유례없는 전무

후무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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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교육이란 개념을 포기하는 것은 쉽

지 않을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

에서도 ‘공교육’이란 개념은 아주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국가의 교육적 역할 수행의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공교육을 ‘재개념화’하여 사용하는 두 번째 방안이 좋을 것이다. 

우선 공교육을 사교육과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

어에 의한 착각현상과 프레임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과 사는 대립적 

개념이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히기가 쉬운 대립적 표현이며, 실제로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이라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공교육과 대치되는 규정이 되며 사람들은 이 이상 더 

묻지 않게 된다. 이런 언어의 함정과 터널을 벗어나야 더 넓은 공교육가치의 실현

과 총교육기능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첫째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단어를 버리면 많은 상황을 새롭게 생각하고 접

근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조화롭게 만들어가자’라

고 하면, 현재 상태로는 거의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 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말해보자. 공교육은 정부영역교육이라고 부르자. 사교육은 민간영역

교육이라고 부르자. 학교교육은 그대로 학교교육으로 부르자. 민간영역교육이 공교

육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공교육적 가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

다. 민간영역교육도 국가의 공교육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영역교육-민

간영역교육의 공진화 전략으로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재편하자’라고 자연스럽게 들

을 것 같다. 국가의 ‘공교육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총교육기능에 이바지 한다면 정

부영역교육, 민간영역교육 가릴 필요가 없다. 나아가 미래사회전망에서 보나 한국

교육현실 전망에서 보나 기존의 학교본위의 폐쇄적 공교육제도는 허물고, 공교육 

가치의 추구를 개방·다양화·강화하는 열린 공교육제도로 재설계하는 데에도 도움

이 되는 언어적 변신이 될 수 있다.

둘째로 공교육이란 용어를 ‘공교육가치’와 ‘공교육기관’으로 분할하면 좀 더 유

연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교육=학교교육의 등개념적 인식은 가치개념과 

기관개념을 일치시킴으로써 공교육가치의 확보가 특정 기관(즉 정부가 인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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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만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한계를 보인다. 즉 기존의 공교육개념은 제

도기반 공교육개념이면서‘닫힌 공교육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교육가치’와 ‘공교육기관’을 분할하여 생각하면 학교 외에도 여

러 종류의 교육기관에서도 공교육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국가는 ‘공교육가치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공교육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공교육기관의 하나이다. 국가는 학교 이외에도 공교육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

을 여럿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럴 때 그 기관 역시 공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 외

에도 다양한 교육-학습기관이 공교육가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열린 공교육제도’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정부영

역교육)과 민간영역교육 모두를 공교육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와 

담론을 만들어가자’라고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의 시대, 경계허

물기의 시대, 경계재편성의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공교

육이라는 인식의 벽이 너무나 공고하게 남아있다. 사실은 학교가 공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의 대리기관으로 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즉, 국가가 공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수행의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학교이다. 종전의 공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만 한정하는 ‘닫힌 공교육정책’을 벗어나서 모든 유형의 교육-학습기관

으로 교육의 공적기능을 확대시키는‘열린 공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총교육기능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다. 

6. 디카플링 II의 해소: 교육발전모형의 교체와 학부모관의 전환 

6.1. ‘국가주도적 교육발전모형’의 대안은 ‘민주적 교육발전모형’의 구축

- 3대 교육주체간의 건전한 긴장관계와 상호의존적 생태계 조성 -

한국교육은 국가주도적 교육정책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저비용교육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교육발전에 성공했다(이종재, 2010). 여기에는 양질의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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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하였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학부모·학생의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욕망 즉 교육열이다. 결국 국가주도적인 상황에서 교육계와 학

부모·학생의 노력과 열정이 3박자가 되어 오늘의 교육발전을 이루어 냈다.

국가주도적 교육발전 정책은 나름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도구화와 시녀화

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축적했다. 이것이 심화되어 80년대의 교육민주화운동의 바

탕이 되었고 그 성과로 90년대 이후부터 교원집단이 국가교육정책에 적극 개입하

는 단계가 전개된다. 그리고 많은 교육개혁이 뒤따랐다. 그런데 각 정부의 다양한 

교육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미하다. ‘교육개혁의 

정체상황’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교육개혁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변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개혁피로증이나 

개혁불감증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변

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에 비하며 미미하며, 국민의 학교교육 신뢰도는 하락일로에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가고 있다28). 

이러한 상황은 국가주도적 교육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이기도 하

다. 개혁의 자체동력은 없고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정책으로 가능한 개혁의 한계

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적, 관주도적 교육정책의 관

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9). 

국가주도적 정책에 의한 하향식개혁시스템의 한계점도 극복하는 재설계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적사명감에 대한 호소와 의존의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는 

재설계이어야 한다. 사회변화와 문제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탄력적’교육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교육시스템이 시대적 요구와 수요자요구에 

28)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

론조사 2013’의 결과는 학교교육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49

점을 주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2012년 2.90에서 지난해 0.41점이나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첫 조사인 2006년 2.94점을 기록한 뒤 2008년 3.05점, 

2010년 3.09점으로 올랐다가 2011년(2.82점) 이후 하향 추세여서 학교교육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만

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14.02.09.).

29) 때로는 국가나 관주도를 벋어나자는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나 추진조차도 관주도적으로 진행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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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정부에 의한 관료제적 

개혁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관료제적 통제와 개혁을 자율통제와 자발적 

개혁으로 전환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설계에 사회환경과 고객에 대한 

탄력성 강화설계를 포함하는 민주적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설계이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경영, 효율적 학교경영, 시대요구와 수

요자요구에 대한 탄력적 학교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상호건전한 긴장관계와 상호이익확보체계의 구축이다. 상호의존성의 

증가, 필요와 공헌도의 분점, 공생성 등이 증가하면 할수록 생태계는 건전해질 것

이다. 생태계구축을 통한 게임은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게임이 될 것이

다. 생태계 없는 교육공동체는 허상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새교육공동체 구축 정책

의 실패도 생태계구축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학습곡선

(직능원 자료 참조)의 유지, 학습자가 탈진하지 않는 학습, 자원이 고갈되거나 왜곡

되지 않는 학습생태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민주적 교육발전모형’은 민주적 교육생태계의 조성과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적 

교육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적 위상이 변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에 있어서 신발전동

력으로 부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교육발전의 신성장동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핵심자원중심디자인을 채택하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 필요는 두 측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첫째로 그동안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참여 

동기의 강도와 지속성이다.

첫째로 영향력이 커야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누가 국가교육과 인재

개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 국가(관료와 정책), 학교(교사와 교육실

천), 가정(학부모와 자녀교육)의 세 기관을 들 수 있다. 이 세 기관(동력) 모두 중

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학부모가 핵심자원이다. 다만 그동안 학부모의 공헌도를 공

인하는 데 인색하였을 뿐이다. 

둘째로 참여동기의 강도와 지속성이 높아야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교육관료

나 교사집단에 주인정신이나 사명감을 심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모두 직업적 참

여자이다. 관료적 자세의 교육관료, 직업적 자세의 교사, 본성적 자세의 학부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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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느 심리적 자원의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까? 당연히 학부모이

다.

셋째 측면을 좀 더 부연 설명해보자. 교육에 임하는 심리적 특성에서 학부모는 다

른 교육주체와 아주 다르다. 학부모는 자녀(결국은 국민)에게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의 담임과 같은 평생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는 학부모는 일시적으로 교

육에 임하며 일시적 책임만 지는 교육자나 교육관료와 다르다. 

학부모는 어느 교육관료, 어느 교사보다 더 열성적으로 자녀교육에 임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의 본성적 관여는 교육열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학부모의 교육열

이 잘못될 것에 대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열을 비롯하여 학부모의 교육

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향

상시키고 생산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

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경제적 합리

성으로 전제된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경제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교육학

이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교육(학)적으로 합리적인 학부모상을 전제하고 학부

모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다. 학부모의 자연스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이해가, 규제보다는 넛지가 필요

하다.

학부모의 마르지 않는 교육열은 과거 교육발전을 이끌어 온 정부주도성과 교원

주도성에 이어 앞으로의 교육발전의 신성장동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30). 교

육자나 교육관료의 동기와는 차원이 다른 동기이며, 가장 진정성이 높은 동기이다. 

30) 교육열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보자.

첫째로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와 창조경제시대의 도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활용할 좋은 대환경이

다. 저명한 경제학자가 지적했듯이 “지식사회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한국인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송병락, 2009:313).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역시 한국의 교육열을 주목했다.

둘째로 학부모의 교육열은 마르지 않는다. 또 교육열에는 마침표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교육열을 발휘한다. 교육열은 무한한 에너지이자, 억압하거나 비난한다고 하여 줄어들거나 변

경되지 않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의 교육열을 지금처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암

기, 연습효과에 의한 공부하기, 반복학습, 정답맞추기, 노동집약적 교수-학습에 교육열 에너지를 쏟게 

해서는 안 된다. 새 설계는 교육열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넛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정부주도, 교원주도는 모두 추진해본 동력이지만 학부모주도는 아직 실천해 보지 못한 새 영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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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열정을 관료나 교사로부터 만들어내고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학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갈 수 있는(넛지) 교육비전

의 재설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교육의 재설계는 곧 비전의 재설계이다. 

<열정을 이끄는 힘이 비전>이다. 정부와 학계는 학부모의 열정을 이끌어 갈 수 있

는 비전을 설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육의 저력이자 괴력인 국민의 교

육열을 국가와 세계적 자산으로 육성할 비전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학자의 

연구과제이다. 유대인이 그 막강한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고 창조경제의 

기본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는 유대인식 교육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련 

시스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6.2. 학부모관점의 재설계

- 교육민주화와 민주적교육생태계 구축의 전제 -

- 학부모관의 대전환 - 

- 1. 걸림돌인식에서 가능성인식으로 -

- 2. 계몽대상에서 넛지대상으로31) 

국가차원의 교육재설계에는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배적인 학부모관점의 

재설계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본 디카플링II의 해소에 학부모 요인

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국민의 교육을 위하는  일이

고, 교육제도가 봉사해야 할 대상도 국민의 교육이다. 그 국민은 학생이고 학부모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그동안 학부모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

지 못했다.

학부모에 대해 그동안 국가차원의 관심이 계속 있어 오긴 했었다. 그러나 주요 

관심이 학교조력자적 관심(재정적 기여와 노동력 봉사형 참여)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절차를 위해 획기적으로 마련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기

대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관은 계몽적 학부모관이

31) 필자는 재설계 작업에서 종래의 관점을 탈피하고 넛지적 관점으로 바꾸어야 할 3대 대상을 학부모(질

타에서 넛지로), 사교육(규제 혹은 경감에서 넛지로), 입시위주교육(비판에서 넛지로)으로 파악한다.



[기조강연]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이종각) ‖ 31

다. 이 관점은 학부모가 문제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학교와 교사를 더 잘 이해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학부모를 계몽하고 교육하고 연수하는 학부모교육을 하려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와 교육계에는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대세였다. 학부모

가 비교육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비교육적학부모관, 무지몽매하니 계몽시켜야 한

다는 계몽적 학부모관,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소극적 학부모관 

등이 교차되는 관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학부

모정책도 학부모역할을 학교조력자 정도로 취급하는 소극적 학부모정책, 계몽적 

학부모정책 위주였다. 또한 학부모 의견수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었고, 학부모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주저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또 교사에 의한 교육민주화

는 주장해도 학부모에 의한 교육민주화는 감히 생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

되어 왔다. 각 시·도교육청에 의한 학부모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있어도 학부모에 

의한 학부모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거의 안 일어난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생

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학부모는 관심 사항 밖에 있다. 

그런데 학부모를 보는 눈(관점)을 바꾸면 교육정책과 운영에서 많은 새로운 것

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학부모를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

립할 수 있다. 학부모관의 변화는 적어도 두 측면에서 일어나야 한다(이종각, 

2014 참조). 하나는 행동경제학으로부터 학부모의 행동을 보는 관점을 배울 필요

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학부모의 교육적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

요하다. 2013년 창립된 학부모학회는 학부모의 수준과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

다는 정신과 모든 교육권은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권재학부모(敎育權在學父

母)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정책개발에서도 국민이 보이는 일상적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민정신이 부족해서 물이나 전기를 아껴쓰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시민교육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학부모정책 개발

에서도 학부모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의 학부모관은 더 

정확히 말해서 학부모의 행동관을 말한다.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자녀

교육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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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관련하여 ‘맹목적 교육열’ ‘이기주의적 자녀교육행동’ ‘광기의 교육열’ 등과 

같이 저급한 수준의 통속적 교육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이런 인식

들은 알게 모르게 교육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큰 

영향을 미친‘부모·학부모’공익광고는 학부모를 계몽대상으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이

다. 이 광고는 학부모의 문제점을 교육적, 규범적 관점에서 간단명료하게 감동적으

로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란 원래 가족주의적이고 자기 자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고 이해하면 다른 정책설계가 나올 수 있다. 학부모의 이런 행동은 아주 도덕적이

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학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학부모는 

원래 그런 것이다32).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움을 교육학자들이나 교사들은 받아들

이기 힘들어 한다.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그런 사람인데 

유독 교사나 교육학자들이 학부모의 그런 모습을 힘주어 비판하고 계몽하고 고치

려 한다.33)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학부모의 자녀교육 애착처럼 고쳐지기 힘든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학부모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학부모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 ‘학부모는 무엇이 부족한가?’ ‘학부모의 잘못 때문에 교육계가 어떻게 오염되

고 있는가?’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보는 눈을 바꾸고 질문도 

바꾸어 보자. ‘국가는 혹은 우리 교육시스템은 학부모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면 학부모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이 보인다. 즉 국가가 교육정책

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 학부모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

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를 물을 수 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사랑과 같은 고쳐

지지 않을 것을 고치려 애쓰는 것은 아마도 그 자체가 애초부터 과학적 접근이 아

닐 것이다. 교육학적 접근도 아닐 것이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도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롭게 쓸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더 실사구시

32) 김종필이 2015년 부인장례기간에 언급한 정치허업론에도 국민에 대한 생각에도 정치가들이 잘한 일

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못하면 정치가를 맹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원래 그런 겁니다’라

고 말한 바 있는데, 흥미로운 견해이다. 

33) 혹시 이것은 또한 교육직의 직업병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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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과학적 태도일 것이다. 국가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혹은 교육의 본질적 목

적을 위해 국가나 우리 교육계는 학부모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부터 국가나 교육계는 학부모에 대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행동을 고치려는 생각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생각이 

더 필요하다. 행동경제학의 인간관을 채택하면 학부모의 행동을 자연스런 행동으

로 인정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학부모관에 입각한 학부모정책과 

교육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국수상 

Cameron은 국가정책개발에서 국민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행동경제

학적 인간관’을 채택한 바 있다. 

Cameron은 정보화사회의 한 특성을 후기관료사회(post-bureaucracy)로 규정하

고 더 많은 권력과 정보를 국민(즉 학부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ameron은34) 지시적이거나 계몽적이거나 명령적인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행동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어야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행동

경제학적 인간관에서의 정책모색이다. Cameron의 정책철학은 한국의 학부모 및 

교육열관련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육열은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교육자원일 수 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교

육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정부가 ‘교육열자원화’를 정책의제로 삼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육열의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져있기 때문일 것

이다. 많이 지적된 교육열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어찌할 것인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인천세계교육포럼에서도 한국교육발전의 3대 동력 중의 하

나로 교육열을 꼽았으며, 동시에 토론과정에서 교육열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도 많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교육열의 장점은 계속 이어가면서 부

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해 갈 것인가? 첫째로 교육열에 대한 관습적 사고습관을 바

34) 또한 그는 관료제를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하면 전관료제사회(농업사회), 관료제사회(산업사회), 후기

관료제사회(정보화사회)로 구분하면서 정부와 관료의 역할이 변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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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열을 활용할 의지가 담긴 생산적 사고보다 비판하고 문

제시하고 교육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귀인시키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에 익

숙해져 있다. 생산적 사고습관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육열의 성질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열은 마르지 않는 열

정이지만, 교육환경의 여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성질이 있다. 말하자면 환경탄

력성이 매우 높은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교육열이다. 이 속성은 종종 교육열의 

약점처럼 보인다. 교육열의 과잉이 문제이고 왜곡이 문제라고들 한다. 그러나 바로 

환경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교육열은 이 이상 더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살아날 수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교육열이 핵폭탄처럼 

발산되게 하는 상황을 조정하여 핵발전소 같이 발산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교육열을 21세기형으로 발휘하게 할 유도 

장치를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민의 교육열을 일면 수용-활용-세계화하고35), 다른 일면 교육열의 품

격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교육열은 비난하기보다 경영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식이다. 교육열의 각종 부작용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

이지 교육열 자체(본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른 경영이 

필요한 대상이다(그림1 참조). 그것은 농업사회나 산업사회에 적합했을 법한 낮은 

단계의 자녀교육관을 글로벌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자녀교육열로 교육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그림2 참조). 금년으로 발표 30주년이 된 5.31개혁안의 총

론에서도 ‘교육열의 물꼬를 틀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낮은 단계의 소모적 교육열을 높은 단계의 생산적 교육열로 진화(승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35) 다수 교육학자들의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교육열을 한국 사회 전반의 커다란 동력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경향신문편집진은 <우리도 몰랐던 한국의 힘>으로 ‘교육열’을 꼽고 있으며, 경영컨설턴트 한근

태, 경제학자 송병락 등 많은 사람이 교육열을 한국발전의 동력으로 꼽고 있다. 특히 세계일보는 미래

한국의 10대 동력의 하나로 교육열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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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열의 3충구조모형

출처: 이종각(2013:141)

[그림 2] 교육열에 관한 인식과 교육열의 적극적 관리 방안 모형

출처: 이종각(20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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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결론, 제언

발표자의 입장을 요약한다. 지속가능교육체제의 재설계의 핵심은 모든 교육유형

의 조정을 통한 국가교육기능의 최적화, 탁월화, 정상화에 있다. 이런 재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법으로 이론으로 관습적 사고로 공고하게 버

티고 있는 학교교육본위공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공교육은 활성화하되 

그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 공교육서비스를 학교가 독점하는 닫힌공교육시스템으로

부터 어느 공간, 어느 조직에서도 공교육가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공교육

시스템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학생들에게 학교 밖 수업을 자유로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일인 동시에 후기관료

제사회에 적합한 교육모형이다.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교육기관이 국가교

육기능(즉 공교육기능)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

다. 또한 이 방법이 오히려 학교교육의 자생력을 키워 공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학교는 드디어 ‘온상 환경’을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참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정책목표: 모든 교육동력과 교육자원과 교육유형의 최적화를 

통한 교육기능과 성과의 총량을 최대화한다.

=교육동력간의 시너지효과 창출 체계 구축

=교육유형간의 시너지효과 창출 체계 구축

=교육자원(인적, 물적, 심리적)의 최적활용 체계 구축

-정책과제: 국가주도교육발전모형을 민주적교육발전모형으로 전환

디카플링적 교육생태계를 시너지적 교육생태계로 전환

-학술논의과제: 공교육의 재개념화 연구운동

학부모의 교육적 위상과 역할 재발견 연구운동

- 21세기버전 새교육새교육학논쟁 기대:

~ 때문에 교육학 --> ~ 그럼에도 교육학

- 제언: 교원연수(직전+현직) 학부모 관련 내용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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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가는 ‘학교교육효과’에 한정하지 말고 ‘총교육효과’의 증진에 힘써

야 한다. 정부가 학교교육에만 모든 논의와 정책과 투자를 집중하게 하는 공교육=

학교교육 개념에 입각한‘공교육정상화론’은 우선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것은 

‘총교육기능정상화론’으로 나아가 ‘총학습기능정상화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

요하다. 정보화사회의 심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이, 융합형 창조사회의 구축과도 

더 잘 어울리는 전환방향이다.

국가주도적교육발전모형도 자생성이 강한 교육생태계 조성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생성 강한 교육생태계는 교육민주화를 통해 교육주체

(혹은 동력)간의 긴장, 균형, 상호 적응 메카니즘을 요구한다. 여기에 학부모가 새로

운 교육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자치

가 아니고, 교육민주화는 교사에 의한 민주화가 아니다. 그를 포함하되 궁극적으로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이고,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는 교육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과 발전모형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교육학 서적, 교원연수자료, 교육부 문서, 교육관련법 

등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야 할 곳이 매우 많다. 이런 변화가 실현되게 하는 데에 

교육학연구가 할 일이 많다. 

광복 70년 맞이 교육의 재설계에는 교육학의 재설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재개념화’연구운동 혹은 연구투쟁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공교육서

비스는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전달통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공교육정책 

여하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 학부모를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세우고 활

용할 이론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유형의 교육특수성론이 현실 교육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잃고 기존 교육체제 유지 옹호론으로 둔갑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위기론이 학교교육옹호론으로 둔갑하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때문에 ~안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규제형의 재설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될 수 있다’는 활용가능성의 인식에 바탕을 둔 ‘넛지형’의 재설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때문에, 입시위주교육 때문에, 학벌주의 때문에 등등 보다, 그것들

을 어떻게 넛지하여 교육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36) 연구는 

36) ‘때문에 교육학’은 ‘그럼에도(불구하고) 교육학’으로 (배제적 교육학에서 공생적 교육학으로) 보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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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하되 논쟁은 메마른 학풍에서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1970-80년대의 

교육학논쟁 이상의 21세기버전 새교육학논쟁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언 한 가지 추가한다. 교사교육과정에 학부모에 관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기껏해야 제 자식만 챙기는 욕심장이로 아는 사람이

라면, 교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직전․현직 교사양성 및 연수에서 학부모 관련 내

용이 필수로 가르쳐져야 한다. 교사의 사명감, 교사의 전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학생에 대한 서비스정신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경청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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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입시위주 때문에 안되고, 서열화 때문에 안되고, 학벌주의 때문에 안되고, 사교육 

때문에 안되고 공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라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비판적이고 살아있는 교육

학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탓만 하는 교육학 같기도 하다. 공교육이 무엇이길래 이

렇게 왕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류의  ~ 때문에 요인이 없던 시대

는 없었고 앞으로도 역시 이러한 모습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나라에도 정도의 차이나 

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점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잘 될 

수 있고, 그 잘된 교육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학이 ‘사회적 책임성 높은 교

육학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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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

오인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학회로부터 기획주제 발제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 깜작 놀랐다. 우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라는 주제에 놀랐다. ‘교육의 재설계’란 

표현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리곤 나에게 이를 부탁한 사실에 놀랐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전공이 교육철학이라 ‘설계’완 거리가 멀다. 또 

교육철학도들 가운데서도 변방에 속하는, 교육학회로부턴 잊혀진지 오래된 사람이

라 여겼기 때문이다.  

마치 Rousseau가 현상논문의 주제에 접했을 때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용

솟음치면서 눈물이 흘러 웃옷이 촉촉이 젖는 것도 모르고 거의 반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있었던 것처럼, 온갖 생각이 샘솟았다. 그래서 맡았다. 그러나 며칠을 

생각에 잠기면서 맡은 것을 후회하였다. 재설계라. 어떻게? 마치 낡은 건물을 개조

(remodeling)하듯이 우리의 교육을 현재의 기본 골격과 뼈대 위에서 새로 고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다. 우리는 교육을 보다 더 잘해보겠다고 지금까지 

교육의 집을 무수히 개조해왔다. 그리하여 교육의 집은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지금

도 계속 개조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국회는 지난 1월 20일에 ‘인성교육진흥법’이란 법을 제

정했다. 이 법은 7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보다 먼저 와야 하며 모든 교육이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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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이다. 그러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진흥법으로 제정하여 일정

한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록 해선 안 된다. 이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

다고 창문은 꼭꼭 걸어잠궈 놓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창

문을 활짝 열어놓아라!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에서 어떤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는가? 현재의 우

리 사회인가? 그건 아니다. 왜 아닌가를 아래서 따져보겠지만, 학회가 광복 70년

을 맞이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기획주제로 정한 것은 현

재의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지

속가능한 사회로 새롭게 설계하고 실현하려면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

여야 한다. 근본적이란 우리 교육을 새로운 바탕과 척도 위에서 새롭게 세우자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판을 바꾸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하자는 말이

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2. 지속가능한 사회

1) 20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 산업사회를 구가하고 정보사회의 시작을 

알렸다.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누렸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간성의 파괴가 진행되

었으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인간성 

회복의 세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도처에서 모아졌다. 기술과 과학

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위기에 대한 염려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에 학자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장의 한계’1)

와 ‘전환점에 선 인류’2)를 논하였다. 학자들은 세계적 위기를 야기하는 5대 문제

로 산업화, 인구증가, 식량부족, 자원고갈, 환경파괴를 들었다. 그 중에서 특히 자

 1) Die Grenzen des Wachstums. Bericht des Club of Rome zur Lage der Menschheit. 
Aus dem Amerikanischen von Hans-Dieter Heck.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72. 

 2) Menschheit am Wendepunkt. Zweiter Bericht an den Club of Rome zur Weltlage.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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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을 성장의 한계를 선취하는 두 큰 원인으로 강조하였다. 

그래서 UN은 1980년에 ‘세계자연보호전략’[Welt-Naturschutz-Strategie, World 

Conservation Strategy]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Nachhaltigkeit)을 

인류의 위기에 대한 해결개념으로 제시하였다. 1987년에 UN 환경 및 발전 세계

위원회는 'Brundtland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3).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정치, 

경제, 학문,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음 세대의 삶의 평화를 위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중심언어로 작용하고 있다. 

2) 광복 70년, 참 감격스럽다. 1인당 GNP가 60달러였던 그 황폐한 산과 들에

서 이제 3만달러를 바라보는 풍요한 강산을 누리게 되었다.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래서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하쿠라이

(船來品)에 시민의식이 체포되어 우리 “엽전들”은 그 같은 물건을 영원히 만들지 

못할 것이라 자조하곤 하였다4). 그런데 산업사회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인 18C의 증기기관, 19C의 철도, 20C의 전기, 자동차, 그리고 조선

기술을 20세기 후반에 한꺼번에 이루어내어 세계의 주목을 받더니, 20C 말에 정

보사회의 범용기술인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21C로 

접어들어 SW중심사회 또는 지식창조사회의 범용기술로 강조되고 있는 나노공학, 

컴퓨팅 파워,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SW기술에서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

며 지식창조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하고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탐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5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선진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는 자리였다. 

대한민국처럼 어떤 나라든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과 개선”5)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본받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3) Volker Hauff (Hrsg.): Unsere gemeinsame Zukunft. Der Brundtland-Bericht der 
Weltkommission für Umwelt und Entwicklung. Eggenkamp Verlag, Greven 1987.

 4) 성의경, “엽전정치”. 「New Media」 29-5(2015,5), 15쪽.
 5)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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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평생학습”6)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꾀하자. 이를 위하여 필요한 막대한 재정

을 “모두를 위한 교육”과 “교육받을 권리”의 이념 아래서7) UNESCO 회원국은 

4-6%의 GDP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며 선진국은 GNP의 0.7%를 개발도상국의 공

적개발원조에 투입하는데 협력하자. UNESCO는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인천선언의 글로벌 교육정책이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나는 인천선언을 읽으며 두 가지 생각을 떠올린다. 첫째로 UNESCO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지구교육부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UNESCO가 교육 과학 문화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교육의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정의 평화 안전의 지구를 실현하는 기능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강제력은 없으나 구속력 있는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UNESCO는 이미 인천선언에서 몇가지 정책적 제안 내지 선언을 하고 있다. 위에

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석박사 학위증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외에도 전문적 지식, 

기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초형식적 국제적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하

여 SW중심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의 가능지평을 활짝 펼쳐 놓겠다고 한

다. 이는 테크노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양질의 글로벌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UNESCO는 교육의 결과를 측

정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문제제시를 우리는 이미 40년 전에 오천석 

박사의 글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 교육은 과연 미래를 의식하고 다음 세대가 살 

시대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이 직면할 문제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기르고 있는가?”8). 이 물음에는 우리가 교육을 잘하여 

오늘의 경제, 생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

갈 경제, 생태, 사회의 지속적 발전으로 확인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오천석 박사의 염려 이후에 40년이 지났다. 

 6) 같은 글, 제목.
 7) 같은 글, 제2항.
 8) 오천석, 『민주교육의 본질』. 초판 1975, 교육과학사 2001,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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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엄청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

로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천석 박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전제조건으로 

“호적(好適)한 풍토”와 “자유의 분위기”를 들었다. 그러한 교육환경에서 “넓은 시

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의 마음씨와 일체감”9)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학부모들과 기성세대는 자녀들

과 성장세대를 그렇게나 혼신을 다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시

험에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지긋지긋하게 재미없어하고 있다10). 

여전히 청소년의 일탈과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의 알리바이

가 되어주고 있다.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는 목록을 짧게 줄이면, 왜 우리는 학

교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고 살아가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패리되어 버린 학교교육의 구조 때문이며, 패리되어 

버린 시민의 일반적 교육이해 때문이며, 정치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현실 때문

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에로 돌아가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오직 인

간의 교육을 위하여 아무런 유보없이 용기있게 걸어가자. 이 길 위에서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한 교육은 근본에 있어서 철저하게 설계될 수 있다. 교육의 전반적 

재검토와 재설계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반적 전환이 요청되는 작업이다. 

 

3.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전제조건들11)

집을 건축하려면 집의 기능에 적절한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가 잘못되면 아무

 9) 같은 책, 같은 쪽.
10)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동시 “학원가기 싫은 날”은 이에 대한 단적인 범례일 것이다: “학원

에 가고 싶지 않을 땐/이렇게//엄마를 씹어 먹어/삶아 먹고 구워 먹어/눈깔을 파먹어/이빨을 
다 뽑아 버려/머리채를 쥐어뜯어/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가장 고통스럽게”. 2015.5.5. internet news.

11) 3장의 2와 4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다음의 글들을 기초로 재구성했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
환을 통한 한국교육의 개혁”. 「민주교육」 20호(2010), 33-46쪽;“교육의 집을 재건축하자”. 
「한국교육철학학회 50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강연, 2014. 
11. 15. 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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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치밀하게 집을 건축한다고 해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펼치고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강국(强國)의 길을 가열

차게 달려온 교육에서 이제는 강국(康國)의 길을 활짝 열어갈 교육에로 교육을 근

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기 위하여 필수조건으로 요청되는 전제 다섯 가지를 아래

와 같이 숙고(熟考)하였다. 

1) 재설계의 기본전제 하나: 인간의 교육 위에서 국가의 발전을 꾀한다.

교육은 인간과 국가의 두 중심을 그리는 큰 타원의 현상이다.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인간과 국가의 두 중심 가운데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타원을 그려왔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타원을 그리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학적으로 완벽한 타원은 인간중심의 철저한 교육 위에서 국가의 

보존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개개인에 대한 철저하게 

정의로운 교육이 자연스럽게 국가와 민족의 보존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타원이다. 

그러한 타원의 교육모형은 오늘날 여러 교육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Platon에 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보

존하기 위한 교육의 모형으로 제시된 바 있다12). Platon이 경이로운 것은 그가 인

간에 대한 가치가 오직 국가로부터만 부여되어지던 시대에, 인간도 개인으로가 아

니라 유형으로 이해되어지던 시대에 정의로운 국가의 구조와 실현, 보존, 발전의 

설계를 인간의 교육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의 관점 아래서 인간의 잠재

능력과 그 수월의 경지에 이르는 실현과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이로써 오

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인간과 국가의 교육적 관계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끊임

없이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교육이 곧 국력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교육에 대

한 정치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크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서구에서

12) Platon, ΠΟΛΙΤΕΙΑ Der Staat. Bearbeitet von Dietrich Kurz. Darmstadt 1971; 오인탁, 
『파이데이아』 학지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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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세와 근세 초기까지 교회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교육의 기관(機關 Instanz)

이었다. 오늘날 국가가 교육의 기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립과 사립을 막론

하고 정부에 의하여 인허,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교육은 국가교육

이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가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현상에 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에 국가중심의 학교교육을 때로는 과도하게 때로는 

온건하게 관리하여왔다. 이렇게 국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인력을 개발하는 바

탕 위에서 인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꾀하는 걸음은 교육과학의 종합적 힘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으로 잘 검증되었다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은 국

가를 짧은 기간에 바로세우는 효과는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교육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국가교육은 전체를 위하여 인간을 부분으로 만드는 구조적 한계 안에 놓여있

다. 그리하여 인간을 전체적 인격으로 교육하지 않고 특수한 소질, 기술, 재능, 이

념 등으로 파편화한다13).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 등등에

서 보듯이, 교육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심에 휘둘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정치가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처음부터 

확정되어있어서 각 부분이 전체 안에서 갖는 기능이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치밀하

게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 인간은 가족, 단체, 사회, 민족, 그리고 국

가라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그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개성 있고 

상이하게 수행하는 생명으로, 일회적이며 대체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이 

그가 그로부터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최대한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육의 마

당이 펼쳐질 때에, 그렇게 수월의 경지에까지 자아를 상이하게 실현한 인간이 형

성해내는 전체로서의 국가가, Platon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인간교육의 바탕 위에서 국가교육을 설계한다. 이 때에 인간교육이 절대가 되

13) 이를 쉴러는 고대 그리스의 인간상과 현대 서구의 인간상으로 대비시켰다. 고대엔 인간을 모
든 것을 통합하는 자연(alles vereinende Natur)으로, 현대엔 모든 것을 분리하는 오성(alles 
trennende Verstand)으로 교육한다. Friedrich Schiller, Briefe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Hrsg. von Albert Reble. Bad Heilbrunn 1960,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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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교육이 상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 둘은 상호 보완과 조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행복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18세기 독일에서 전개된 박애주의 학교교육에

서는 유용성(有用性 Brauchbarkeit)과 지복성(至福性 Glückseligkeit)의 조화로운 

실현으로, 박애주의자들의 표현으로 유용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계 내에서 지복

성의 실현으로 강조하였다14). 오늘날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중등교육 이념과 목적

에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인간교육의 완성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

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조화, 일반적 인간도야,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등이 중등교

육의 이념, 목적, 목표, 과정에 녹아들어 있다. 이 바탕 위에서 고등교육이 이루어

질 때에 고등교육은 인간교육과 국가교육의 조화를 이룬 교육기관이 되어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각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 다양화된 인력을 풍부

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설계의 기본전제 둘: 교육은 절대적 경쟁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시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시험이 “이 나라 교육병폐의 ‘원흉’이다”15). 시험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패

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제거가 어려우면 학교교육구조의 본질적 쇄신을 거쳐서 시험의 기능 자체를 생산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미 1900년도에 Key는 이러한 시험치는 학교교육의 병폐

를 “영혼 살인”16)으로 표현한 바가 있다. 그 후에 세계의 학교교육은 다양하고 풍

부한 성숙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으로 이루어

져있으면서 온갖 병폐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도구일 뿐인 시험이 주인이 되어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에서 시험은 근본악이다. 그래서 제거

하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 계량적, 상대적 시험의 구조를 주관적, 서술

14) 오인탁, 박애주의 교육사상. 학지사 2015 참조.
15) 정범모, 『한국의 교육세력』. 나남출판 2000, 134쪽.
16) Ellen Key, 정혜영 역, 『어린이의 세기』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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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절대적 시험의 구조로 바꾸고 그 위에서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러면 교육은 달라질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전인적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

을 것이다. 

인간은 옹알거리는 갓난쟁이로부터 삶을 마무리하는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빈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라면 모두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일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존재의 일회성은, 마치 지문(指紋)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측정도구를 잘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히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의 개발 자

체가 파악가능한 현상을 일정하게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발달의 과정에 있는 

존재의 경우에, 그의 존재가 아직 미완성이고 지금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삶의 체험이 그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강

제로 이리 저리 끌고 다녀선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아실현의 환경을 일정하게 규격화해서 

교육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교육이 이치에 어긋나게 실천되고 있는 

현주소가 있다.

현재의 시험제도는 우리 교육을 패리로 몰아가고 있다. Herbart가 교육의 주업

(主業)으로 강조한 ‘세계에 대한 미적 표현능력’(die aesthetische Darstellung 

der Welt) 자체가 주관적 창의적 인식능력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불가능한 

영역들이어서 교육에서 소외되어졌다. 학생의 전인적 교육뿐만 아니라 밀도있는 

사귐과 만남이 교육마당에서 사라졌다. 빙산의 일각처럼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평

가하여 진로를 지도하고 선발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어린이들 각자가 그로

부터 되고 싶고 이루어내고 싶은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교육이 오히

려 진로를 차단하고 억제하며 오도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교육

이다. 세월과 더불어 잊어버리는 것들은 지식과 기술이다. 반면에 남아있는 것들은 

가치와 신념이다. 머리에 담겨진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나, 가슴에 담겨진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체험이 되어버

린 것들, 격려와 위로, 충고와 각성, 감격과 회심, 만남의 경험 같은 것들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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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게 하고 바로 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오늘의 나로 

살아가게 한다. 이러한 교육이 나의 인격, 성격, 인생관과 세계관, 종교적 심성과 

철학이 되어서 나의 삶을 평생 지배하게 된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바탕 위에서 

세월과 더불어 잊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리게 되는 지식과 기술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힘을 깊이 깨달

아 더욱 정진하는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

하게 되어야 한다. 

시험없는 교육의 사례들은 많다. 미국의 대학생선발제도에 시험은 없다.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모든 평가를 절대적으로 하지, 상대적으로 하지 않

는다. 따라서 석차의 개념도 없다. 유태인의 교육에도 시험은 없다. 현재 전 세계

에 약 1400만명이 있다고 추산되는 유태인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보다 더 많은 노

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학문, 종교, 예술, 건축 등 각 분야

에서 세계최고로 부각되는 인물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성장세대를 교육하고 있

기 때문이다. 모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태인의 교육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에 하브루타(Havruta)라는 방법이 있다. 하브루타는 우정 또는 교제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어린이가 5살이 되면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어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유태인들은 교실에서 둘씩 짝을 이루어 서로 큰 소리로 질문하

고 토론하며 논쟁을 즐기는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둘은 잠재능

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자기표현능력과 관찰력을 도야하며 

함께 인성과 인격을 키워간다. 교실의 책상과 걸상도 학생들이 둘씩 마주보고 앉

도록 배치되어있다. 그래서 유태인의 교실은 항상 시끄럽다. 유태인들은 직장에서

도 하브루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않는

다. 경청하고 주장하며 수렴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봘도르프 학교(Waldorfschule)에도 시험은 없다17). 

17) Fritz Bohnsack/ Ernst-Michael Kranich(Hrsg), Erziehungswissenschaft und 
Waldorfpädagogik. Weinheim und Base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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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없으니 성적표도 없다. 12학년제인 발도르프 학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 선생이 같은 학생들의 담임이 되어 교육한다. 매 학년이 끝나면 선생은 학생들

에게 성적표 대신 소감과 칭찬과 기대를 담은 편지를 나누어준다. 이것이 성적표

다. 독일의 초중등학제는 모두 13학년이다.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아비투어

(Abitur)라는 졸업시험을 치른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일회적인 이 시험으로 대

학입학자격을 획득하며 각자의 성적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성적이 낮아

서 가고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전문대학, 직업학교 또는 취직을 하

여 열심히 생활하면 일년 후엔 가산점이 붙고 그래도 성적이 못미쳐 원하는 학과

에 입학할 수 없으면 다시 일년을 열심히 생활하면 그 위에 가산점이 더 붙어, 대

체로 졸업후 3년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엔 석차나 재수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아비투어에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매년 마다 지역신문에 각 학교의 합격생 명단이 발표된다. 그런데 봘도르프 학

생들은 졸업 후에 일년 동안 자체적으로 아비투어 준비를 하고 학교는 공부의 편

의만 제공해줄 뿐인데, 해마다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교육은 깊은 관심과 돌봄, 밀도있는 대화와 접촉,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농도짙

은 감성적 지적 영적 교제가 있는 활동이지, 시험치고 등수를 매기며 우등상을 주

는 모든 활동이 아니다. 좋은 교육은 학생의 성취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적 

잠재가능성을 갈고 닦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칭찬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뿐,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경쟁하게 하고 성취한 바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진 않는

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 각자가 거룩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거룩한 경쟁

이란 등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자신과 경쟁하며, 함께 갈고 닦은 것

을 나누고 자랑하고 칭찬하며 상이성을 즐기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교육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한국은 질좋은 교육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이다. 1975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통신능력은 세계에서 꼴지에서 2, 3등 수준

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전세계 

유선, 무선, 인터넷, 초고속망 등을 포함한 모든 통신과 IT 산업에서 최고선진국이 

되었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그렇다. PISA 2012의 결과만 보자. 한국은 6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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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상위권이며 OECD 회원국에선 1등국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한국은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65개국 전체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를 차지하였다. 수학만 보면 2003년 첫 PISA에서 3위, 2006

년에 1-4위, 2009년에 3-6위, 그리고 2012년에 3-5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성적은 ‘부끄럽다’. 독일은 2012년 평가에서 OECD 회원국 

안에서 수학 6-10위, 읽기 9-15위, 과학 5-10위에 머물렀다. 독일은 과학 영역에

서만 평가대상국 전체 중에서 순위 15개국내에 포함되었다. PISA는 교육의 질, 교

육기회의 균등(Chancengerechtigkeit), 효과(Effizienz) 등이 국가의 정치, 경제 등

의 종합적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다

시 말하면 국제적 비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교육제도와 성취결과의 평가비교는 

그대로 국가간의 정치경제적 성장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독일은 "호주의 한 회사가 PISA로 돈벌이 하는데에 독일이 '일반적 인간도야

'(allgemeine Menschenbildung)라는 전통적 중등교육의 목표를 포기하면서까지 휘

둘릴 필요가 없다"며 중간 정도의 성적에 만족(?)해하고 있다18).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1명밖에 없다. 독일은 1901년에서 2014년까지 평화 6명, 문학 10

명, 화학 32명, 물리학 28명, 생리의학 24명, 경제학 1명, 도합 10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그것도 절대다수인 84명이 자연과학 분야이다19). 긴 이야기를 짧게 줄

이면, 우리의 학교교육문화가 상대경쟁과 상대평가를 버리고 “점수 맹신”20)에서 벗

어나서 절대경쟁과 절대평가의 기초 위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우수한 DNA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펼쳐보일 것이며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병폐도 저절로 치유될 것이다. 

3) 재설계의 기본전제 셋: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요 관심사이다. 그래서 국가의 교육행정과 시민의 

교육관심 사이에는 늘 마찰이 일어나곤 한다. 이 마찰은 정치화되면서 교육행정에 

18) 2010년 7월에 이루어진 필자와 Tuebingen 대학교 Ulrich Herrmann 교수와의 대담 중에서.
19) Liste der deutschen Nobelpreisträger, Wikipedia.
20) 정범모, 같은 책, 146쪽.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오인탁) ‖ 53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국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시

민을 일정한 가치와 이념,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로 교육해서도 안되고 정당이 정

치적 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교육정책과 제도로 학교를 구속해서도 안된

다. 학교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민 개개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자아실현이 일

반적인 인성교육, 교양교육, 전문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이어져서 국가의 안정

과 번영을 최적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공교육이 그러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의 자유와 자율이 정치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Humboldt는 “국

가가 학제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국가학(Staatswissenschaft)의 

결론”21)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정철학에 기초하여 독일은 초등학

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교육의 재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재정보장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자율권 보장과 교육재정 보장의 두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22). 이는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이 학교의 교육자유와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협력을 저해하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재정은 국가

가 보장하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Homboldt의 교육행

정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육의 정치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소년을 소유하는 자

가 미래를 쟁취한다. 그래서 정당은 교육에 관심을 쏟는다. 교육은 시민 개개인의 

고유한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활동이요 국가와 민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는 정당의 정치관심으로 박제되어버리고 만지 오래다. 

지난 5월 29일에 5ㆍ31 교육개혁 2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교육개혁을 주도한 

안병영, 이명현, 박세일 교수가 기념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참석자들

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생

각을 함께 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분의 생각이 주목을 받았다. 이명현은 미래

의 장기적 교육 설계를 담당할 국가교육설계 기구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

21) Wilhelm von Humboldt Werke, Bd.IV: Schriften zur Politik und zum Bildugnswesen. 
Hrsg. von A. Flitner und K. Giel. Darmstadt 1969, S.42-48, 인용은 S.47.

22) H. Becker, Qualität und Quantität. Grundfragen der Bildungspolitik. Freiburg i.B. 
1968,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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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안병영은 정권의 수명을 뛰어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

할 초당적 협의기구인 ‘미래한국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한국교육위원회에 사회 지도자,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 학부모 등이 두루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을 3년마다 ⅓씩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분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으로부터 숙고되어져나온 대단히 의미있는 제안을 하였다. 교

육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모두의 관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바로 서

면 성장세대가 최적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나라도 잘되게 되어있다. 그러

므로 이념과 당파적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기 위하여 초당적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더 잘 교육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 기구를 

두거나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상은 여전히 교육이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

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근본적 반성은 슐라이에르막허의 표현대로, 구조적으로 교

육이 정치와 동열선상에 있도록 되어야 한다23). 다시 말하면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 때에 교육이 교육내재적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정치가 교육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뿐 아니라, 경제, 

종교, 사회와 같은 교육외적인 교육관심세력들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교육이 보

장받을 때에 그러한 교육은 교육내재적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다

음세대의 지속적 사회를 위한 교육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재설계의 기본전제 넷: 교육은 존재의 예술이다

교육은 존재의 예술이지 소유의 기술이 아니다. 존재의 전제조건은 자유이고 

자율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생동한다. 자유는 독자성, 비의존

성, 자발성이다. 자기자신의 비판적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사용하는 활

동이다. 칸트가 계몽을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성으로부터의 출구(Ausgang)라고 하

면서 그가 강조한 것은 자기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고 남의 이성에 종노릇하지 않을 

23) F. E. D. Schleiermacher, Ausgewählte pädagogische Schriften. Besorgt von Ernst 
Lichtenstein. Paderborn 1959,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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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관적 성숙성이었다. 

자율이란 자족성이다. 자기자신의 척도를 갖고 있어서 남이 제시한 어떤 객관

적 척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능력이다. 주관적 척도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도야하는 교육을 할 때에 우리는 학생을 스스로 쇄신하며 성장하기, 사랑

하기,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춤추고 노래하기, 말하고 껴안기, 갖고 있는 것

을 나누며 즐기기, 낯선 세계를 모험하기, 자기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창출하기 등

등의 세계 속에서 학창시절의 학문과 낭만을 만끽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평생 그들의 삶을 질적 행복으로 가득찬 삶으로 만들어가는 인성

을 형성하게 된다.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소외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낭비하지 않

게 된다. 오히려 나물먹고 물마시는 호연지기(浩然之氣)에 젖어 가진자를 배려하고 

위로하게 된다.

교육은 처음부터 소유와 존재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느냐의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이 지식을 학습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출세하는 기능과 과정으로, 다

시 말하면 교육의 실용적 가치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지는 곳에서 교육은 소유중심

의 길을 걸었다. 이와 반대로 교육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성장세대를 전인적으

로 양육하여 그가 그로부터 될 수 있는 최적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활동

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지는 곳에서 교육은 존재중심의 길을 걸었다. 이를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의 차이에서 보며, 공자의 경사(經師)와 인

사(人師)의 구별에서 본다. 그래서 교육은 처음엔 지혜 위에 지식을 쌓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이 직업이 되고 제도화와 과학화의 길을 걸으면서 교육

에서 지혜는 점점 더 변두리로 구축되어갔다. 오늘날 과학의 옷을 입은 교육학은 

철학적 기초마저 쫓아내고 있다. 그리하여 철학의 기초가 결여된 교육과학은 정치

의 시녀가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짧게 보며, 전체를 염려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

만 염려하며, 교육받은 결과의 경제적 가치만 따지는, 전혀 성숙하지 않은 교육관

으로 무장한 시민들의 천박한 교육관심에 끌려다니고 있다. 

소유는 사물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사물을 소유한다. 사물은 구체적이어서 서

술가능하다. 측정가능하고 계량가능하며 비교가능하고 평가가능하다. 어떤 척도를 

만들어 표준화할 수 있다. 보다 더 좋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상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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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람도 객관의 도구로 처리가능하게 만들면 이미 소유의 대상이 되어 사

물화된다. 

존재는 그러나 체험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체험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며 표

현한다. 체험은 주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서술불가능하다. 계량화할 수 없다. 절대

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척도로 상대화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체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영혼이 눈뜨고 잠재가능성을 계발하는 학생을 보며 

경탄하고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다.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관적이기 때문

에 객관적으로 평가불가능하다. 다만 간주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뿐이

다. 

존재는 측정 평가할 수 없다. 소유는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 측정 평가의 대

상으로 있다. 인간은 존재인데, 따라서 학교는 존재의 교육을 하여야 마땅한데, 인

간이 소유화되고 학교는 기성세대의 소유관심이 지배하는, 그래서 성장세대에겐 

낯설고 죽을 만큼 괴로운 생활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소유화되어버린, 철학이 

없고 지혜가 구축되어버린 우리의 학교교육은 다만 기성세대가 펼쳐놓은 입시준

비, 취업준비, 국가의 보존과 발전에 필요한 인간자원개발 등을 위한 교육으로서 

의미있을 뿐, 학생에겐 의미없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성장세대가 자아

실현에의 주체적 관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성장의 

과정과 형식에 내던져서 자신을 외화(外化)시켜야 비로소 학교교육이 의미로 다가

선다. 자신을 외화시킨 인간은 자기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언제나 이

미 소유화되어버린 사회적 가치로 채워서 그러한 가치들이 인격이 되어버린 인간

이다. 외화된 학생은 주체적 자아의 자리를 성적, 학력(學歷), 직업 따위로 포장한

다. 그리하여 삶을 주관적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아예 포기하고 만

다. 이렇게 인간을 외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하기 전에

는 자체적 개선과 개혁의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점점 더 패리되어갈 수 밖에 없

다.

교육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소유하려하지 말고 다만 관리하

려해야한다. 교육 안에 우리들 기성세대와 성장세대가 함께 들어와 있다. 교육이 

전체이고 우리는 교육현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들로 있다. 우리가 교육을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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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성취의 대상으로 기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은 도야와 배양이며, 학습과 

훈련이며, 성장과 발달이요 모든 것을 종합한 체험이요 생활이다. 지금의 교육을 

보는 시각과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소, 변형, 패리

되어갈 것이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소유중심적 시각을 전체적으로 존재중심적 시

각으로 바꿔야 한다. 

5) 재설계의 기본전제 다섯: 인간의 교육은 전인교육이다.

‘거꾸로 교실’은 신선하다. 가르치고 배움이 즐거운 활동일 수 있다는 경험, 홀

로 달리기에서 함께 달리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빨리 달리도록 만든다는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형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독학하고 교실에서 독

학한 내용을 선생과 함께 한바탕 풀이 마당을 만들어도 좋다는 아니, 만들수록 더

욱 좋다는 경험은 교육의 새로운 차원이다. 이 차원이 빛나는 것은 거기에 전인적 

배움의 경험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자기교육이다24). 상대

적 경쟁, 이에 따른 평가와 석차가 있는 교실에서 ‘거꾸로’의 자기교육경험이 오래 

갈 수 없다. 

거꾸로 교실에서 드러나는 현상적 특징은 개방, 공유, 참여, 협력, 그리고 자율

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만 교실을 생동하게 만들지만 않는다. 학교를 생동하게 만

들고 한 국가의 교육사회 전체를 생동하게 만든다. 다만 교육현상만 생동하게 만

들지 않는다. 문화와 산업을, 특히 21세기의 지식창조사회를 생동하게 만든다. 우

리나라의 모순된 현상, SW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나, SW 분야의 활용도와 노동생

산성은 세계에서 하위국가에 속하는 이 모순된 현상을 극복하게 만든다. 

그러면 왜 그런 요인들이 교실을 생동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할 때에 전인은 글자 그대로 인간 전체를 자유롭게 교육함을, 온 몸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Pestalozzi는 머리(Haupt), 가슴(Herz), 손(Hand)이 전체

적으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3H 교육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영적, 이성적, 의

24) Hans Georg Gadamer, 손승남 역,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동문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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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성적, 육체적 존재이다. 18세기에 Locke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지만, BC 5세기에 Platon은 “아름다운 신체가 신체의 아름다움으로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혼이 영혼의 선함으로 신체를 비로소 

아름답게 만든다”25)고 했다. 체육은 비록 강제로 가르쳐도 몸에 해롭지 않으나, 

노예의 상태로 강제로 주입되는 지식은 결코 정신적 지주로 기능할 수 없다26). 그

래서 그는 Homer 시대의 교육과정인 음악과 체육을 인간 교육의 기본적 기초적 

교육과정으로 강조하면서 먼저 음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체육을 가르치라고 했

다. Sophist들이 백년 동안이나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며 아테네를 지배한 후에 등

장한 Sokrates는 잠자는 영혼을 아프게 자극하여 각성시키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그 자신의 고백처럼 아무 것도 모르며 지식을 가르친 

적이 한번도 없으나, 인간에 대한 교육적 사랑(eros)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질문하

는 자가 됨으로써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오늘날 과학은 이미 단지 과학이 아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은 이해, 발

견, 설명, 관찰, 분석, 인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은 현실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정의 필연성은 항상 인식의 가능성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인

간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며 살고 있다. 그리하여 앎과 

삶의 간격은 점점 더 깊고 넓어지고 있으며 결정의 결과는 점점 더 위기로 다가오

고 있다. 이 간격을 인류의 지성들은 이미 70년대 말에 ‘인류의 딜렘마’27)로 표현

하였다. 과학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인류의 학습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학습한 것과 과학이 펼쳐놓은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는 새로운 학습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마

디로 선취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이라 칭할 수 있는 이 학습방법은 모든 형태의 상

대적 경쟁과 비자발적 학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새로운 학습은 전인교육의 

마당에서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인교육으로 이름난 국가와 교육기관은 많다. 이스라엘의 권위있는 교육기관

25) Platon, Politeia 403d. Platon의 문장을 현대적 의미로 풀어 썼다.
26) Platon, Politeia 536e.
27) Aurelio Peiccei(Hrsg), Das menschliche Dilemma. Zukunft und Lernen. Club of 

Rome. Wie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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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스라엘 예술 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는 독특한 

‘영재교육’으로 유명하다28). IASA는 학생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선발한다: 1단계 

- 관심분야와 여가활동내용, 2단계 - 지적 호기심과 그 집중정도 면접, 3단계 - 

3일간의 기숙사 생활을 통한 사회성 평가. 학생선발과정에 학업성취도의 측정평가

는 없다. 고난이도 문제풀이와 선행학습에 매달리는 우리의 영재학교 입시완 전혀 

다르다. 리더십, 사회적 책임감, 민주적 사고, 그리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끼 

등이 선취적 성취를 예견해주는 높은 변별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선발은 간주관

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평가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선발의 형식

에서부터 전인교육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모

든 중등교육의 목적을 ‘일반적 인간도야’(Allgemeine Menschenbildung), 다른 말

로 표현하면, 보편적 인성교육에 두고 있는 국가인 독일의 봘도르프학교

(Waldorfschule)나 오덴발트슐레(Odenwaldschule), 그리고 프랑스의 새로운 학교

(Ecole nouvelle)는 모두 전인교육을 베푸는 학교들이다. 독일의 게라 시에 있는 

자벨 김나지움(Zabel Gymnasium)이 125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Zabel 

Gymnasium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 물었다. 그 대답은 마음껏 달리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가르침, 공동체적, 역사적, 창의적, 음악적, 미래지향적이라

는 말들, 자연과학, 유대, 희망, 스포츠, 최고, 관용, 전통, 책임, 협력작업, 교육의 

엘리뜨 등, 다양했다.

여기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된다. 우주 인식의 오래된 유형 중에 

만물이 7원리로 현존하고 있다는 7 헤르메스의 원리가 있다29). 7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주만물은 정신이라는 정신의 원리, 우주와 개인은 구조적으로 아나로기적 

관계라는 아나로기의 원리, 만물은 움직인다는 운동의 원리, 만물은 모두 양극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양극성의 원리, 만물은 나오고 들어가며 올라가고 내려가며 좌우

대칭으로 흐른다는 리듬의 원리, 만물은 운동의 법칙 아래서 현존하기 때문에 원

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인과성의 원리, 그리고 만물은 양성으로 구성되어있다

28) http://www.excellence.org.il/eng/Index.asp?CategoryID=154.
29) Robert B. Osten(Hrsg), Kybalion - Die 7 hermetischen Gesetze. Hamburg 2007.



60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는 성의 원리. 우리는 이 원리를 학생에게 잘 주입하여 시험칠 수 있다. 그러면 학

생은 책에 있는 것만을 바른 가르침(orthodoxie)으로 학습하고 그 외의 다른 생각

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으로 전제하고 아예 학습할 생각조차 안한다. 그러나 양극

성의 원리에는 모든 진리는 다만 절반의 진리일뿐이며, 모든 역설은 합일에 도달

할 수 있고 모든 극단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7원리 자

체가 그러한 학습방법과 인식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열린 학습을 통

하여 이미 제시되어 있는 내용보다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다르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실에서 창조의 정신이 빛난다.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에 의하면 해마다 약 6만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

년’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약 8만명이 대안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약 28만명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

고 있다30).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학교 안에서 언제나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왜 그들은 그렇게 현존하고 있는가? 

이는 한 마디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여서 영

적 체험에 동반되어진 이성의 준동은 그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바꾸고 자신의 

존재의 집을 새롭게 짖는 의지와 감성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농도짙은 

전인교육이 항상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재설계하기 위한 근본적 전제

들로 인간중심의 국가교육, 절대경쟁의 교육,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 존재의 

교육, 그리고 전인교육을 살펴보았다. 근본적 전제들의 목록을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다섯 전제들 위에서 우리 교육의 집을 다시 설계한다면, 현재 안

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세대에게도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교육질병들을 근

본적으로 치료하고 현재의 세대에게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30)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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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계속하여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충분히 좋은 교육을 펼

쳐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을 맺기 전에 나는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필연

적으로 보다 더 잘 교육하기 위하여 근본적 전제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육의 

제도들, 형식들, 틀들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것 저것을 섞게 된다. 인간중심의 국가교육과 절대경쟁의 교육을 섞고, 존재의 교

육과 전인교육을 섞게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의 

행정 원칙 아래서 펼칠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은 엄청나게 빛날 것이다. 그런데 종

래의 저 문제 많은 교육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섞어져 왔기에 빛나긴 커녕 더욱 

복잡하고 심하게 썩어졌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리되어졌는지 묻게 된다.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섞으면 빛난다. 그러면 더욱 빛나기 위하여 더 섞는다. 그리고 더욱 빛난다. 섞

으면 썩는다. 한번 썩으면 더욱 섞게 되고 계속하여 썩는다. 그리하여 썩어가는 과

정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혼융, 융합, 용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융합은 다만 스마트폰 같

은 첨단기기에서 빛을 발할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섞음 같은 창조적 전

문인재양성의 고등교육에서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현대를 융합의 시대라고 하면

서, 학제에 융합을 도입하고 연구와 교육에서도 이를 활짝 열어놓는다. 디자인에 

철학을 불어넣고 눈으로 듣고 귀로 보며 공간의 트임과 막힘을 열어놓고 섞어놓아 

생명이 숨쉬게 한다.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서 섞어서 빛나는 경우와 섞어서 썩는 경우를 살펴보자. 

위에서 거론한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제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욱 더 빛나게 되어있다. 인간중심의 교육을 절대적 경쟁과 평가의 형식과 섞으면 

빛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를 상대적 경쟁과 

평가의 잣대로 섞으면 썩는다. 썩는다는 것은 교육이 패리되어지고 본래의 목적으

로부터 멀어져버린다는 말이다. 인성교육을 진흥하겠다면서 법제화한 것도 잘못 

섞어서 썩도록 하는 경우이다. 인성교육이 썩으면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임으로 법의 발효를 최소화하고 학교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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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가능한 마당으로 쇄신하는 것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이롭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섞으면 빛나고 어떤 경우에 섞으면 썩는가? 동질적인 것들

을 섞으면 빛나나 이질적인 것들을 섞으면 썩는다. 본래 교육에 속하는 것들, 본질

적으로 교육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것들을 섞으면 빛난다. 그러나 교육외적인 것들, 

교육 비본래적인 것들을 교육본래적인 것들과 섞으면 썩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육현상에서 보다 더 잘 교육하겠다고 하면서 섞었을 때에 썩으면 이는 

잘못 섞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니, 즉시 섞기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 섞은 

교육 비본래적인 것들을 본래적인 것들로부터 가려내어 제거하고 본래적인 것들로

만 다시 섞어야 한다. 그러면 빛날 것이다.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새로

운 교육의 시도들이 빛나는 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풍부하게 확인하게 된

다. 교육내재적이고 교육본래적인 것들을 잘 섞어서 교육을 빛나게 하는 행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의 또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

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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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근본적 재설계

현재의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

현하려면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근본적이란 우리 교육을 새로운 

바탕과 척도 위에서 새롭게 세우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하자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재설계하기 위한 근본적 전

제들로 인간중심의 국가교육, 절대경쟁의 교육,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 존재

의 교육, 그리고 전인교육을 살펴보았다. 근본적 전제들의 목록을 더 생각해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다섯 전제들 위에서 우리 교육의 집을 다시 설계한다면, 현재 

안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세대에게도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교육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충분히 건강하고 좋은 교육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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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제안한다 -* 

1)

김민호(제주대학교)

Ⅰ. 서론 

이 섹션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교육이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우

리가 추구해야할 교육이념을 탐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 사

회를 추구한다면 이제껏 소홀히 다뤄왔던 교육이념은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념을 

보다 강화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눈치 챘겠지만 광복 70년이란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미

래사회에 대한 전망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와 무

관하지 않다. 오늘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여하에 따라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

에 대한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이홍우, 1990).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든, 그

가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의 오늘날 우리 교육이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이다. 그만큼 화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매우 폭 넓은 주제이다. 필자가 

한국 교육학회의 주제 강연 요청을 즐겁게 수락한 이유도 이러한 자유로운 논의 

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는 지난 7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미래사회에 

 * 2015년 6월 10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교육 심포지움의 기조 발제문
(김민호, 시민교육의 일상화: 의미, 조건 및 과제)에서 부분 발췌, 수정하였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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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망을 수미일관한 논리로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

에 대한 전망이 따로 논다면 청중은 이내 실망하고 말 것이다. 어떤 화자든 이번 

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 ‘교육이

념’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전망해야 할 상황이다. 그만큼 

화자의 논의는 지속가능한 사회 담론 안에 갇혀들고 만다. 오늘의 논의가 기대만

큼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주제 강연을 수락하고 원고를 준비하며 든 생각이다. 

더구나 ‘교육이념’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교육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고유

한 탐구영역인데, 교육철학회 회원도 아닌 사람이 겁도 없이 덜커덕 주제 강연을 

수락하고 말았다. 분과학회장들에게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 하나씩 의뢰

하는 상황이라는 사무국의 요청에 현재 한국평생교육학회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오늘 교육이념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필자의 교육적, 학

문적 경험의 한계 안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교육철학자의 전문적 논의라기보다 

1966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50년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시

간을 보냈고, 또 대학과 대학원 시절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학

교 밖 교육’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실천적,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이제

껏 ‘평생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한 사람의 논의에 그친다. 오늘 필자

의 교육 이념에 대한 논의는 이돈희(1996)의 구분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교육이 언

젠가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먼 목표’로서의 교육이념이나, ‘현실적으로 진행

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실천적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가치기준’으로서의 

교육이념이기보다 ‘현실적 교육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의식구조를 뜻하는 이데올로

기’로서의 교육이념에 가깝다. 

필자는 이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옷이 세계적으로는 유행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지 않고, 우리 몸에도 맞지 않아 그대로 입을 

경우 상당히 불편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몸에 맞게 고쳐 입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과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때 무엇보다 ‘경쟁적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우리의 교육활동을 지배해 왔기에, 진정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대안적 교육이념으로 ‘시민성’을 내세워 이를 일상 속에서 작

게나마 실천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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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에 대한 성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연차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의 중심 주제어로 선정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선정은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WEF) 2015와 무

관하지 않다고 본다. WEF 2015는 유네스코 중심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제와 행동강령을 정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향후 유엔

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WEF 2015 전체회의의 5개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

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점, 유네스코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7대 의제의 하나

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제안 한 점(유성상, 2015) 등

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육학회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교육학회 산하 여러 분과 학

회들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학술적 의제로 놓

고 본격적인 탐구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0년대 후반 이래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1980년대 후반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겠다

는 뜻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1992년 남미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세계정상들의 

'리오선언과 의제 21'(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은 빈곤퇴치도 중요하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후 2002년 아프

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

에서 접근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던 리오 패러다임을 벗어나려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국가, 국가 연합,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뤄가야 함을 선언했다. 빈곤의 

완화, 인권, 평화와 안전, 문화 다양성, 생물다양성, 안전한 음식, 깨끗한 물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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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생,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환경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을 연계

하였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했다. 요컨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적 가치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무한 경쟁, 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 인간 사회에서 정의의 실천, 경제적 

생존 가능성 등을 함께 추구한 것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계 질서 속에

서 모색했다. 환경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 집

단적 책임을 자각하려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 역시 유엔의 적극적 노력(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으로 이미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그 이전에도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을 실천하

기 위해 새천년 발전 목표(MDGs)에서 초등 수준의 보편교육을 강조했고, '세계교

육포럼 다커 선언'(the Dakar Framework for Action, 2000)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제껏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는 지속가능

한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 행동 및 생활양식 등을 함양하고자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 자연환경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보다 나은 삶 간에 

균형과 통합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다. 유엔(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추구했다. 첫째, 기초교육의 촉진 및 향상이다. 단

지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 문해 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촉구하

는 지식, 기술, 가치관 및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

정을 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지역사회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도록 돕

고자 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의 모든 수준의 공식 교육에서 교육

의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내포된 사회적·환경적·

경제적 지식, 기술, 관점 및 가치들을 국가의 모든 교육정책, 프로그램 및 실천 속

에서 구현하려 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잇슈를 지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삶터와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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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넷째, 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

추도록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다

(http://www.unesco.org/education/tlsf/extras/img/DESDbriefWhatisSD.pdf

 한편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가 향

후 15년간 추진해야 할 교육 의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때 권력과 권위를 어떻

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한지 문제가 생긴다. 세계시민과 국가시민, 지역시민 중 무

엇을 우선할 것인지 권력과 권위를 두고 세계 사회, 국가, 지역사회, 가정 혹은 학

교 간 적대적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Heater, 2004: 329). 사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또한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보다도 더 크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181).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

을 보존한 채, 공동체에 진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이 되는 게 마땅하다. 

다만 공동체 모형을 모든 부분들이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구체(球體)로 상

정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각 부분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게 되고, 지역시민

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부분의 고유성은 존중되

어야 한다. 지역시민의 정체성이 살아나야 한다. 그 결과 공동체는 다면체(多面體) 

형상을 띠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과 제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시민이긴 하더라도 각각 서울 시민, 제주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정체

성과 지역 사회 여건에 따른 시민적 권리와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 점에 비추

어 각 지역의 전통 문화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예컨대, 제주 어느 마을에서는 

매월 첫 일요일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매년 어버이날에는 자손

들이 고향을 방문해 고향 어르신께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 

친화적 지혜를 발견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엔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의 

교육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둘 위험(global architecture of education)이 존재한다

(Breidlid, 2013).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지향하는 ‘세계시민’이 

마치 오늘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인간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물

론 세계시민교육이 지닌 세계 사회의 통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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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시민이 다분히 서구사회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

렵다. 합리적 개인들이 계약으로 맺은 사회의 형태를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앞세우는 전통을 지닌 남반부 사회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연에 대한 과학

주의적 태도보다는 영적 인식을 키워온 집단에게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를 바탕으

로 소비를 정당화하고, 교육을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로 구조화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Helena, 2007). 지구촌 내 각 지역은 지역 나름의 독특한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과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소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

에 적합했다기보다는 환경보호에 민감했던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반영한 

측면이 강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내세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실천을 망설이거나, 전

문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교육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또는 평생학습 지원 활동의 실재를 거부하고 뭔가 

별도로 이상적인 평생학습 모형을 구안해야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정교한 교육이론을 만들거나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평생학습 현실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는 일이다. 지역 안에

서 학습을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실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

편적 교육이념으로 삼아 우리들의 교육활동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떼어 놓

아서는 곤란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현

실로 다가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 사례들을 

발굴 및 확산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이념 보급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이론적 작업이 불필요한 것

은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고, 정리된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이 실

재와 동떨어져 지속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론은 말만 내세우는 궤변의 세

계에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179)는 원칙 아래 가정, 마을, 직장, 단체 등 여러 실천 현장에서 국가나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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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찾아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 정리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초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사례를 

본받아 따라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구체적 사례를 찾는 일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의 현실적 조건에 알맞게 주체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의 분단과 휴전,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저출산·고

령화와 가족의 재생산 기능 약화, 세대 및 계층 간 갈등과 소통의 단절, 경쟁적 사

회구조와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 소비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문화의 붕괴 등이 우

리 사회가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가로

막는 요인들로는 각종 난개발과 환경 파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 패권주의, 

관 지원 사업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민간 영역의 자생력 약화, 서구화 바람에 의

한 지역 전통문화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경쟁, 다국

적 자본의 세계화와 경제적 종속, 저개발 혹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적 침략, 

아시아 이민의 확대 및 인종적·문화적 차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약

화 등은 지속가능한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사회 차원의 여러 과

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무엇보다 시민성 교육

(citizenship educa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 시민이든, 국가나 세계

사회의 시민이든 올바른 시민성을 형성함으로써 해당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 세 가지

에 비추어 볼 때(Labaree, 1997), 우리 사회는 이제껏 교육을 사회의 경제기반을 

효율적으로 강화·확대하거나,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 계층이동의 개방된 

통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을 따름이지,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

는 데는 상대적으로 크게 소홀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수습과정이나 이

번 메르스 전염병의 대처 과정, 그리고 최근의 학력 위조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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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경쟁적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직업 역량 개발에 집중할 뿐,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

흡했다. 학교교육이든 학교 밖 교육이든 우리 사회는 인적 자본의 개발에는 주력

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개발에는 무관심했다.      

Ⅲ.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시민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형식

적으로 확보한 뒤,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영역 등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최장집, 2010).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시장중심

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지평을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

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운동,’ 마을만들기,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 공동체적 삶

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운동,’ 국가와 자본 주도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

민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인권 등을 지키기 위한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이 곳

곳에서 전개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은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습동아리, ‘누구나 학교,’ ‘학습 등대,’ 교육봉사 등 ‘학습

공동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지역 주민들은 시민단체 활동에 참

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성을 학습

해 왔다.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과 공익,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학습하고 있

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나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들의 시민적 책임감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시대’다. 국가가 

앞장서서 각성하던 시민을 ‘국가개조’라는 수직적 그물망을 통해 다시 ‘국민’으로 

귀속시키려 한다. 세월호 사태 해결의 책임과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시민은 그

냥 관객으로 머물라 한다(송호근, 2015: 336-340). 주민자치운동, 지역공동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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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학습공동체운동, 심지어 지역개발반대운동 등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쌓아 온 삶의 토대가 부지불식간에 국가와 거대 자본의 재

정 지원과 보상 등을 통해 결국 국가나 자본에 의존해야만 하는 허약한 구조로 변

질될 우려가 있다. 송호근(2015: 340)의 표현대로 자칫 “시민성 배양의 기반이 토

막날” 위기에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냉정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 시민사회, 공동체사회 등

의 가치를 실현시키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이란 ‘지역사회 시민’이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과 관련한 현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역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 시민에 관한 관심이 커졌

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경제의 자생성과 문화적 정체

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국가 권력이 지자체와 협력하며 이른바 국책사업을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한국일보 2014.10.24)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이나 밀양 송전탑 설립 반대운동 사례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적 저항이 

나타났다. 또는 서울의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시민운동,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주민자치, 시민교육 등에 눈을 돌렸다. 다양한 문화단체,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지역을 기반으로 구체적 일상 안에서 실

험하고 있다. 예컨대, ‘00은대학’(2009년-2014년)과 광주의 ‘창의예술학교’(2013

년-2015년 현재)(정경운, 2015), 광주남구 ‘알토리운동’(2012년-현재)(민문식․임형

택, 2015)과 같은 학습공동체들이 조직되었다. 그 밖에도 카톡과 밴드, 학습동아

리 등을 통한 느슨한 연대 형식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시민참여 활동 역

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시민으로

서의 책임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좋은 시민’이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

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다. 

지역사회 시민에게 기대하는 시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똑같은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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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 제 영역에서 배제되어 온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권력, 제도, 관행, 문화 

등의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지금껏 억압

받아 왔던 계급,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억압했던 집단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는 태도이다. 경제적 차이, 성이

나 연령의 차이, 지역이나 인종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으로

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지니고 있음을 학습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배

제(social exclusion)를 넘어서서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일(Johnston, 2006)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

고 공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질성, 파편

화, 탈 중심화 등에 대해 타협과 변화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공통의 이해관계

와 공통의 문화를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와 연계한다. 문화 간 대화를 강조하며, 

‘다양성 속의 연대’를 발전시킨다(Johnston, 2006). 주류 집단은 소수자에 대한 무

관심을 넘어 연대하고, 지금껏 억압받아 왔던 계급,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

의 소수자는 억압했던 집단과 갈등을 넘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구성

원들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성찰적 자세’가 요구된다(Johnston, 

2006). 예컨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민성의 범주를 임금노동

자에 한정하지 않고 무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삶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임금으로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종사

하는 이들, 대표적으로 여성 덕분에 임금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임

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자의 책임을 성찰하는 것이다. 무임금 노동자가 지닌 

‘돌봄의 시민성’(caring citizenship)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임금 노동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English & Mayo, 2012). 또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배타적으로 주

장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성찰하는 자세이다. 성소수자로

서 인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감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실천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나 경제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시민사회 공간 안에서 대안적 형태의 정치적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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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의 전망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시민성을 행동으

로 통합한 ‘행동하는 시민성’이다(Johnston, 2006). 행동하는 시민성은 개별적이

고, 경제지향적이며, 통제된 학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다. 행동적 시민성

은 교실보다는 학습 동아리, 자발적 조직, 사회운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형의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Ⅳ. 시민교육의 일상화 : 의미, 실현조건 및 과제 

필자는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교육을 ‘일상화’할 것을 제안한

다.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

는 것만으로 시민교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전부를 시민-되기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반성하고, 시민교육을 시민성을 함양

하는 하나의 삶의 형식(form)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다(조용환 외, 2010). 

   

1. 시민교육 일상화의 의미와 필요성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시민교육이 일상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일상이 시민교육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시민교육이 일상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은 시민교육이 

‘학교태’만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 편재함을 가리킨다. 우리의 

일상인 가정, 학교, 마을, 직장, 자원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실천공동체 안에서 

초심자가 ‘합법적 주변 참여’를 통해 점차적으로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해 가는 모습(Lave & Wenger, 2010)을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일상이 시민

교육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은 일상을 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때 학습자는 자신의 구체적 일상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이른바 ‘경험학습’을 하거나(김경애, 2006; 이경아, 2014), 혹은 ‘인문학 

학습’을 통해 책에서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문제를 생애 전반에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일부로 경험하고 이를 현실적 물음1)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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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아, 2010). 

구체적 경험이든 추상적 지식이든 일상과 시민교육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시민

교육의 일상화’는 모든 교육은 가능한 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교과 중

심의 교육론’(이홍우, 1991)과 다르다. 또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교육내용 안

에 학문을 포함하기에 객관적 지식보다 경험, 문화, 상황 등을 중시하는 ‘경험학

습, 문화학습, 상황학습’과도 구별된다. 한편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학교만이 아니

라 다양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교육 및 학습활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유사하나, 학습 공간을 단지 교육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세계로 확장

한다는 점에서, 또한 일상 안에서의 시민성 학습을 국가나 자본과 같은 외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구별된다. 또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학습과 일상의 연계를 모색한다는 점

에서 ‘시민교육의 생활화’와 유사하나, 시민교육과 일상의 연계를 실용주의적 관점

이 아닌 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생활화와 구별된다. 

요컨대, 시민교육의 일상화란 시민교육의 핵심인 시민성을 제도화된 교육기관에

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려 하기보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나 마을이나 교회나 공공기관이나 군대나 그 어디든 일상생활 안에

서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소재로 동료들과 함께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참여를 통해 시민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요청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시민교육의 기획에도 불구하고 시민성 관련 체계적 지식을 담은 프로그

램(예, 시민창조리더십 아카데미 등)만으로는 시민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

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강사진을 준비하더라도 학습자가 찾

아 주지 않으면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학습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학습자

가 단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어떤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1) 문탁네트워크의 2013년 인문학축제 자료집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문학 학습을 통해 직면하고 해결

해 나간 수많은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예컨대 199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던 사람이 맹자를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웃(가깝게는 문탁 회원, 멀게는 밀양 송전탑 반

대운동 참여 할머니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였다. (문탁네트워크,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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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수료 후 학습한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

하지 않는다면, 시민교육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예컨대 학습자가 노

동, 인권, 평화, 여성, 다문화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새롭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

신의 일상의 삶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배웠다고, 달라졌

다고 말할 수 없다. 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셋째, 시민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

이다. 예컨대 어떤 학습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농사를 경험했던 사람인 

반면에 어떤 학습자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 출신이다. 어떤 학습자는 은퇴

를 앞 둔 화이트 칼라인 반면에 어떤 학습자는 전업 주부이다. 어떤 이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지만 어떤 이는 이웃간 소통이 빈번한 작은 마을의 단독 주택에 

산다. 교육 기획자는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 및 동료 학습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시민교육 장면에서 학

습자의 맥락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공통점도 지닌다. 학습자가 속한 집단에 따

라, 학습자들은 그 소속 집단을 중심으로 생활세계를 공유한다. 예컨대 엄마든, 농

부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이들 모두가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혹은 국

민이나 세계시민으로 공유하는 생활세계가 존재한다.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공유

한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시민교육 일상화의 장애요인과 실현 조건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지 못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

금까지 우리의 ‘체계’가 우리의 일상 곧 ‘생활세계를 식민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 ‘장소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마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에서 소외시

켰다. 서울 중심의 삶이 지방에서의 삶을,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강남에 산다’는 

것이 ‘강북에 사는 것’을 지배했다.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우선적 가치로 부각했던 것이다. 또한 일상 안에서 혈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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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연 등을 통한 ‘포섭과 배제의 정치’가 일상 안에서 시민성 함양의 기회를 차

단했다. 우리가 속한 조직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두고 합리적 토론과 이

성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집단이기주의의 망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두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능력주의, 경쟁주의, 소비주의 혹

은 사회변혁이나 인권 등 ‘거대담론의 명분’이 소소한 일상 안에서의 시민적 실천

의 기회를 삼켜버렸다. 둘째, ‘프로그램 중심의 제도화된 교육관’이 시민교육을 특

정 칸막이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은 의도적이고 체

계적인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의도는 있으나 체계성이 덜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도 이뤄진다.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성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 내적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의 기획자는 학습주체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시

민교육의 일상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시민성 학습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성별, 연령, 직업,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성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시민성 학습을 위한 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성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시민성 학습에 의도적이고도 각별

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민성을 학습하려면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치열

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학과 도반”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의 일상화 과정에서 

‘나 홀로’ 학습이란 있을 수 없다. 학습자 상호간 문제의식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책 읽기와 세상 읽기 혹은 글쓰기 등에 관여할 때 각자의 학습이 

발전할 수 있다. ‘문탁네트워크’에서는 함께 공부하기 위해 ‘세미나 시간 칼같이 지

키기, 천재지변에 준하는 게 아니라면 결석하면 안 된다.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

까지 읽어라. 세미나 시간에는 텍스트에 집중해야 한다. 반드시 후기와 에세이를 

써야 한다’는 규칙을 강조하였다. 서로의 글을 읽고 고치는 가운데 ‘공부가 늘었다’ 

‘함께 공부한다’는 짜릿함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이희경, 2013: 

8-9). 

둘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려면 교육의 과정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

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교육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한 번 가르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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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일회적 교육’을 경계한다. 학습자가 한 번 배운 데서 한 수준 높은 것을 

수직적으로 학습하거나 유관한 학습 내용을 수평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돕는다. 그 

결과 이전 학습과 현 학습의 연계망(learning pathway)이 구축된다(McGivney, 

1999). 간혹 일시적으로 배움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일상 안에서 익히는 

과정을 지속시킨다. 기존의 학습 내용을 벗어 던지는 탈학습(unlearning)을 하게 

할지언정 무학습(non-lear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탁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이희경(2013)은 이렇게 표현한다.   

“공부가 --- 부담스럽다는 태도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등 여

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기실 이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돈벌이 혹은 가족 챙

기기)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습속)의 저항이다. --- 난 ‘불능(不能)’을 가

장한 ‘불위(不僞)’의 이 태도야말로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p.10) 

한편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만사 제쳐두고 학습 활동을 지속하려는 학습자의 자

율적 열망을 전제로 한다. 어느 누구도 선전이나 선동, 교화나 통제에 의해 강요된 

학습을 하지 않는다. 학습자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나아가 동료 학습자와도 인격적, 긍정적 교류 경험을 지닌다. 

셋째, 시민교육의 결과로서 시민성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

는 교육의 결과를 돈이나 명성, 자격이나 권력 등에서 찾지 않고, 일상 안에서 자

신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과 연대할 수 있는 이른바 ‘탈상품

화’된 시민성 형성에 주목한다. 교육의 가치를 성적, 학력, 자격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체계’의 가치보다 ‘생활세계’의 가치를 지향한다

(Habermas, 1990). 전통적인 교과학습 중심 교육론이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수

월성 추구를 중시하는 데 비해,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심

지어 기계적이라고 여겨졌던 단순 노동이나 저급한 문화예술 활동 안에서조차 시

민성 형성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또 경험중심 교육론이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고양을 중시하는 반면에,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때

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기도 하나, 때론 일상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적 성

찰을 강조한다(English & May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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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교육 일상화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 향후 남겨진 과제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성이 과연 무엇인지  끊

임없이 검토해야 한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과 같은 최근 우리나라 지역개발 반대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학습한 시

민성에는 근대 시민계급이 절대 왕정의 봉건 질서에 대항해 보여주었던 자유민주

주의적 시민성과는 다른 특수성이 녹아 있다(김민호, 2014). 국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

시할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 근대 합리적 개인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마

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계승해 온 끈끈한 공동체 정신, 마을 혹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 가부장적 질서를 넘어선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부모-자

녀·형제 관계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성찰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의 

시민성은 서구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

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울러 시민성과 인권을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 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고

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세월호 희생자(유족)의 인권을 간과한 채 공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

은 시민교육의 일상화에서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교육의 공간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시민교육 진

전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려면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천천히 확실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우

리는 국가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교육센터와 같은 교육공간을 우선 

확보한 뒤 그 안에서 자율적인 힘을 발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공간을 우선시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권력의 공간들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현재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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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일상화’ 구현의 과정을 고착시켜 그것의 진전을 가로막게 된다. 오히려 ‘시

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174)는 원칙 아래 공간들의 장

악보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

다. 진정 필요한 것은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려는 새로운 진전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들이 열매를 맺도록 다른 교육자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하는 

활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으며, 어디나 강의실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00은대학’은 2009년 서울 마포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00은대학’이 마을

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특이했다.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공동되기’를 추구했다. 

공동체라는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갖기 때문이라 생

각했다. 대신 ‘00은대학’은 사람들이 만났다 흩어지고 또 다른 계기로 만나는 느슨

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정경운, 2015). 시민교육의 공간 만들기보다 시민성 향상

이 더 중요하다.

셋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려면 시민교육과 다른 교육활동의 통합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성 학습이 개인주의적 성향의 교양교육이나 문화예술 또는 

직업능력개발과 갈등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는 원칙 

아래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전진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176-177). 시민교육과 교양교육, 문화예

술교육, 직업능력개발 등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성인 인문학 

학습공동체에서 시민교육의 일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탁네트워크 회원 중에는 

다섯 가지 일 - 중학생들과 책을 읽는 프로그램 이끄미, 문탁 웹진 ‘틈’ 편집진, 

월든2) 더치커피 운영자, 자누리 화장품 일꾼, 파지사유3) 화요일 부매니저 -을 하

면서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을 벌며 공부하는 미혼 여성이 있다. 그녀는 현재 자

신의 마이너스 경제를 고민하면서 소비를 더 줄이거나 장차 공부해서 자립하는 길

2) 문탁네트워트의 목공작업장 공동체의 이름이 월든이다. 50평 정도의 규모로 인문학 공간 문탁 아래층(1

층)에 자리하고 있다.  

3) 문탁네트워크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74-6번지에 번지수를 발음하여 마련한 공간이름(破之思惟, 破之

私有, 破之事由)으로서 까페, 주방, 세미나실, 갤러리 틈,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는 50평 규모의 공간이

다. 파지사유는 “익숙한 습속과 사유를 깨뜨리고,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둘러 사사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사물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질문한다는 뜻”이다(문탁네

트워크 리플렛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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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꿈꾸고 있다(문탁네트워크, 2013). 또 어떤 회원은 199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

생운동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는데, 『맹자(孟子)』를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웃(가깝게는 문탁 회원, 멀게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참여 할머니들)과

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였다. 또 다른 회원들은 2012년 9월 ‘민주

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계기로 밀양의 송전탑 반대운동 주민,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재능교육 노동자 등을 찾아 나선 적이 있

다. 그 중 밀양과의 인연은 특이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보

낸 이메일 한 개, 밀양 할머니들의 손 글씨 편지와 작은 선물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문탁 회원들은 이후 밀양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적인 것’

을 조직화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자신의 특이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다중의 능력을 키워 나갔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용인시 인근 전철 역에

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일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실 문탁의 모든 회

원들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사건과

의 마주침 속에서 ‘공감과 민감함’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을 찾아냈던 것이 관건이었

다(콩세알, 2014). 이처럼 문탁 회원들은 밀양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외적 연대와 

내적 성장의 더 큰 순환구조’(무담, 2014)를 만들었다.  

넷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학교 교사와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시민교육의 일상화에 대한 의식과 역량, 영성을 길러야 한다. 학교 교

사와 평생교육 실무자들이 업무 범위 내에서 시민교육의 여건을 점검하고, 그 가

능성을 탐색하며, 실천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교육을 프로그

램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관장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장해서 접근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적 의도성을 갖는 것이다. 학교 

교실이나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에게 일회용 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학습자 용 컵을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교육시설의 전기와 

수도 사용 등에 대한 환경 보전 차원의 안내를 한다든지, 학교나 학습관에서 제공

하는 음식물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

가 우리의 의식주 생활 전반을 시민교육, 시민성 학습의 맥락에서 성찰하도록 하

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속에서 착한 소비를 권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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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대상화’해서는 곤란하다.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이어서

는 안 되고,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질문과 해답 찾기 과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사와 평생교육 실무자로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특별히 시민

성에 대한 이해와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시민

성 함양과 연관된 토론학습, 협동학습, 참여연구 방법 등을 익혀두는 게 좋겠다. 

나아가 학교 교사 및 평생교육 실무자의 영성(spirituality)4) 개발에도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Kim, 2015).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사

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그만큼 해당 사회의 지배적 헤게모니로부터 도전

받기 쉽다. 학교 교사 및 평생교육 실무자로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영성, 학습자에 

대한 ‘청지기 영성’(stewardship) 없이는 자신의 일을 지속해 내기 어렵다. 적지 

않은 일들에 치여 스스로의 영혼을 소진하고 만다. 학교 교사 및 평생교육 실무자

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성과 청지기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때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  

Ⅴ. 결론 

광복 이후 70년간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하였다. 원

4) 영성은 성인교육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종교적 의미이다. 여
기서는 영성을 어떤 보다 큰 힘, 우주 내의 신적 존재와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분의 
영성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집단은 어떤 영성을 지지하고 기르는 특정 의식과 전통의 
보유자들이다. 그러나 종교집단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식민자이기도 하다. 이런 점
에서 오늘날 서구사회는 제도화된 종교와 영성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둘째, 인간적 의미이
다.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의미나 목적을 찾는 것, 곧 인격적 성장의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영성에 대한 인간주의적이고 개인 발달 중심의 접근이다. 1970년 노울즈의 안드라고지
에 나타난 인간주의와 연결된다. 인간주의 교육, 총체적 교육, 전인 교육 등과 연결된다. 셋
째, 사회적 의미이다. 여기서 영성이란 세상을 변화시키고 돌보는 교육으로 뻗어 나아가는 
지속적인 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 환경교육, 조직학습 등에 관심을 갖는 성인
교육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성이다. 이 영성은 성인교육자를 사회정의와 시민사회에 초점을 
둔 공적 영역으로 이끈다. 세 번째의 영성은 첫째와 둘째의 영성 없이는 곧 사라지고 만다. 
그만큼 영성의 위 세 가지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다(English & Mayo,2012: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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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국가적 위상도 크게 향상되었고, 아직은 미흡

하나 군사독재를 넘어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대중문화를 수출할 정

도로 우리의 문화적 역량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전염병 확산은 우리의 ‘국격’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움 그 자

체였다. 아니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빈부 격차, 갈

등 지수, 저출산 등 여러 사회지표들이 우리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가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우리의 교육 역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취약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과 인재 양성에 애쓴 결과 탄탄한 기능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등이 탄생했고, 우리의 교육을 국가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나

라들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 우리의 학교교육을 칭찬하고 나설 정

도로 우리 공교육이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룩한 교육의 성과

는 치열한 경쟁구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남보다 앞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더구나 성적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며 이룩한 성과이다. 반면에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가치나 문화가 다른 이질적 집단과의 민주적 대화 방법, 경쟁적 관계의 개인

이나 집단 간 타협과 조정,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와 상호협력, 공동체적 가치

관의 전승 등은 교육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사회적 불의

에는 침묵하고 자신의 불이익은 못 참는 이른바 ‘속물’을 키워내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기주의 문화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몸짓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성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전에 이미 몸

으로 시민성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다. 게다가 지난 세월호 사건, 이번 

메르스 확산 등은 우리 교육 관계자들을 시민교육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평생교육 사례가 보여주듯이 마을에서 민주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려는 선구적인 지역사회 시민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평생교육계 활

동가들이 뒤쫓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성 함양의 실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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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을 평생교육 제도의 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리

고 일반 시민들과 평생교육계의 시민성 함양 노력을 필자와 같은 평생교육학자들

이 맨 뒤에서 관찰하며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시민교육의 일상화에 대한 제안

도 이같은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지난 날 우리의 교육이념을 반성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고자 한다면, 교육

학자들은 학교 및 평생교육 현장의 실천가들과 함께 손잡고 지역사회 여건에 적합

한 시민교육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교육의 모형과 

이론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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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 이념과 

과제 발표에 대한 토론

김정효(이화여자대학교) 

   

  그간 우리의 교육은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현재에도 IT강국으로 국제사회가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의 모델이 되기도 한

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학습의욕 및 동기 부재, 교사들의 전문성 약화,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 민주시민의식의 미흡’ 등의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 사회의 양

극화문제, 그리고 비도덕적인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

제적으로는 정보화, 세계화사회로 편입되어 새로운 사회경제적 틀이 재편되어가면

서 부딛혀오는 다양한 교육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본 학회가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라는 공론의 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교육학계가 가지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강도높은 문제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자기반성의 의지를 보

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1. 교육 재설계의 시발점: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시민성의 회복 

  본 세션에서는 그간의 한국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이념을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사

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과제에 대해 다루게 되어 있

다. 먼저 발제자로 나서신 오인탁교수님께서는 교육의 본질과 내재적 기능에 대한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김민호교수님께서는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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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설계의 시발점으로 제시하셨다.

  오인탁교수님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교육은 괄목할 만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학교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

고 살아가게 하는 일에 실패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는 잘못된 학교교육의 구조와 시

민의 잘못된 교육이해 그리고 정치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의 현실 때문인데 이러한 

‘패리(도리와 이치에 어긋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로 “유보없이 

용기있게” 걸어갈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의 본질회복을 위한 5가지 대

전제를 제안하였다. 즉 인간교육위에 국가교육을 세워야 한다는 것, 교육은 상대적 

경쟁이 아닌 절대적 경쟁이되어야 한다는 것,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것, 교

육은 기술의 소유가 아닌 존재의 예술일 것, 그리고 교육은 전인교육이어야 할 것 

등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성공사례들을 제시하여 내재적 가치에 충실한 교육이 이상

적인 원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가능성이 있는 주장임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 전제들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교육의 비본질적인 것을 

섞게 될 가능성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5가

지 대전제위에 교육을 실천하다면 현재 안고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위기

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의 병폐들은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현재의 세대에게 뿐만 아

니라 다음세대에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계속하여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한 충분히 좋은 교육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제자의 이러한 주장은 근대의 산업국가들에서 교육제도의 보편화가 국가주도

적인 국민계몽과 교육의 확산, 이로 인한 인력수급과 정치사회화라는 교육의 외재

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며 이제 우리사회교육은 이러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요구에만 붙들여서 교육당사자 개인의 요구와 복지를 등한시함으로써 

악화되어버린 교육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에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교육이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왔지

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교육부사이

트, 2013)’,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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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하였던 바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로는 

자유학기제 실시, 맞춤형진로설계지원, 능력중심 사회기반구축을 위하여는 국가직

무능력표준 구축, 고교직업교육강화, 전문대학의 수업능력 다양화와 평생직업능력 

선도대학화,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 지방대 특성화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을 내놓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정책들은 교육에서 개인복지를 개선하

여온 면은 있으나 교육의 축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기는 데에는 크게 한계가 있

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민호교수님은 이러한 교육 변화의 주도권에 대해 보다 본

격적으로 주목하게 한다. 김민호교수는 시민의식이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의 재설계의 

핵심에 놓는다. 

  김민호교수님은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추적하여 유네스코를 비롯

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와 선언을 통해 환경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

하고 세계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자각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음

을 지적하고 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적 가치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무한 

경쟁, 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 인간 사회에서 

정의의 실천, 경제적 생존 가능성 등을 함께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

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려는 데에서 사용되는 개념임을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 교육은 경제기반의 확대하거나,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

적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크게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으로 사회적 신뢰 즉 사회적 자본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좋은 시민’이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

하는 사람일 뿐아니라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을 말한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실천은 학습

자가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소재로 동료들과 함께 비판적 성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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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시민교육을 일상화하려면 시민교육

과 다른 교육활동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학교 교사와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시민교육의 일상화에 대한 의식과 역량, 영성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호

교수의 이러한 제안은 현대사회의 문제가 후기자본주의의 과학기술 및 관료적 사

회 체제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체제가 생활세계의 상호작용 영역을 지배하는 메커

니즘으로 작용하여 생긴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하

버마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교육이 학

교교육의 근본적인 재설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제자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이상의 두 발제는 교육의 재설계를 사회경제적 요구에 순응하여 온 현실교육의 

도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회복에 둔다

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오인탁교수님은 교육의 목적을 교육당사자 

개인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에 두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회복에 그리고 김민호

교수는 인적자원개발보다는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2001년 알빈토플러가 우리정부에 제출한 우리사회 위기에 대

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보고서에도 교육에서의 국가주의와 경직된 학교구조를 재

편할 것을 발제자들과 비슷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이러한 요구

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미래사회의 경제사회구조에 어떻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하는 교육의 도구적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 즉 정보화시대

를 넘어 프로슈머시대의 경제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어떻게 우리사회가 더 탄력

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방인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오늘 발제자들

의 논의는 이러한 현실교육의 도구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극

복하여 미래교육에의 새로운 질서를 과감하게 재설계하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지할 만하다. 

2. 교육이념 재설계를 위한 과제: 가치교육 

  교육이 이러한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어떻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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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재적 기능을 회복하는 자리에 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

어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

은 더욱 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도구적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사회 차원

에서 뿐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은 개

인의 차원에서도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법화되어 왔다. 우리속

에 숨겨진 이것을 우리사회의 교육사회학자 오욱환교수는 교육출세론이라고 부른

다.  오육환교수님의 최근 저작 <한국교육의 전환: 드라마에서 딜레마로>는 한국

의 교육이 우리사회에서 건국, 경제성장, 계층상승을 위한 드라마같은 역할을 하였

으나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가 되었고 이는 우리사회의 이러한‘교육출세론’은 

‘출세교로 희화할 수 있는 시민종교’가 되었고 ‘이 종교의 위력은 종교기관 안에서

도 숭배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교육출세론은 우리사회를 위계화, 양극화로 이끌었고, 경쟁은 더 이상 건

설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악화되었으며, 공격적 평등주의가 확산되는 위

기를 맞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출세론은 우리를 반격하여 학력은 변

별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청소년들은 꿈도 현실도 외면하도록 만들었으며 정부는 

즉흥적인 교육정책들로 교육에 군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해결책으

로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교육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기하고 새시대에 걸

맞는 교육개혁을 구상할 것을 주문한다. 각 개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묶

고 있는 구조적 구속에서 벗어나 교육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공동체로 결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가치교육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교육은 현대의 사상들 즉 모더니즘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그 기

반은 취약하다. 과거 모더니즘에서는 학교에서의 가치 신념교육은 과학적이지 않

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고 주지주의적인 교육을 낳았다. 그리

고 이제 우리가 진입한 포스트모더니즘사회에서는 보편적 가치 교육은 소수의 인

권과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이 가지

는 내재적인 가치를 가르치며, 교육소외계층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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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  그러므로 교육내재적인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

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

리교육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교육의 도구적 이데올로기와 물질주의를 넘어서기 위

해서는 성공과 성취와 소유보다 보다 공의와 배려와 존중이 더 중요하고 값진 삶

이라는 가치관교육이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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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주철안(부산대학교)

Ⅰ. 서론

  교육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 등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

침을 지칭한다. 교육정책은 정치체제에 의해서 경제 및 인구통계적 요인, 시민의 가치 

및 이데올로기,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변화된

다.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제도적 틀을 정립하고 교육실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부수립이후 초등교육의 완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추진하였

으며, 1960년대~1970년대는 중등교육 기회의 확대, 1980년대는 고등교육의 확충과 

초중등교육여건 개선, 1990년대 이후 교육의 질 향상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종재 외,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가주도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기회의 양적인 팽창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국가주도적인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표준

화, 규율화, 관료제적인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패러다

임에 입각한 교육정책은 숙련된 인적자원의 공급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국

가 형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으

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교육체제는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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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은 사회 환경과 불일치가 심화되면서 교육체

제 내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위학교의 

교육기능 약화, 가정의 인성교육 부재,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미약 등으로 학생 폭력, 

학생 부적응과 같은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이외의 물적 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과제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는 미래사회에서도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의 교육체제에 대한 대증요법적인 개선방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날 우리사회는 교육의 글로벌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초점도 미래의 학생, 교사,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

과적이어야 한다(Cheng, 2006).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

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 실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체제

를 재설계하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먼저 해방 이후 한국교육 발전의 명암과 한국교육의 실태에 대

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해방 이

후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 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탐색한다.

Ⅱ.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정책 진단

  1. 한국 교육 발전의 명암

  지난 1세기 동안 한국교육은 조선의 패망(1910년), 3년간의 일제강점기, 남북한 분

단,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경제성장과 민주적 발전과정을 거쳐서 발

전해왔다.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수준의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수준

에 속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서 2000년대에 한국의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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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 10~12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이미 1960년대에 보

편화되었으며, 대학진학율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는 

국제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고 있다.  OECD의 PISA와 TIMMS 등 국제학업성취

도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어두운 모습이 짙게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 자살, OECD 국

가 중에서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학업 부적응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교사 중 75%로 최근 1~2년간에 

교원의 크게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교총 설문, 2015). 

  한국교육의 특성을 SWOT 분석해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한국 유

초중등교육의 강점으로는 우수한 교원,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학생의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한국교육의 약점으로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 학생의 학

업흥미 수준 저조,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수준 및 교사에 대한 기대 수준의 저조, 교사

들의 직업 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수준 저조, 학생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이 지적된다. 

한국교육의 기회요인으로는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교육 수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교

육의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남북통일에 따

른 교육비 부담,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경쟁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유현숙 외, 2011). 한국 

고등교육의 강점으로는 높은 교육열, 세계 수준의 IT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고학력 인적자원의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획일화된 교육, 지식기반 산업발

달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 양성 미흡, 직업능력 개발 및 재교육 체제 미흡, 고등교육비

에 대한 높은 민간지출 비중 등이다. 기회요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고령층 교

육수요, 교육시장의 글로벌화, 외국인 이민 및 유학생 급증에 따른 한국 공교육 수요 

증가 등이다. 위협요인으로는 대학원 연구역량 취약 및 교육 부실, 대학간 경쟁체제 미

흡, 공급자 주도의 대학운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통일시 이질적인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의 난점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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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 우수한 교원

- 학생의 높은 성취도

-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

- 학생․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수준 저조

- 학생의 학업 흥미도 저조

- 높은 사교육의존도

- 교사의 직업만족 및 자기효능감 수준 저조

- 직업능력개발 및 재교육체제미흡

- 고등교육비의 높은 민간지출 비중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한류

- 고령화사회에서 중고령층의 교육수요

- 외국인 이민 및 유학생 교육수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체제 재구조화

- 남북통일에 따른 교육비 부담

-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경쟁 심화

  2. 한국 교육정책의 진단과 해법

  한국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진단과 해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국내학자들로서 정범모(2004)는 심각한 한국교육의 병은 입시준비교육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한국교육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교육의 방향으로서 

전인교육,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한국교육의 해법으로서 첫째로, 대

학, 정부기관, 기업체 등 각종 사회기관에서는 전인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로, 정

부, 교육부,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료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

과 재량을 대폭 위양해야하며, 셋째로, 교사는 전문적 사명감과 역량과 윤리의식을 바

탕으로 하는 장인적 자질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며, 넷째로, 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자

녀의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동섭(2014)은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교육과 생

활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낮으며, 교사들의 경쟁력과 질은 높은데 교육과 교사

직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열성은 높은데 학

교교육과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감은 높지 않다. 한국 교육의 과제

로서 교육격의 함양과 인간 존중의 사회정신 확립, 오염된 교육 생태계를 건강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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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로 전환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으로서 

교육계에 팽배한 개혁 피로감, 정부와 교육청의 단기업적 및 성과중심주의, 교육에 대

한 학부모의 이중적 사고방식과 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악용, 교육

부 및 교육청의 단위학교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 교육의 고질적 문제와 

원인에 대한 해결 의지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기관, 교원단

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는 교육거버넌스의 구축, 교육행

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정

책형성과정에서 정책 내용 뿐 아니라 정책수단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책의 시

행을 위한 하급 행정조직 및 현장에서의 협력과 지원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수(2014)는 건강한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기능의 한계로서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 저조, 교사의 교직만족도 저하 등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혁신의 접근방법은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 

외부에서 내부 접근, 학교 내부요인 무시, 혁신의 주체를 객체화, 개별 학교의 특성과 

맥락 무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문제는 학교정책, 가정환경, 지역사회, 교사, 

학교풍토, 학생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각 학교가 지

니고 있는 독특한 환경을 진단하고, 학교 내부로부터 학교주체들에 의한 생태학적 혁

신의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한 학교 생태계는 지적 성취도 중심의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적 이념이며, 교육의 목적을 건강한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로부터 건강성

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 목적은 지속가능성, wellness 추구를 지향한다. 구체

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태계는 활기(체제의 활동성과 생산성), 탄력성(구성원들간의 사회

정서역량, 문제해결역량, 긍정적 자아개념)과 조직(체제 구성원들간 소통과 관계)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이상수 외, 2014).

  국외 학자들로서 마나부, Adams, Ravitch 등은 한국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

저, 마나부(2006)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모델의 특징을 급속한 

근대화, 경쟁의 자유, 산업주의 교육, 중앙집권적 관료제, 내셔날리즘, 미성숙한 공공성

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양에서 수백년간 이루어진 근대

화 과정을 수십년만에 집약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근대화는 효율성의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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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국민국가의 틀이 흔들리고 국제화하는 사회, 시장경제의 중심

이 물건 생산과 소비로부터 문화와 지식과 대인서비스로 이행하는 포스트산업주의 사회

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개혁을 위한 교육비전으로서 국민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경쟁

교육에서 공생교육으로,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만들기, 공부로부터 배움으로, 프로그

램에서 프로젝트로, 협동적인 배움의 실천,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동료성의 구축, 

배움의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움과 돌봄공동체로서의 교육실천은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도 학부모의 교육경쟁과 학교교육 불신, 교실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

식전달위주 수업, 일부 학생들의 왕따와 소외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실험되었으며(한대동 외, 2009). 이후 이우학교 등 소수의 학교에서 도입되었으며,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에서 혁신학교 정책으

로 채택하여 다수의 공립학교로 확산되고 있다(성열관․이순철, 2011; 박승배, 2014).  

  Adams(2010)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1970년대 이후 한국교육정책의 목표는 교육기

회 확대, 기초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변화되었

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교육기회를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평등을 동

시에 달성했으며,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문제로서는 학생

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 차이,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

입 등이다. 미래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의 해법으로서는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문화 형

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서의 학교의 기능 설정, 정보화사회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화, 기술발전 및 경쟁의 심화 등에 대한 대처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구구조․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한국교육의 강점을 유지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정책은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정책의 재설계 과정에 학부모, 교사, 

교사교육자 등의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avitch(2011)는 미국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즉 낙오방지법, 차터스쿨

제도, 교육책무성 강조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대신에 미

국 공교육개혁이 지향해야할 방향으로서 건전한 교육적 가치의 설정,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교사 개개인의 교수법, 강력하고 종합적인 교육과정(공통적인 문화유

산, 포괄적인 교양교육), 적절한 평가제도의 도입, 가르칠 자격이 충분한 교원 확보, 교

직원에 대한 보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학생․가족․정부관료․지역단체 및 지역사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주철안) ‖ 103

회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재독 철학자로서 문화비평가인 한병철(2010)은 오늘날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한다. 성과사회에서는 개개인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이고, 

긍정의 과잉으로 인해서 개인이 소진되고, 우울증과 신경병리현상이 만연한다. 과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강력한 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특히,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킨다. 성과사회의 해법으로서 사색적 

삶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사색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자극에 즉시 반응

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고, 눈으로 사물을 오래 천천히 바라

볼 수 있는 깊고 사색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가 매우 중요시되는 전형적인 성과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대입 준비를 위한 경쟁체제로서 

학생, 학부모, 학교간의 교육경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체제에서 탈락하여 좌절하고,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Ⅲ. 한국교육의 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된 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

부의 빈번한 교육개혁 조치에 의해 변화되어왔다. 해방이후 한국의 교육개혁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민주교

육제도를 수립한 해방직후의 교육개혁, 둘째로, 경제적 근대화에 기여하도록 교육제도

를 재조정한 제3공화국시기의 교육개혁, 셋째로, 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누적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교육제도를 재편하기 위한 제5공화

국 중반(1985년) 이후의 교육개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주, 1999). 해방 이후 

각 정부에서 표방되고 추구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이념, 내용, 체제 및 제도를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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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방 이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해방이후 수립된 정부에서는 미국의 지원하에 교육의 평등성에 기반하여 교육제도가 

성립되었으며 의무교육제도를 실현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6.25이후 폐허화된 교육시

설의 복구, 그리고 학교 설립 및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었다.

  제1공화국(1948~1960)에서는 정부수립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

생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이승만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은 1949년의 교육법 제정, 1950

년대의 초등무상의무교육 정착과 성인의 문해교육, 대학 설치기준령 제정 등이다. 이승

만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체계를 정비하였고, 공동체의식과 반공사상에 입각한 한국인

의 정체성 확립,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제 3, 4공화국(1961~)에서는 5.16군사정변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

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체제 전체에 대하여 변화를 추구하였다. 1968년 발표된 중

학교무시험 진학제도는 초등학교의 입시준비교육을 지양하고 과열과외를 해소하여, 입

시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이와 함께 1974

년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추진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제5공화국(1983~1987)은 갑작스런 제4공화국의 해체에 따라 등장하였다. 제5공화

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 1980년 7월 30일에 개혁주도세력은 정치권력에 대한 국

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하였

다. 동 교육개혁방안은 대학의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금지정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원 확충 등이 포함되어 제5공화국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제6공화국(1988~1992)에서는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안으로서 교육과

정개편, 대학교육개선, 교원인사업무개선, 교육경영개선, 학생복지, 초중등교육내실화 

등 31개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공약들은 거의 전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천되

었지만 각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적된다(한국교육정치학회 편, 2014).  

  문민정부(1993~1997)에서는 1994년 2월에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1995년 5월에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5.31교육개혁방안에는 열린교육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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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교육재정 GNP 5% 확보 등의 실천방안을 제시

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정보화의 기반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였고,  국가차원의 교육개혁방안을 하향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에 착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혁신위원회, 2007). 

  국민의 정부(1998~2002)에서는 현장 중심의 상향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외환위

기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수월성과 경쟁 및 효율을 중시하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

영을 통해서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를 교

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 정책 개발을 정착시키는데는 미흡하였고, 외환위

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및 교육격차 완화에는 역부족이었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참여정부(2003~2007)에서는 이전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기조 및 상향적 혁신 전

략을 이어가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대학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혁

신을 추구하였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학업성

취도 평가 및 기초학력책임지도,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등),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특수교육강화, 도시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등)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

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이 추진되었지만 성과는 기대수준에 못 미쳤다고 지적되었

다(교육혁신위원회, 2007).

  이명박 정부(2008~2012)에서는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학교교육만족도 제고, 교육복지기반 확충(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유아누리교육과정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이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후퇴했으며, 

학교교육의 자율화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학교에 부여된 자율의 범위는 

제한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이종재 외, 2010).

  박근혜 정부(2013~)에서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재양성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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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서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학습과 일이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 안전한 학교 및 고른 교육기회를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 중점적인 정책과제로서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도입 및 확산, 대학의 구조개

혁,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중앙정부

의 정책추진과 병행하여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배움을 위한 

수업개선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박승배, 2014).

2.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이념은 주로 자유주의, 평등성, 효율성, 공공성을 지

향하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서의 자유주의 이념은 문민정부의 1995년도 교육개혁방안 

추진이후 확대되고 있다. 즉, 문민정부에서 수요자중심교육의 강조, 단위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후 정부에

서도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문민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정책을 추

구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추진에서 자율, 경쟁, 시장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선택의 다양화 정책으

로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유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둘째로, 평등성의 이념이다. 한국 교육에서는 해방이후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 평등성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즉, 한국의 기본학제로서 6-3-3-4의 단

선형 학제를 확립한 것은 교육기회의 평등실현에 중요한 조치였다. 1960년대 후반에 

초등학교 취학기회 확대로 급증하게 된 중학교 진학 희망자를 수용하고, 중학교 입시

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를 추진하였다. 중학교무시험전

형제도는 고교 진학 희망자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고, 정부에서는 1974년 고교평준화제

도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는 그동안 초중등부문에서 진행되던 교육기회의 확대가 유

아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확산되었다(김경근, 2010).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교육평등의 이상을 실현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계층간 교육격차 확대로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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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화되었다. 2000년대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평등 추구 정책이 추진되었다. 예컨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

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경제력의 차이로 발생되는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교육평등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로, 효율성이다. 한국교육에서는 효율성의 개념 중에서도 교육내적인 효율성에 

치중되었다. 해방이후 급속히 팽창된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교육재원의 확보가 어려

웠기 때문에 저비용정책이 추진되었다(이종재 외, 2010). 특히,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정

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자 부담과 사학의존도를 특징으로 하였다. 

문민정부이후에 정부가 고등교육분야에 관심을 갖고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

자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교육의 외적인 효율성은 소홀히 되었다. 

즉, 교육의 결과가 사회에 적합한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 수월성은 교육

의 효율성 이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 개인 차원의 잠재성을 발현시키는 의미에서의 

수월성은 이념적으로는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현실에서는 실질적인 교육이념으로 작동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로, 공공성이다. 18세기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이후에 교육은 국가의 공적사업이

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교육

비의 공공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의무교육제도가 정립되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국가의 권위와 기능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반면에, 시민사회의식이 강화되면서 교

육의 자율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 6.29 민주화 투쟁을 겪으

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은 줄어들고, 지방과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영역이 확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지방교육자치, 단위학교의 자율성,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에 대한 참여 등 자율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주도 공교육체제의 비효율성

을 지적하고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제안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한국교육 정책의 핵심적 쟁

점에는 공공성과 자율성, 시장원리가 상호 대립하여 작용하고 있다(김신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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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해방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째로, 해방 이후 군사정부에서 주도한 5.30 교육개혁까지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권위주

의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각 정권에 의해 추진된 교육개혁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

로는 교육정책 결정의 비공개, 제도 개혁 치중,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른 개혁, 하향식 

개혁, 졸속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재정적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윤정일, 1999).

  둘째로, 문민정부 수립이후에 정부의 교육정책은 점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에서 국회, 사법부 등 다양한 권력기관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들간의 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

을 보여준다. 예컨대,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과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결합되었다. 즉, 신자유주의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서는 비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하고, 이러한 방향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전

문적․기술적 합리성을 지닌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원

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부는 수립된 정책의 추진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매스컴, 이익집단, 연구소와 학자 집단이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에서는 교사집단의 참여가 부족하였

다. 그 결과 당시의 교육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대부분이 불만족을 표시하였다(김재웅,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 편, 2014).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정책결정을 주도한 참여자는 교육부로서 청와대나 새

교육공동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자문기구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형성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전문성 확보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런 한계는 교육부에서 주도하여 수립한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이 완성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김대중 정부 임기 동안 교원집단과 갈등의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역시 후임 정권에 의해 폐지된 

것에서 나타난다. 즉,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에서 실패했으며 교육

부 주도의 개혁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게 되었다(김용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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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편, 2014).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의 교육개혁 추

진력이 미약하여 개혁과 보수세력간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예컨대,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강조,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재정경제부

처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야기되었다(김용일, 2015). 

  또한, 문민정부 이후 여러 정권에서는 대통령후보시절에 개발된 정권 차원의 공약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즉,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정책이 추진되고, 다음 정권에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교육정

책의 불신과 학교 현장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로, 한국 정부가 선거제도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권이 수립되어 정권변동이 민주

적인 방식으로 제도화 되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의 형식이 기존

의 지침과 대통령의 지시에서 점차로 법령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예컨대, 제15대 국회

부터는 의원발의 교육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었다. 즉, 교육정

책이 대통령 및 교육부 중심체제에서 점차 국회의 입법기능이 증가되었다. 아울러, 사

법부 및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따른 교육정책형성기능도 증가되었다(강석봉․주철

안, 2008).

  넷째로, 2000년대 들어서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및 입법청원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언

론 및 교육관련 이익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교육정

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증되었다. 예컨대, 교원단체는 교육입법 내용을 찬성 

또는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입법과정에 영향

을 미쳤다(강석봉․주철안, 2008).

  다섯째로,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91년까지는 중앙

정부의 교육정책기능이 강력하였지만, 1995년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시도교육

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결과로 진보성향의 교

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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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추진에서도 시도 차원에서 교육감-시장-시도 의회 등간

의 협력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등의 정책추진

에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여섯째로, 교육정책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삶과 

학교교육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의 삶에 대한 대중매체, 온라인 

게임물, SNS 등  다양한 정보 매체들이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4. 학교제도

  한국의 학제는 1950년대 초에 수립된 후에 교육내외의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에

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제개편이 이루어지지지 않

았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아동 및 청소년의 빠른 

성장, 학제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김

영철, 2006).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제의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 

즉, 한국에서는 교육기관에서 표방되는 공식적 교육목표와 실제로 학교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학교교육의 운영목표와는 괴리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주철안, 2010). 각급 

학교에서는 본연의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인교육이 미흡

하고 직업세계 및 사회 전반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학교 현

장에서는 선언적이고 표면적인 인성교육을 강조(30.8%)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55.5%)를 지적

하고 있다(한국교총 설문, 2015)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생의 발달 측면과 학교제도가 불일치(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 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학전교육기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연장되었지만 초등교육기간은 6

년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고교단계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결정과 준비를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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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정책은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의 진로 탐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학제 내에서의 학교 급간의 대화와 연계 체제 구축이 미흡하다. 예컨대, 초

등학교 상급학년과 중학교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초등학교 상급학년은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생활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중학교 진학 후에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넷째로, 학교교육과 학교바깥 교육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한국의 경우에 정규 교육기

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규 학교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즉, 학교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요약컨대, 한국의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수립한 5.31교육개혁 방안과 이에 따른 

개혁 추진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추진방식의 혼란으로 반발에 직면해왔다. 따

라서, 앞으로는 시대변화와 국가현실에 대한 진단, 개혁 추진과정과 추진방식에 대한 

체계적 평가, 한국 교육의 목표, 개혁 추진과제의 점검과 설정, 장기적인 체계적 개혁 

추진을 위한 국가위원회 수준의 관리기구 설치를 포함한 제2의 교육개혁운동이 필요하

다(김신일, 2015).

Ⅳ.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국가의 교육정책 및 제도는 사회의 이념, 정치체제, 기술발전 및 경제성장, 인구의 

구성과 출산율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 정책 및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교육실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미래사회에서의 환경의 변화와 

교육실제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박영숙(2010)은 2020년 이후에 출현할 미래교육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

고 있다. 첫째로, 학교커뮤니티는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는 장소에서 건강,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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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학력증강, 학생행복,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의 두뇌형태, 체질에 따른 학습방법이 달라지는 다양한 맞춤형 교

수방법이 활용될 것이다. 셋째로, 기존의 학교제도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될 것

이다. 학생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 교사의 역할 변화, 학교의 일부는 24시간 개방된 교

육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이버 교육 및 원격교육이 학교교육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김대현 외(2011)는 미래환경의 변화를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심화, 양극화에 따른 

복지요구의 증대,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진전, 정체성의 혼돈 및 가치관의 

다양성 확대, 다문화 사회의 심화, 신산업 중심경제로의 진화, 네트워크 사회의 진화, 

친환경 공생발전 생활양식의 확산을 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념으로는 

창의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소통을 추구하는 교육, 실천적 지성과 집단 지성을 추

구하는 교육, e-learning에서 smart learning으로 진화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미래교육체제로는 단절적 교육기관에서 학습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학교, 생애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협업적 창조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학습,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교육, 자율화를 통한 행정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반상진 외(2014)는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글

로벌사회로서 자본과 상품, 노동, 기술, 정보 등이 국가간 장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

동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인구 이동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유입, 외국

인 유학생 증가 등으로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이 보다 다양화될 것이다.  둘째로, 정보기

술의 발달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학교 교육의 형식과 기능, 방법이 크

게 변화될 것이다. 전자교사, 온라인 학습과 사회학습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서 가족 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교육체제에 변화를 초래할 것

이다. 넷째로,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변화될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보다 우세

해지고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다섯째로, 빈부격차, 정보기술력 격차, 남북

간 이질화, 세대간 격차 등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 통합기능이 크게 부각

될 것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미래사회에는 남북한이 통일된 국가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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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이를 대비해 남북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동질화시키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

육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발생되는 기

회와 위협요소를 고려해서 교육의 이념, 내용, 정책체제 및 과정, 제도를 설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1.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 이념과 목표

  국가의 품격인 국격이 있듯이 국민 개개인의 인격과 품격이 구비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이념이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재설

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육적 이념이 실질적으로 교육 실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교육적 이념으로서 지향되어온 교육의 자유, 평등성, 효율성, 공

공성의 이념을 재개념화해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의 자유주의와 평

등성의 관계에서 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학업성취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되어야 한다. 즉, 자유주의와 경제논리가 교육적 가치의 배분을 위

한 원리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평등의 이념에 의해 교정이 필요하다(이돈희, 2003). 또

한, 교육의 수월성 개념은 수직적 차원의 상위 서열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수평적 

차원의 다양한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성의 이념과 조화

를 추구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10). 공공성과 자율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치로 정당화되었던 중앙집권적 통제가 감소되는 대신에 

지방과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래의 한국사회에서는 양 이념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권력구조의 상층일수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하층에서는 자율성의 폭을 넓히는 운영의 지혜가 필요하다(김신일, 2006).

  한편, 교육기본법 2조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

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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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2조에서는 한국교육의 목표

와 비전을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교육개혁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설계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서 국제기구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UNESCO(1996)에서는 ‘알

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등을 지

적하고 있다. 또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자신과 사회

를 변혁시키기 위한 학습(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을 추가하고 있

다. 특히, 자신과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학습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

움이 되는 역량과 의지를 계발하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생각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

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Trilling & Fadel(2009)은 21세기 핵심역량으로서 

학습 및 혁신 스킬(함께 창조하며 배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스킬(정보, 미디어, 정보통

신기술 활용), 직업 및 생활 스킬(일과 생활을 위한 준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2조의 내용,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 등을 종합할 때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강조되어야 할 교육적 목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각급 학교에서는 인격교육이 중요한 교육적 목표로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지적인 능력 뿐 아니라 인성, 감성적 능력, 도덕성을 함양하는 인성교

육이 실제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육적 목표로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역량으로서는 학습 및 혁신능력, 디

지털능력, 직업 및 생활 능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로, 민주시민으로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육적 목표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돌봄과 공정성, 정

의가 발휘되는 사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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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구 생태계의 보호’, ‘생명공동체의 다양성에 대

한 존중과 배려’,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등과 같은 내용도 교육적 목표로서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 체계 및 과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육정책의 체계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전통사회에서는 교육기능은 지역사회의 과업이었는데, 산업

사회에서 교육은 학교에 맡겨진 반면에 다른 사회제도의 교육기능은 쇠퇴하였다. 미래

사회에서는 다시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학교, 경

제, 정치 사회, 문화계 등이 망라되어 종합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정-학교-지역사회의-교육행정기관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미래 사회에서는 개별 학교가 학습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의 가족, 학교 등을 포함한 소집단의 자생력과 활력이 

재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자원(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을 단위학

교에 대폭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개별학교에서는 이러한 권한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자유롭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현재의 단절된 학교급간의 대화 및 연

계 체제가 필요하다. 즉, 유아-초등, 고교-대학, 대학 및 직업 및 자격․고용시장간의 연

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 교육-학교밖 교육-평생교육 등과도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로, 합리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치체제-경제체제-

사회체제간의 수평적 협력체제도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의 삶과 

학교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육환경-대중매체, 온라인 게임물, SNS 등-을 

교육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교육부 및 관련 부

처의 연계협력이 중하다.

  다섯째로, 수립된 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도 차원에서도 교육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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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회 등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등의 정책추진

에서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추진 면에서 시도 

차원에서도 교육감-시장-시도 의회 등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로, 교육재정 정책은 기존의 저비용 정책에서 고비용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

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여야 할 것

이다.

  일곱째로, 교육개혁 정책의 형식은 국회를 통한 입법의 체계를 갖추어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체제 내외에서 공론화 과정

을 거쳐서 입법의 형태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의 입법과정에서는 교

사,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같은 교육관련 주체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덟째로, 미래 사회의 요구와 국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 교육어젠다를 개

발하고 교육정책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초당적이고 정권을 초월한 국

가교육위원회(가칭)를 법적인 기구로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에서 한국의 교

육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중장기교육계획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합리

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교육이념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각급 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교

육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학입시제도는 선별기능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의 정상

화 기능을 중시하여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학벌사회, 학

력경쟁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경쟁적이고 차별적인 의식 구조 개혁, 학부모의 

이기주의적 교육관을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교육의 강점인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한 교육열 생태환경의 조성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교육제도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취학전교육의 공교육화로 인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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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아교육기간, 중등학교에서의 진로탐색 및 결정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할 때 초등

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중등교육기간을 현행 6년에서 7년으

로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중등교육단계에서 진로탐색 및 

결정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셋째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을 교육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교육화되는 유치

원은 유아학교로 개칭해서 기본학제에 편입하여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정규 학교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규학교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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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허경철(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Ⅰ. 서 론

모든 생명있는 개체의 생의 원초적 목적은 생의 영속이다. 그러나 생의 영속은 신

의 영역이므로 피조물인 개체는 영속할 수 없다. 다만 번식이라는 생리적 형식을 통

해 지속이라는 형태로 영속을 지향할 뿐이다. 모든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단위 집단/

사회/국가도 영속을 지향한다. 그러나 개체와 마찬가지로 특정 단위 사회도 영속을 

확보할 수 없다. 단지 교육이라는 문화적 형식을 통해 지속이라는 형태로 영속을 지

향할 뿐이다.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는 특정 단위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의 질

과 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힘 있는 교육이 사회의 지속가능력이 되는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사회는 새롭게 태어나  70

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해 왔다. 그것도 최악의 사회적 조건들을 견디며, 극복하면

서, 발전과 번영의 모습으로 지속해 왔다. 그리하여 70년 전의 한국과 오늘의 한

국을 아는 세계인들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20세기 초 식민 제국으

로부터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적의 근저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는 맹렬히 가르치고, 맹렬히 배웠다. 이러한 맹렬한 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리하여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온

갖 자질로 무장한 한국인들이 오늘을 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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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과거 7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루하루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지속 가능’을 혐오하는 수많은 위협들

이 여러 겹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지구적 생태계와 지구적 평화의 지속 가능 

문제가 우리를 포함한 인간이란 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위태로운 

지정학적 구도가 언제나 우리를 날카롭게 위협한다. 북한과의 살벌한  대결 구조

는 위협의 극한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들도 ‘지속 가능’

을 위협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무능하다. 국가 수준의 중대한 문제들을  합리적으

로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성장의 동력

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다. 사회에는 부정과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계층 간의 

심화된 갈등은 분열을 더욱 더 조장한다. 문화는 기상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안

과 밖의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속가능에 대한 이러한 위협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지속가능

성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

련,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종

교, 교육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중요 영역별로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탐색하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만으

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영역별 지속 가능성의 대안들을 국가 수준의 지속 가능

성의 관점에서 고려, 종합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체계적 이해와 방안들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 모두는 깊은 지적 탐구와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의 토대위에서만 

가능한 일들이다. 

Ⅱ. 교육과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과제

1. 교육의 재설계

교육은 자체의 고유 구조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면서 자신을 위한 내재적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율적이면서도 폐쇄적인 활동 체계다(장상호, 1997).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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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은 ‘인간성의 고양’ 이나 ‘인간 품위의 상승’이라는 내재적 기능과 ‘고양이

나 상승에 수반하는 기쁨’이라는 내재적(자체 목적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교

육은 또한 자신 이외의 다른 사회 영역들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그것들의 흥망성

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적 활동 체계다. 이러한 관계적 활동을 통하여 교

육은 ‘지속가능 사회의 구현’이나 ‘민주시민 사회의 실현’ 등과 같은 외재적(수단

적) 기능과 가치를 담당한다. 

교육은 학교 안에만 존재하는 인간 행위는 아니다. ‘인간성의 고양’이나 ‘품위의 

상승’으로서의 교육 활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한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 

안에 교육이란 기제가 왕성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경제가 발달하려 해도 그 역시 

교육의 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과 학문의 발전에도 교육은 필수적

이다. 교육의 필수성은 삶을 구성하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가 된다. 무엇인가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워 인간의 바람직한 성

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 곳이 어디인가와는 관계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이 없는 곳에 성장과 발달, 지속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알게 모르게 모든 단위 사회는 자신의 지속(영속)을 위하

여 다양한 형식과 유형으로 끈임없이 교육을 해 왔으며, 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고 치열하게 시행해 오고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 단위 

사회의 지속과 발전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광복 이후 70년간의 지속과 발전은 나름 우리들이 노력한 정도만큼의 

교육의 효과라고 보아 문제가 없다. 미래의 지속 가능 여부도 우리가 쏟는 교육의 

열과 질 여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을 위한 교육

의 재설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

고 그 문제는 단지 학교 교육의 재설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많은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유형의 교육에 대한 재설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 조율해서 사회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설계의 질과 그러한 설계에 따라 현실을 개혁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우리 사회

의 지속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다음 70년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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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지속과 발전을 위한 치명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실태

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교육을 이끌

었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

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교육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 곳에 모여 우리의 작은 

머리들을 맞대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작은 부

분을 말하려 한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술한 내용에 비하면 너무나 

세부적이고 미세하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의 설계라는 전체의 그림 속에서 

어느 부분에도 잘 맞지 않은 부적절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족한 대로, 필자

의 정성을 담아 제시해 보려 한다. 제목은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이다.

 

2.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교육과정은 흔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결정과 관련되는 교육 영역

이다. 그러한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지역이나 학교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학생들이 자기가 배울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수준 교육과정’도 존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1차적 교육과정’과 ‘2차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가르친 내

용이 배운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내용, 그러한 교육과정은 무의미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미있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서 실질적으로 배워진 내용’

을 지칭하게 된다. 이리하여 교육과정은 이중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1차적 의미(표면적 의미)와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내용’

이라는 2차적 의미(심층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개념 구도에서 중요한 점은 1차적 의미의 교육과정은 교육방법, 교육평

가, 교육자료, 교육시설이나 환경이라는 매개 요인에 따라 2차적 의미의 교육과정

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동일한 교육내용(1차적 의미의 교육과정)이라

도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이나, 시설과 환경 등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내용(2차적 의미의 교육과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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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은 그들 자체로는 ‘내용’이 아니지만 내용의 성격을 변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까지를 교육과정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소위 

‘광의의 교육과정’이다. 이에 반해 ‘내용’만을 교육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협의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상식적으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

이 모여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교육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한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따지고 보면 특정 지식, 특정 기술, 특정 태도이다. 그리하여 내용을 결정하고 설

계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들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내용을 재설계한다는 말은 기존의 지식, 

기술, 태도와는 다른 종류의 것들을 선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만약 내용의 의미, 교육과정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배운 내용까지를 의미한다면 내용의 재설계, 교육과정의 재설계는 ‘1차적 

의미의 내용(교육과정)’이 ‘2차적 의미의 내용(교육과정)’으로 변환되는 데에 관계

하는 모든 매개 요소들(교수방법, 평가 방법, 교수학습자료, 시설과 환경 등)까지

를 포함한 교육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직과 운영 방식을 의미하게 된다. 이 작업

은 한 두 사람의 전문가가 하나의 과제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넘게 

된다.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1차적 의미의 교육내용(교육과정) 재설계 과제 역시 여

러 세부 전문가들의 협동 작업이 요구되는 방대한 과제이다. 이 짧은 지면의 한계 

속에서 이 거대한 과제의 전모를 그리는 일은 물론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

는 이 과제의 극히 작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교육

과정(내용) 중에서도 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중에서

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우리

나라 국가 교육과정을 개관할 때 부각되는 문제점들을 약술한 후 그러한 문제점들

을 해소, 개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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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점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는 방편으로서의 우리의 교육과정은 어떠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가? 미래의 우리 사회 발전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4가지의 인간 특성

(정범모, 2011)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1) 그리고 기존의 우리 교육과정이 구

조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점 1가지를 첨가하여 모두 5가지 요소로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전인(全人)의 형성을 소홀히 해 왔다. 지, 정, 의, 체의 인간적 특징들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행복과 번영의 원천이 된다. 

이 네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서라도 결함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마땅히 누려야할 인생의 행복도 제대로 누릴 수 없

게 된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역시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인

의 형성은 교육과정 개발/구성/편성/설계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70년간 우리 교육과정은 이 근본적인 설계의 원칙을 등한시해 왔다. 초, 중등학교

의 교육과정은 전인의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내장하지 못했으며, 

부분적으로 명시된 전인교육의 항목들도 실제의 운영 과정에서는 무시되기가 일쑤

였다. 교육과정은 지적 영역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지적 영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

의 지적 능력의 함양에 집중되었었다. 기르기에 가장 만만한 쉬운 영역을 중심으

로 교육과정은 손쉽게 구성되고 편하고 싼 값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전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설계가 정교하며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의 폭이 넓어야 한다. 지, 정, 의, 체의 발달의 영역에서 다양하면서도 균형잡힌 

풍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교과목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각각의 

교과목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설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정범모는 그의 책 “내일의 한국인”에서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상을 

전인, 공인, 생산인, 자율인, 내재가치 추구인, 역사적 현재인, 보편과 특수의 종합인, 자연과의 조화인

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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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학생들은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깊이 있는 사회적, 과학적 탐구의 경험

과 예체능적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아직도 전인적 경험

을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고등 수준의 지적탐구나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 그리고 강인한 체능적 경험을 하

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전인의 양성을 위한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교육과정의 재설계 없이 힘 있는 교육

은 불가능하다. 힘 있는 교육의 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는 보장될 수 없다. 

 

둘째, 공인(公人)의 자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공인의 자질이란 ‘공익’에 

민감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와 능력이다. 사익에의 추구는 자연적 

본능이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인(私人)’의 모습으

로 태어나고 자란다. 그러나 사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한 

공동체는 미구(未久)에 해체되기 마련이고 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사인의 존재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공익을 우선하는 공인에의 존재는 사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게 된다. 

‘사인’이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인간임에 반하여 ‘공인’은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인간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유난히 힘들여 애쓰지 않으면 결코 길러지지 않는 고

귀한 인간상이다. 교육은 특히 이러한 공인의 자질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기

적 존재로 태어나는 아동을 공인의 자질을 갖춘 사회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은 

교육, 특히 학교 교육의 일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보이지 않는 지구 저 편의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 전 지구적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며 

그의 해결을 위하여 참여하고 노력하는 성향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바로 이 능력

이 국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의 핵심 요소다. 

70년의 우리의 교육과정은 이 점을 소홀히 왔다. 맹렬하게 교육은 해 왔으나 개

인의 성취와 행복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국민적 자질이 바로 ‘공익, 공공에의 관심’이다. 국민 개개인은 물

론 국가를 운영, 리드한다는 지도자들마저 자신의 이익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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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모두들 ‘공익’은 뒷전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우리 교육의 무능함과 부실함이 자리하고 있다. 12년이나 16년의 교육과정 하에

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공인의 태도와 자질을 경험하고 길러볼 기회를 가지지 못하

였다. 보다 상위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위 집단의 의사를 조절, 통합, 양보하는 경

험을 해 보지 못하였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불사하는 것이 ‘덕’이라 잘못 배워왔다. ‘대의명분’이라는 말은 있었으나 그것

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실질적 교육과 경험은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았

던 것이다. 

셋째, 창조인을 기르지 못했다. 창조는 개인적으로는 삶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의미의 원천이다.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삶에서 개인

은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과 보람, 그리고 의미를 느낀다. 창조는 국가 공동체 발

전의 기본 동력이며 지구 공동체 지속가능의 근원적 방식이다. 무엇인가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미증유(未曾有)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들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더욱 풍성해지고, 국가는 발전을 지속하며, 세계는 

그의 존재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창의하는 능력’, ‘창조하는 인

간’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설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국정의 지표로서 강

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 길러지기 어렵듯 창조인을 길러내는 일은 어렵기 그지없다. 수많

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창조인의 양성을 어렵게 한다. 창조인은 자유롭다. 짜여진 

틀과 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한다. 하나의 문제에 몰두한다. 놀라운 인내력과 지적 

지구력을 가지고 문제에 매달린다. 문제의 해결을 찾을 때까지 다른 모든 일에 무

심하다. 그들은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에 관한 한 깊이있

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도 갖추고 있다. 창의인은 괴팍하다. 상식의 세계를 거부하

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독특하게 살아간다. 

창조인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70년은 창조인의 양성과는 거의 

반대되는 길을 걸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는 ‘자유로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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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기회가 전혀 없다. 수많은 내용들로 가득한 내용을 교사는 전달하기에 벅차

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주워 담기에 정신없다. 깊은 생각은 필요없다. 생각하느라 

주어지는 정보를 놓치는 학생들은 언제나 뒤처지게 마련이다. 생각과 탐구는 가장 

나쁜 학습 방법이 된다. ‘몰두에의 경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깊이있는 생각거

리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정보들만 빠르게 전해지는 교과 수

업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몰두에의 경험은 꿈도 꿀 수 없다. ‘지적 인내심’도 불

필요하다. 몰입에의 경험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지적 인내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

념에 불과하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창조인의 형성은 지상 과제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

육과정의 재설계 없이는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세계도 더 이상 아름다운 공동체

로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율인의 형성을 등한시 해 왔다. 자율은 자유와 규율의 합성 개념으로서 

‘자유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의 원리’이다. 자유는 한 살 배기 아기도 희구하는 삶의 

존재론적 욕구이다. 그리하여 자유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자 삶에서 

추구하는 1차적 목표와 가치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집단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스스로 규율에 복종한다. 그리하

여 우리는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규율 속에서 자유를 다시 얻는다. 이것이 자율이

다. 결국 자율인이란 규율, 규칙, 법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외부의 법

이든 스스로 설정한 내면의 법이든 법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는 행위, 공적 자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적 자유(개인의 자유)를 포기하

는 행위는 치열한 훈련의 결과로만 나타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러한 한계 

안에서만 자유를 행사하며, 부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엄밀한 책임을 감수하는 

자율인의 형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격수련의 극점에 해당된다. 

자율인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인간상이다. 자율인의 형성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는 불가능하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위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인간의 형성없이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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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독재와 부패는 자리 잡

는다. 자율은 창조의 전제 존재 조건이기도 하다. 남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에게 창의는 있을 수 없다. 자율은 인간 존엄의 인식 근거이기도 하다. 스스로 생

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간임을,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70년의 교육과정이 ‘창조’의 불모지였다면 그것은 또한 ‘자율’의 황무지이

기도 했다.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었다.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를 움직여보는 자치에의 

기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만 했다. 학교안 생활은 짜여진 틀 안에서 수동적

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율에의 경험은 학교 

안이나 학교 밖 어디에서나 찾아보기가 너무도 힘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 학생들은 전형적인 타율인으로 길들여져 갔다.  

다섯째,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발달과 성장의 과

정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는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 죽

을 때까지 계속된다. 발달의 차이는 신체, 언어, 지능, 적성, 흥미, 성격 등 인간의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 발달의 다양한 개인적 차이는 그것이 존중되

고 고려되어 함양되는 한 사회 발전과 행복의 주춧돌이 된다.  

발달의 개인차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리하여 가장 정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학교 교육 상황이다. 학교 교육은 집단적 교육 상황이다. 학생 개개인

의 특징이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1:1의 교육 상황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년의 

학생들은 대체로 모든 발달의 면에서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교 교육과정은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각각의 발달 영역에서 심각한 개인차를 드러낸다. 

이러한 개인차들은 그들에게만 적합한 특별한 교육적 처치를 요구한다. 각각의 개

인차가 무시되는 정도만큼 성장과 발달은 왜곡, 지체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육

의 선진국들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내 보이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교육이 시행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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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과정은 이 점에서 또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

지 우리의 교육과정이 이 문제에 집착해 본 경험은 극히 희박하다. 1987년 고시

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집단 구성의 원리

를 ‘연령’이 아니라 ‘학습능력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잠시 있었을 뿐

이다.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은 낭비와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이미 알

기에 너무 쉬운 것은 배울 필요가 없고 너무 어려운 것은 배울 수가 없다. 흥미가 

없는 것은 배우기가 힘들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피상적으로만 배우게 된

다. 

미래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현재의 발달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자신의 수준과 흥미, 필요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되며 학생들은 최고의 발

달을 이루게 된다. 잠재 가능성이 최고도로 구현된 인간의 형성, 그것은 지속가능 

사회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5.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한 스케치: “학생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의 설계를 지향하여

현재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금년 9월경 고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 

개정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번 정도 전면적인 개정을 해 

온 셈이 된다.2) 그러나 그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 교육과정은 아직도 

여전히 선진형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교육과정은 전인과 공인, 창조인과 자율인을 길러 내는데 무능한 구조로 되어 있

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

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의 교육과

2) 1차 개정교육과정(1954~1963), 2차 개정교육과정(1963~1973), 3차 개정교육과정(1973~1981), 4차 

개정교육과정(1981~1987), 5차 개정교육과정(1987~1992), 6차 개정교육과정(1992~1997), 7차 개

정교육과정(1997~2007), 2007 개정교육과정(2007~2009), 2009 개정교육과정(2009~2015), 2015 

개정교육과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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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일단은 ‘현실에의 가능성’이라는 제한을 벗어

나 마땅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도를 그려 놓아야 한다. 그것이 없을 경우 교육의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될 것이다. 

재설계의 기본 개념을 “학생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로 설정해 본다. 이 개념의 

핵심은 가능한 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징이 최대한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개

개인의 학생이 자기의 수준, 흥미, 필요, 진로에 맞도록 자신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본 개념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치를 덧붙이게 되면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상당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형 교육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미래형 교육과정은 몇 몇 교육선진국에서

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며 우리도 7차 교육과정에서 ‘원시적인 수준’으로나

마 시도한 바 있다. 그 때 지향했던 기본 방향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더라면 지금

보다는 훨씬 강력한 교육과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선택의 범위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의 교육과정은 문․이과로 구분되어 있고 두 과

정 간에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과생은 이과 과목을 원해도 택할 수 없게 되

어 있다. 특정 과정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교과목들은 필수로 되어 있어 극히 

제한된 의미의 선택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은 짜여진 틀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다3). 앞에서 기술한 우리 교

육과정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 선택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수

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문과생과 이과

생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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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야 하는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바

람직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다 강력한 교육력이 발휘되는 교육과정을 설

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

서 선언적으로 명시하였던 ‘개인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재

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선택과목의 종류와 수를 다양화하고 확대한다. 학생 선택이 실질적으로 확

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교과목

(강좌)들이 개설되어야 한다. 마땅히 선택할만한 과목들이 없는 경우 맞춤형 선택

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들의 다양한 수준, 흥미, 필

요,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한다. 교과목의 종류와 

수가 다양할수록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반계 고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수는 80여개 선에서 정체되고 있

다.4) 이는 미국이나 핀란드의 200~300개의 사례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

다.5) 단위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반드시 국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위학교 수준이나 교사 수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교과목

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의 학년제 교육과정을 4-5학기제 교육과정으로 전환한다. 간단히 말

해 학년제는 1년에 한번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제도이고 4-5학기제는 1년에 4-5

번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은 학년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1년을 단위로 구성되고, 새 학년 초에 설정된 교과목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배우게 되며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게 되어 

4)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총 교과목수는 89개(선택과목 79개와 공통필수

과목 10개)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6개이다. 물론 전문계 교과목이나 기타 학교에서 교과목

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한 교과목 수가 전체 숫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미국의 경우 필자가 연구한 P라는 학교의 경우 200여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핀란드의 경우 

E라는 학교는 195개, P라는 학교는 315개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 교과목의 의미

는 우리와는 다소 다르기는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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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현행 체제는 4-5학기 운영 체제 보다 여러 측면에서 열등한 교육과

정이 된다. 첫째, 학년제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게 

된다. ‘교육과정의 협착 현상’이 초래된다. 둘째, 선택의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과목을 의미없이 배워야만 한다. 셋째, 3년간 계속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가 과도하게 많게 된다. 넷

째,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보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 다섯째,  3

년의 고교 기간이 느리고 완만하게 박진감 없이, 비효율적으로 흐르게 된다. 

  4-5학기제에서 학생들은 1년에 한번 하는 교육과정 편성을 4-5번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우 1학기는 그 기간이 2-3달 정도가 되며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새로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 3년 동안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과

목들에 접할 수 있어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적성의 발견에 큰 도움이 된

다. 또한 단기간의 학기 동안 많은 수가 아니라 몇 개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

부하여 집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4-5학기제는 학년제보다 몇 배나 효율

적인 교육과정 운영 체제로서 ‘인력(사람)’을 토대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단계들이 정교하게 계열화(위계화)된 모듈형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

발한다. 4-5학기제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교

육과정의 구성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고등학교 교과별 교육

과정 체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원시적이다. 학생 입장에서 선택이 거의 없다. 한 교

과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의 수가 너무 적다. 특정 과목이 포괄하는 영역은 너무 

넓으며, 그 과목을 배우게 되면 통으로 전체를 배우게 되어 있다. 쉽건 어렵건 필

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전체를 다 배우게 되어 있다.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내서 배

울 수가 없다. 만약 어떤 과목이 잘게 구분되어 선택 가능한 작은 과목들로 세분

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

되어 있다면 그러한 교육과정은 현행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보다는 훨씬 우수한 체

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례가 ‘계열화된 모듈형 교

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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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화된 모듈형 교과 교육과정이 4-5학기제 교육과정 운영과 결합될 때 교육

의 효과는 강력하게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수학교

과의 경우 9개의 과목이 전부이다.6) 그리고 고 1때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의 내용

을 1년 내내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다.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도 1년 

내내 이 과목을 배우게 되어 있다.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필요없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경우 학생들은 대개 잠으로 시간을 때우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 고급수학이 

13개, 기본수학이 8개, 모두 21개의 과목들(강좌들)이 모듈식으로 국가 수준에서 

개설되어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여기에다 학교 수준에서 개발한 과목들을 첨가하

게 된다. 학생들은 모두 25개 이상의 수학 관련 과목들(강좌들) 중에서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과목들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양 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학기만 

선택할 수 있고, 2학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쉬운 기초 단계의 수학을 택할 수도, 

어려운 단계의 수학을 택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의 효과 면에서 우리의 현행 교육과정 체제와 4-5학기제 모듈형 교육

과정 체제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난이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하게 단계화된 

모듈식 교과별 교육과정의 개발은 선진화된 교육과정 체제의 필수 조건이다.

  다섯째,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를 학년제에서 무학년제를 도입한다. 학년제에서 

동일 학년의 학생들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무학년제에서는 학년

의 구분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위계화된 모듈

형 교육과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학년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교과의 내용들이 여러 단계의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들은 자신의 수준이나 흥미에 따라 낮은 수준의, 혹은 높은 수준의 모듈 내용을 

학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무학년제는 모듈형 

교육과정 체제가 아니어도 운영될 수 있다. 특정 과목의 이수를 특정 학년에만 제

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년의 학생에게 다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

다. 무학년제는 이수 과목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학년제보다는 선

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6) 기초수학,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1, 미적분2, 기하와 벡터, 고급수학1, 고급수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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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현행의 단위제를 학점제로 전환한다. 현행의 단위제 하에서는 이수 시간

만 만족시키면 졸업이 가능하며 이수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여 그 안에 개인의 

다양한 차이가 고려될 수 없다. 학점제는 이수의 질을 따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에 대해서만 학점을 부여하고 이러한 학점수가 일정 수에 이를 때 졸업을 허

용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수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점제의 

시행은 무학년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는 발전

된 교육과정 체제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생들은 다 같

이 3년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점수를 채울 때 졸업하게 됨으로 어떤 

학생은 2년, 어떤 학생은 2.5년 어떤 학생은 4년에 졸업하게도 된다. 그리고 졸업

학점의 초과 이수를 허용할 경우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는 범

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일곱째,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단위수를 상회하여 이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모든 학생들은(일반계 고교

생들) 한결같이 204단위7)만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이하는 법적

으로 불가능하고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하는 학생은 204단

위를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고교교육을 통하여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무학년제의 효율적 시행의 배경 조건이

기도 하다. 

  여덟째, 주요 교과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수를 상회하여 이수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설정한 

교과목 영역에서  학교가 설정한 이수 단위 수만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

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학교가 설정한 수준 이상으로 이수할 수 없게 되

어 있다. 과목 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한정되어 있고, 주

7) 1단위는 1주에 1시간씩 한 학기(17주)동안 운영하는 학습 시간의 양을 의미한다. 고1의 경우 기초수

학이 6단위라면 1주일에 3시간씩 1년 동안(2학기) 공부하는 시간 양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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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상의 이수 단위수를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의 교육과정

은 여전히 개인 학생들 수준에서는 획일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교과영역에서, 자신

이 원하는 과목들을 원하는 만큼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발견된 적성

을 최대로 신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 현행의 내신 점수 산출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고교에서의 내신 산출은 

9등급 상대평가제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8학년

도까지는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성취평가제는 그 이후에 시행

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9등급 상대평가제는 기본적으로 교

과별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이 산출되는데 이러한 내신제도8)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억제함으로써 교과의 자유로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교

육과정 선진화의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된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소집단 수업에

서의 1등과 대집단 수업에서의 1등은 내신 점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내신에서의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수강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을 선

택하게 되며, 자연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은 개설할 수가 없

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과목 개설은 불가능하

게 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역시 시행이 어렵게 된다.   

  열째, 교육과정 시행의 외적 조건으로서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학생 맞춤

형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설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여

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하며, 교과 교실제를 보편

화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의 크기를 줄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8)  내신등급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우선 각 교과별로 학생들이 획득한 원점수를 산정하

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석차를 매긴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얻은 석차를 다시 그 과목을 이수한 전체 

학생수로 나누어  교과별 석차백분율을 구한다. 이렇게 얻어진 교과별 석차백분율을 국가에서 정한 일

정 기준에 의거하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등수라도 그 과목을 

이수한 집단의 크기에 따라 내신 등급 점수는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100명 중 1등은 석차백분율이 

1%이어서 내신 1등급이 되는데 반해 10명 중 1등은 그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석차백분율이 

10%가 되어 간신히 내신 2등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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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육 시설을 다양화, 고급화 하여야 하며, 이 모두의 기본 조건으로서 교육 

예산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증액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의 개선은 아니

지만 교육과정이 실천되는 맥락으로서의 학교 현장 여건의 개선이므로 교육과정 

자체의 개선 만큼 중요한 개선의 대상인 것이다.

Ⅲ. 맺는 말

  지난 격동의 7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이끄는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발전의 저변에 교육의 역할이 깔려 있다.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70년은 기존의 

70년보다도 더 힘들고 위험스러운 시련의 시기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러한 시련의 시기에도 지속하여 발전할 것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

의 핵심 부분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이 지속가능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습을 과감

하게 벗어 버려야 한다. 특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는 교육과

정 영역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더욱 더 극적이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와 체계 하에

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할 인간 특성을 형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인성, 

공인성, 창조성, 자율성과 같은 강력한 인간 특성들은 보다 강력한 교육과정의 체

제 하에서만 그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는 어떤 유형의 교육과정 체제보다도 교육적 효과

가 강력한 교육과정 체제다. 학생 개개인의 특징들이 최대로 고려되어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는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형성하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교육과정을 개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멀

지 않은 미래에 또 다른 유형의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용이한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세대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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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설계 발표에 대한 토론

김용주(경상대학교)

먼저 해방이후 70년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 ― 구체적으로는 교육정
책 및 제도의 측면과 교육내용의 측면 ― 을 교육관련 인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고, 우리의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
시한 두 분 발표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철안 교수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국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국가주도하에 표준화, 규율화, 관료제적 
산업패러다임에 의존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국가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패
러다임은 급하게 변하는 사회의 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단위학교의 교육기능 약화, 가정의 인성교육 부재,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미약, 학
생폭력, 학생부적응 등의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발표자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우리교육 진단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의 우리교육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리한 후, 둘째로 우리의 주요 교육정책, 정책이념, 정책체제 및 과정, 그리고 
학교제도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표자는 해방이후 각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정책의 
이념을 자유주의, 평등성, 효율성, 공정성으로 정리하면서 각 시대별 교육정책의 대강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해방이후 5공화국 정부까지의 교육정책 체제와 과정이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결정의 비공개, 제도개혁에 치중, 정치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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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따른 개혁, 하향식 개혁, 졸속개혁, 일관성 결여,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재정적 
지원부족)을 인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은 그 주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에서 국회, 사법부와 같은 권력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
육이익집단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특히 최근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시·도교육청과 시·도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60여년이 
지난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대입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 본연의 목적과 괴리, 
학생발달의 측면과 불일치, 학교급간 연계 미흡, 학교와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미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이 논문의 결론으로 교육정책의 이념과 목표, 체제와 과정, 그리고 교육제도
의 재설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이념과 목표와 관련하여 1) 
인성, 감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의 강조, 2) 학습 및 혁신능력, 디지털 능력, 직
업 및 생활능력과 같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주적인 능력 함양, 3)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사는 돌봄과 공정성 정의가 발휘되는 교육, 4) 생태계 보호, 생명공동체의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로 교육정책 체제 및 과정과 관련하여 1) 가정-학교-지역사회-교육행정기관의 건
강한 생태계 구축, 2)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습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단위학교 기능 강
조, 3) 학교급 간 및 학교-학교외-평생교육 간의 연계체제 구축, 4) 정치-경제-사회 체
제 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 및 정보화 시대의 대중매체의 영향을 건강한 교육환경으
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 노력, 5) 교육감-지자체장-지방의회 간의 연계, 6) 개별화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한 고비용 교육재정으로의 전환, 7)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화, 8) 정파를 초월한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셋째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1) 선별 기능과 초중등교육 정상화 기능을 만족시키는 
대학입학제도의 설계. 한국의 학벌사회, 학력경쟁 풍토, 경쟁적이고 차별적 의식, 이기
주의적 교육관을 지양하고 건강한 교육생태환경의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방안, 2) 초등교
육기간의 5년으로 축소하고 중등교육기간을 7년으로 연장, 3)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및 유치원의 기본학제에 편입, 4) 학교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매우 방대합니다. 발표자는 교육정책 및 제도 관
련 3개 분야에 걸쳐 16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방안 하나하나는 단기간에 답
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지혜와 성찰을 통해 비로소 그 
면모와 해법이 찾아질 수 있는 독립된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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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표자의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진술에 대해 말씀드리
자면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교육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혹은 변화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해관련자들에게 받아들이거나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역시 작은 것이 아니
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상기할 때 발표자의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우치지 않은 리뷰(review)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한 텍스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제시한 16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
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저
의 관견(管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이념·목표와 관련하여 글로벌
화에 따른 국제이해교육을 제안합니다. 좁은 땅, 매우 빈약한 자연자원이라는 지리적 한
계를 극복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활동 터전을 확장하기 위해, 더욱 가까워지고 좁아지는 
타국·타민족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리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국제화·
다문화 추세에 따른 갈등의 완화를 위해, 다른 나라·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교육정책 체계 및 과정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학교-지역사회 간, 학교급 간, 
정치-경제-사회체제 간, 중앙부처 간, 시·도차원의 교육감-지자체장-지방의회 간의 연계 
등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위의 핵심 주체인 교원 관련 방안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결국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주
도적인 교육활동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교원양성 및 재교육 문제는 교육정
책의 핵심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원양성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학교교육과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가 제안한 교육정
책 체계의 안착을 위해서 그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학교제도와 관련하여 저는 특히, 초등학교 기간의 단축과 중등학교 기간의 연

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6학년 
담임은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대다수의 교사
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교사가 담임교사 한 명일 때와 다수 일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현행 학제가 도입된 
60여 년 전의 사회여건 및 아동의 신체적 성장·발달과 오늘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계속 불거져 교육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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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허경철 박사님의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내용)의 재
설계」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교육이 인간의 삶의 형식 모두에 존재한다는 점과, 교육이 얼마나 치열하고 
철저하게 시행되는가에 따라 모든 사회 단위의 유지·존속·발전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설계 방안을 폭넓게 제시하였습니다. 발
표자는 특히 국가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술하고,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우 혁신적인 ‘학생 개인 맞
춤형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소홀히 했던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그 중요
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낮은 수준의 지적 영역 함양에 치중하여 전인 
형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둘째, 개인의 성취와 행복에 치중한 나머지 공적 이익, 공
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공인의 자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자유로의 탐구의 경험과 몰두에의 경험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창조인
을 기르지 못했다는 점, 넷째, 스스로 행위하고 결정하며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율
인의 양성을 등한시 하였다는 점, 다섯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발달에 따른 신체, 언어, 
지능, 적성, 흥미, 성격 등의 차이를 교육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그것입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 재설계의 중심축을 ‘학
생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로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열 가지 과제를 제시하
였습니다. 그 과제들은 1) 학생선택의 범위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 2) 선택과목의 
종류와 수의 다양화 및 확대, 3) 학년제 교육과정에서 4-5학기제로의 전환, 4) 다양한 
단계들이 정교하게 위계화된 모듈형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 5) 무학년제 교육과정의 도
입, 6) 단위제에서 학점제 교육과정의 도입, 7)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단위를 상회하
여 이수할 수 있는 장치 도입, 8) 주요 교과영역에서 필수 이수단위를 상회하여 이수할 
수 있는 장치 도입, 9) 내신 점수 산출 방식의 개선, 10) 위의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교
육여건(교사확충, 교과교실제, 학교규모의 축소,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육 시설의 다양
화와 고급화 등) 개선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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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표자가 지적한 우리 학교교육이 구현하지 못했던 전인·창조인·공인·자율인 양
성과 개인차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토론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해방 70년 중 적어도 50년 이상 겪었던 사회적 상황 ― 남의 도움으로 이룬 해방, 3
년이 넘는 동족간의 참혹한 전쟁, 전쟁의 폐허에서 사회적, 인적 자본이 거의 괴멸된 상
태에서 국가건설에 나서야 했던 막막함, 그 후의 군사정권에 의한 획일적, 권위적 사회
분위기, 성공적인 산업화에 따른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 을 
상기할 때 우리의 교육은, 많이 부족하고 부실했지만, 지름길을 택해 열심히 달려와 오
늘의 국가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이 괜찮다거나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해방 이후 우리교육이 매우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방식을 택해 오늘
에 이른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국민의 교육에 
대한 남다르게 높은 기대와 열정, 교육자의 헌신, 그리고 하루빨리 잘 살아야겠다는 국
민적 욕망이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발표자가 제시한 우리교육이 추구해야 할 네 가지 인간상 중에 가장 시급한 

것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특히 공인의 양성을 들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격차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빈부 격차의 문제는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체제가 사회발전의 불가피한 
추동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가장 큰 부산물인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국가
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시작되어야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공에 대한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존중은 학교교육에서 최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발표자는 ‘학생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이라는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도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판을 바꾸는 
시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
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자도 이 제안의 획기성과 실현에의 어려움을 ‘세대적 과제’라는 말로 표현
하였듯이, 우리사회가 동원 가능한 역량과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등을 고
려할 때, 그 실현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10가지 과제들 다수는 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선택 범위 및 가능성 확대, 선택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 4-5학기
제, 계열화된 모듈형 교과별 교육과정 등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일선 고등
학교 여건을 상정한다면 위의 제안들은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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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교사부족에 있습니다. 학교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
고 읍·면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현 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교과목을 충실하게 
가르칠 교사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많은 읍·면·중소도시 고등학교에 물리·화학·
지구과학2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학생이 화학2를 선택하고자 하여도 교
사가 없으니까 생물2를 수강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학교가 다수입니다. 결국 대폭적인 
교사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가 이를 뒷받침 할 재정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
제가 제기됩니다. 대폭적 교사증원은 국가재정과 관련되고, 국가재정은 국가경제에 종속
되고,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기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끝으로 비록 빠른 기간 내에 실행하기 쉽지 않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제

안한 ‘학생 개인 맞춤형 무학년 학점제’ 교육과정의 내용 하나하나는 향후 우리나라 교
육과정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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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의 재설계: 

배움 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정섭(부산대학교)

I.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교육 

1.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등장

광복이후 7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한강의 기적(또는 낙동강의 기적)

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발전을 성취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요

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빨리 떠오르는 대답은 아마도 교육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제가 큰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배출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모든 영역에서 많은 개혁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의 의무화,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 급속히 증가

한 대학의 수와 대학생의 수 등 그 성과를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렇게 급속히 이룬 성과는 많은 부작용도 낳았다. 환경이 파괴되고 일부 동물

은 멸종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환경파괴는 지속가능발전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

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라는 

생각이 등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은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자주 대학입

시 제도를 바꾼 나라도 없을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2017년 대학입학시험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1969년 이후 2013년까지 

38번이 바뀌었다(한국경제신문, 2013. 8. 27). 거의 1년 반에 한 번 정도 대학입

학시험제도가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보다 규모가 더 커져버린 사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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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줄지 않는 학습부진 학생의 수, 난폭해지는 학교폭력, 증가하는 수학 및 영어 

포기 학생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교육의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대한 줄이

고, 그 동안 이룬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UN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ESCO는 2005년부터 2014

년까지 기간을 UN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fSD)으로 선포하였고, 각 나라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Sipos, Battisti, & Grimm, 2006). 

이런 노력은 지속가능성과 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

다(Sipos, Battisti, & Grimm, 2006). Tilbury와 Wortman(2004)에 따르면, 교육

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선봉자 역할을 하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행동, 생활양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탄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과 관련

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

록 돕는 데 있다(Scottish Executive, 2006).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

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존중하도록 독려하며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강

조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통해 학습하도록 준비시키

는 것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있다(The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2014).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파괴하고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Sipos, Battisti, & Grimm, 2006). 지속가능발전 교

육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전환학습이다. 전환학습은 관점의 전환을 강조한

다(Mezirow, 1997).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

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자, 학습자, 지원자 모두 포함)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고, 자신의 마음,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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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 전환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세계관이나 참조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Moore, 

2005).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 경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교육도 지역과 문화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아디이어를 존중한다(McKeown, 2002). 

2.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원리 

Tilbury와 Wortman(2004)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원리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는 이들이 제안한 다섯 가지 원리를 상세히 살펴본다. 첫째 원리는 미래사고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지속가능발

전은 미래지향적이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 교육도 미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과거지향적 사고보다는 미래지향적 사고

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미래 비전을 상상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다. 미래 지향적 사고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음과 자신의 미

래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소유의식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리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학

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와 행위를 탐색하고, 예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새로

운 대안을 창출하도록 이끈다. 이런 사고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방법을 생각

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원리는 참여와 참여적 학습이다. 사람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

께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 체계와 관점을 다양화시키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참여

는 주인의식과 권한부여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새

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에 이룬 성과를 지속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도 포함하는데, 

권한과 권력을 대물림하도록 교육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층이동이 가능한 상

태에서 이전 세대의 발전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는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며, 학습자는 적극 참여하여 열려진 학습기

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육이 계층 이

동을 막고 계층 재생산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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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원리는 체제적 사고 또는 생태적 사고다. 체제적 사고는 지속가능발전

에 필수적이다. 단편적 접근은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효과

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한 문제해결과 원인-결과 분석

이라는 접근을 넘어서는 것으로 체제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 원리는 동반자의식(Partnerships)이다. 동반자의식은 변화를 향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동반자의식은 개인이나 집단이 행동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동기부여 한다. 특히, 다문화 또는 

다영역 사이에 형성된 동반자의식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II.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습 

1. 학습에 관한 새로운 정의 

학습은 외적인 상호작용 과정과 내적인 심리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

면서 일어난다(Illeris, 2013). 외적 과정은 학습자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물리

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내적 과정은 들어온 정보를 정교화 및 저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을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단순화시키면, 중요한 정보

를 상실하기 때문에 Jarvis(2013)는 인간학습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Jarvis(2013)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가 사회

적으로 주어지는 에피소드를 경험해야 한다. 이런 에피소드에 노출된 학습자는 인

지적 과정(사고와 성찰), 정서적 과정(감정), 행동적 과정을 거친다. 이 세 가지 과

정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경험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의 세계로 들어올 때 학습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Jarvis(2013)은 인

지, 정서, 행동의 유기적 과정이 학습에 중요하다고 말한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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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을 통한 인간의 변화(Jarvis, 2013에서 인용)

2. 교수에서 학습으로 이동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나타나는 주요 흐름 중 한 가지는 교수(teaching)보다 

학습(learning)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사실 교수보다 학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2500년 전에 공자가 학습을 중요시 하였던 때부터 시작하였다. 공자의 제자

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논어를 편찬할 때 학이편을 선두에 두었다. 논어의 첫 문

장은 ‘學而時習之 不亦說乎’(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이다. 즉, 공자

는 학습하는 즐거움을 강조하였으며(김경식, 2013: 271), 배우는 것을 강조하였

다. 더 나아가 공자는 가르치는 것(敎)의 궁극적 목적은 가르치지 않는 것(不敎)임

을 강조하였다(김경식, 2013). 이것은 어느 정도 가르치는 것이 끝나면, 학습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식, 2013: 281). 

따라서 공자는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학습이 교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교수방법도 학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

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칠 내용과 교수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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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음악교사는 자기가 배워서 잘 

다루는 악기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체육교사도 자신의 특기를 더 자주 가르친다. 

예를 들어, 현악기를 중점적으로 배운 교사는 현악기를 가르치려고 하고, 관악기를 

잘 하는 교사는 관악기를 가르치려고 한다. 물론 모든 악기를 골고루 잘 다루는 

교사는 모든 악기를 다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교육을 받은 영어교사들은 일본식 영어발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기 쉽다. 반복 연습을 통해 악기나 운동을 배운 교사는 

반복 연습을 강조한다.   반면, 조절학습이나 전환학습을 경험한 교사는 학생을 가

르칠 때에도 조절학습이나 전환학습을 강조하고 그런 학습이 일어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교사는 학생들을 체험을 통해 진

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교사들은 학생의 전환학

습이 일어나도록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III. 학습을 위한 평가 

1. 교육평가의 실태

평가는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와 같은 기능을 한다.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평가기능이 떨어지면 그 사회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후반기부터 IMF

를 겪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 환율정책 실패, 금융기관의 

부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실 대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드러난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 한국은 금융거래 및 외환 거래에 관한 평가시스템이 부

실하였다는데 있다(남상천, 2004). 이후로 금융제도를 바꾸고 평가 시스템을 개발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한국에서도 평가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김병

태, 2004).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경제평가 체제는 그 수준이 낮고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실정이다. 한국의 평가능력과 시스템의 부실은 경제 분야뿐

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만연해 있다.  

교육평가는 경제평가처럼 국가의 위기를 갑작스럽게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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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평가 능력과 평가체제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는 

없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황폐하

게 만들며, 회복할 때에도 장시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

서 교육에서의 경쟁을 강조하였고, 교육평가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

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시달려 많은 부담을 받아야 했고, 그런 시험 

부담이 학교 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이주호, 2010: 파이낸셜뉴스 인용). 설상가상

으로 학교폭력의 증가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자살을 하는 학생의 수를 급격

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김재엽, 이근영, 20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더

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빠른 시간에 사라지지 않고 장기간 한국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평가관과 평가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평가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교육평가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평가에 대한 인식

의 문제와 교육평가 실시에 대한 노하우 부족, 교육평가 전문가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학평가, 대학에서의 학과 평가, 

초·중등학교평가, 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

며, 실제로 평가를 시행한 역사도 짧다. 이로 인해 교육평가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

어 있지 않으며, 교육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평가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2. 선발적 평가관 vs 발달적 평가관 

한국의 교육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가진 교육 평가관이 

어떠한지 이해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평가관은 선발적 평가관과 발달적 평가관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선발적 평가관은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교육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다수의 일부이거나 소수에 지

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평가관이다. 선발적 평가관은 경쟁을 강조하고 경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점이다. 이 평가관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을 해도 제대

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 개개인

의 능력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일정한 능력

을 가진 학습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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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집단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관에 따르

면,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습자에게로 돌아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활동은 대개가 이러한 선발적 평가관을 바탕으로 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박

도순, 2000).

반면, 발달적 평가관은 모든 학습자에게 각각 적절한 교수-학습방법만 제시되면 

누구든 의도하는 바의 주어진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평가관이다. 발달적 평가관은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며, 학습에 목적을 둔 평가관

이다. 평가하는 목적이 학습자가 더 배우도록 돕는데 있다. 이 평가관을 가진 교사

는 개별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

도하는 바의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업방법을 동원한다. 발달적 

평가관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모든 학습자가 교육받을 능력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

은 결국 적절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박도순, 

2000). 

발달적 평가관에 따른 평가 형태로는 형성평가가 있다. 형성평가란 수업이 진행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행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의 

형태이다. 교수․학습 과정 중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이

해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학습방법 등을 평

가함으로써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박도순, 

2008).  

하지만 형성평가는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평가 준비의 번거로

움 등을 그 이유로 든다(남정희 등, 1999). 이는 정책과 행정 차원의 문제가 중요

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형성평가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

는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정책과 행정 상의 문제가 현장 정착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들은 궁극적으로 평가제도와 현장간

의 간극을 확인시켜줄 뿐 제도의 직접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조영기, 김석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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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배움 공동체

학습을 교수보다 중요시 여기는 생각은 학교현장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교수나 수업을 강조할수록 학생은 배우기 싫어하거나 실제로 배움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된다. 일본의 교육학자 사토 마나부(佐藤 學)(2003)도 이점을 파악하였던 것 

같다. 이에 마나부는 학교를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배움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의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혁

신학교는 배움의 학교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1. 배움 공동체의 중요성 

배움 공동체는 다니고 싶은 곳이고, 지내는 동안 존중과 사랑을 받는 곳이며, 소

속감과 안전감을 느끼는 곳이며, 함께 배우는 곳이다. 배움 학교공동체는 구호만 

외치거나 몇 번의 돌봄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현장에

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만족이 형

성되기 전에 멈춰버리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지

속적인 협력학습과 돌봄을 통해 구성원 모두 공동체 의식과 심리적 만족이 형성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존

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면서 오랫동안 협력적으로 학습한 후 구성원들이 얻게 되

는 심리적 효과는 다양하다. 

Horwitz(1979)는 열린 학급의 심리적 효과를 학업성취도, 자아개념, 학교에 대

한 태도, 창의성, 독립성, 호기심, 적응과 불안, 협력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Vieno, Santinello, Pastore, 그리고 Perkins(2007)에 따르면, 배움 공동체는 학생

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psychosocial well -being)을 높이고, 배움 공동체를 표

방하는 대안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보다 더 높은 심리적 안녕

감을 가지고 있다(윤경화, 2006). Battistich 등(1997)은 배움 공동체가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심리적 효과로 학교사랑, 수업을 즐김, 학습동기의 향상, 다른 학생에 

대한 관심 고조, 갈등해소 기술의 향상, 민주적 가치의 존중, 애타심 향상 등을 꼽

았다. 

배움 공동체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Gibbs(2006)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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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공동체는 하나의 정답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생

들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학교는 정답 하나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

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학급공동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권장하기 때

문에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Wald와 Castleberry(2000)는 공동체가 개인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자기 의사표

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배움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협력이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

는 다양하다. 창의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작가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많은 

경우 혼자서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타인과 함께 이룬 

업적이다. 최근에는 같은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공동으로 노벨상

을 수여한 경우도 있다. Chadwick과 de Courtivron(1993)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

적인 작가로 알려진 13명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글을 쓰게 

되었다. John-Steiner(1997)도 협력이 창의성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Einstein과 Bohr 사이의 협력을 비롯하여 유명한 사람들의 협력적 

관계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가로 널리 알려진 

Vygotsky도 창의성의 발달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였는데(Smolucha, 1992), 

Vygotsky는 인간이 만든 모든 창의적 아이디어는 협력적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John-Steiner, 1992; Kim, 2006). 그의 창의성 이론은 하늘 아래 완전히 새

로운 것은 전혀 없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Vygotsky (1990)에 따르면, 창

의적 사고활동은 인간의 사고에 의존하고 인간의 사고는 언어와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고활동도 결국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협력학습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볼 수 있다.

협력이 창의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갖고, 불일치하는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되고, 다른 

학생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더 자주 관찰하고, 불안을 덜 유발하

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

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Tan, Gallo, Jacos, & Le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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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 수업참여 강화: 학습컨설팅 

배움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자주 

가진다는 것이다. 학습학생의 수업참여는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

로 나누어진다(Gibbs & Poskitt, 2010; Mahatmya, Lohman, Matjasko, & Farb, 

2012). 이 중 인지적 참여는 수업 중에 주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조절 전략

을 사용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의지를 보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배경지식, 자기조절학습 능력, 

지능과 연계 되어 있고 장기간 누적된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에 인지적 

참여를 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정서적 참여는 수업에서 교사에게 좋은 감정을 느

끼고, 행복을 느끼고, 애교심이나 소속감을 느끼고, 학습 내용에 대해 흥미와 관심

을 보이는 것이다.  학생에게는 정서적 참여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사의 노력이나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라 인지적 참여보다는 쉬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참

여는 등교하는 것, 수업방해 행동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학교나 교실

에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행동적 참여가 

가장 쉬운 수업참여가 될 것이다. 학생의 수업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

적 참여를 높이고, 행동적 참여를 하는 동안에 정서적 참여가 일어나게 만들고 끝

으로 인지적 참여가 일어나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학생의 행동적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교과내용을 기계적․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내용, 즉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부진에 바로 교과내용을 가르치

는 개입보다는 학교참여(비교과활동)를 통해서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것이 수업참여(교과활동)에 이어지도록 하여, 학습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Mahatmya, Lohman, Matjasko, & Farb, 2012). 특히 비교과활동은 

정서적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친구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비교과활동을 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학생에게 비교과활동을 지나치게 재미나 흥미를 추구하는 활동만 시켜

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밴드나 체육 동아리 활동만 하려고 할 때 교사나 학

교장들은 허락해주기 힘들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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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과학습에 능숙해지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교

과학습활동과 쉽게 연계시킬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 

교과학습활동과 비교활동을 연계하는 것으로 자기조절학습 관련 활동이 적합하

다. 수업참여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자기조절 학습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들(Gibbs 

& Poskitt, 2010; Wolters & Taylor, 2012)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생이 자

기조절 및 자기관리를 잘 할 때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느끼며, 

더 깊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한다. 또한 Zsiga와 Webster(2007)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학교에서 수업참여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성

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참여와 학습흥미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자기조절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Gibbs와 Poskitt(2010)은 학생의 수업참여를 행동적 참여, 정서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이런 세 가지 수업참여에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학생

이 투자해야 하는 노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행동적 참여가 학습 자체에 주는 

영향력은 적지만, 가장 적은 정신적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등

교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후의 정서적 참여와 인지적 참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참여이다. 

어떤 학생에게는 정서적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가장 두려워하고 학업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김대현, 김현주, 2003). 그 결과 

1학년 학기말 시험을 치고 나면,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잃기 시작한다(윤채

영, 김정섭, 2010). 그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참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지적 참여는 학습동기가 있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교사를 좋아할 때 

나타난다. 인지적 참여가 있어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데, 많은 학생들

은 수업시간에 인지적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다(Archambault, Janosz, Morizot, 

& Pagani, 2009). 이것이 기초학력 미달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행동

적 참여부터 시작하여 정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끝으로 인지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Gibbs와 Poskitt(2010)가 제안하는 수업참여

의 형태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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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업 참여의 차원

많은 교육자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

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과다한 교육내용 때문에 교과 수업

에 집중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학습방

법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였

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는 학습컨설팅을 도입하여 

보급하고 있다. 학습컨설팅은 학습자가 자신의 자기관리 역량과 학습역량(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학습 포함)을 높여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달성하도록 돕는 전문적

인 인적 서비스이다. 

앞에서 다룬 Jarvis(2013)의 학습 모형이 인지, 정서, 행동의 과정을 중요시 여

기는 것은 학생의 수업참여에 관한 이론에서 인지적 참여,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

여로 나누는 것(Gibbs & Poskitt, 2010; Mahatmya, Lohman, Matjasko, & 

Farb, 2012)과 닮았다. 모든 학생은 학교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에 배우려

면, 무엇보다 인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배경지식을 적절히 인

출하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지적 

참여가 잘 일어나려면,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정서적으로 

참여의 
차원 예시

행동적 

학습에 대한 

투자와 헌신이 

증가하는 방향

 교실에 들어가기

 의자에 앉기 

 행동

 규칙 준수

 학교 활동에 참여

정서적

 교사 및 또래 학생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학생의 태도

 학습에 대한 흥미

 즐거움

 행복

인지적

 학습 의지

 노력하려는 의지

 목표 설정

 초인지 전략 사용

 자기 조절 

 도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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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한다.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학습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중 정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사는 정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행동적 참여도 중요하다. 

우선 학생이 등교를 해야 한다. 학생이 결석을 한다면, 학습할 기회를 완전히 잃은 

것과 같다. 등교를 하였더라도 수업시간에 교실로 들어가야 하며, 수업시간에 수업

방해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주도하는 학습컨설팅은 학생의 수업참여(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 모두 포함)를 높이기 위해 학생을 심리적 상태와 사회-환경적 상태를 

진단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3. 지속가능한 사회로 확장: 교육 및 학습 전문가 봉사활동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도

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Grant, 2013). 본능적으로 타

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하며, 봉사활동을 한 뒤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홍원

표, 2013). 이성록(2007)은 봉사활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를 경제적 효용성과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산업사회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간적 가치와 지

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제4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환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학습자가 학교나 특정한 장소에서 배운 지식이나 능

력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 즉 생생한 경험학습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봉, 2004; 홍원표, 2013). 더불어 봉사하는 학생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신

의 역량과 자아존중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문성호, 정경은, 한지

연, 2009). 따라서 학생이 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학습과 연계될 수 있다. 봉사학습

(service learning)은 “봉사활동과 학교 수업이 명시적으로 연계된 수업전략”이며 교

육적 활동이다(Billig, 2000: 9).  

그런데 봉사활동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봉사자에 맞춰져 있다. 학생이 봉사활동

을 할 때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봉사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의 입장을 반영하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 특히 교육봉사활동은 필요하고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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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봉사자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필자도 봉사활동의 부작용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학습을 하도록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 수혜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복지를 위해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

소득층 아이들은 굶은 일이 자주 있는데 영양이 부족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

고 장기간 영양부족을 경험한 아동은 지능이 낮고 학업성취도도 낮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

을 주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속칭 정크푸드를 많

이 먹고 비만이나 영향 불균형을 경험하기 쉽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봉사활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크푸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질 낮은 교육 봉사활동의 결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며, 정크푸드

를 자주 먹은 아동이 비만이나 영향 불균형을 경험하는 것처럼 질 낮은 교육봉사 

서비스를 자주 받은 아동의 마음은 잘못된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배움의 기회가 박탈당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봉사를 제

공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제공하는 교육봉사활동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더 많은 학

습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

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교육전문가와 학습전문가들이 교육봉사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교육자는 봉사자이다. 교육 그 자체가 봉사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비인

격체인 기계를 다루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훈련처럼 정보를 상대방에게 일방

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자신을 타인(배우는 사람)

에게 드러내야 가능하며, 학습자와 상호작용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활동은 교

육자가 학습자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교육은 학습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며 교육자는 학습자를 위해 헌신한다. 따라

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봉사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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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법 

메타포 탐색

김회수(전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교통 등의 발달, 그리고 각국의 자원 확보

와 시장 확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사회든 또는 지구촌 전체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

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원료를 낮은 가격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노력은 날로 심화 되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의 열망과 활동은 공익을 도모하는 공공부문의 활동

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노사갈등 

등의 문제를 기업이 초래하거나 이들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공

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주는가 하면, 다문화사회, 종교의 다원화 등과 

같이 이전에는 우리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러 학자들이 효율성과 상업화를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McDonough & Braungart, 2002; Norberg-Hodge & Gorelick, 2006; Ryan & 

Durning, 1997; Speth, 2008; Steingraber, 1997).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와 관

련된 보건문제, 기후변화, 도시 슬럼화, 원유유출 오염,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

괴, 빈부격차 심화 등이 몇 가지 예이다. 세계적인 자유무역 경제기조는 이러한 지

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관,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다(Shiva, 2001). 물론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만이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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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 하면서 국부적인 사회문

제에서부터 광범위한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영역과 연결되기 때문

에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

는 장치를 갖추고 가동해야 한다. 교육부문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과 실

천’ 측면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교

육방법에서 어떠한 관점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

의를 위해서 먼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방법과 실천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교

육을 보는 주류의 관점인 지식 ‘습득(knowledge acquisition)’ 메타포와 ‘발달

(development) 메타포’에서 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참여

(participation) 메타포’과 ‘변혁(transformation) 메타포’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교육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는 인류의 복지의 개선과 장기적인 유지 

및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존과 연결된 하나의 철학이다(Leuenberger & Wakin, 

2007). 이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WCED,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 관점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 현재 많은 공공부문, 

비영리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써 - 제한된 자원

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공부문에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 정책결정에서 환경적 복지와 천연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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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

전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Weaver, Rock, & Kusterer, 1997). 

  천연자원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출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문화, 사회, 경제 

등의 영역에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의 쟁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검토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박상현 등(201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 확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았고, 채종

헌 등(2009)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평등성, 참여, 투명하고 반응적인 제도

(transparent and responsive institutions),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반응성과 적응

성(responsive and adaptable to changing conditions) 그리고 자기 복원력

(resilient)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적, 감정적, 윤리적 및 정신적인 측

면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 다양성도 지속가능

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전재경, 2009; 박상현, 어재경, 정지선, 

2011). Erskine과 Johnson(2012)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경영분야에 적용하여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기

업경영의 세 개 기본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천대윤(2006)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Ukaga 등(2004)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 갈

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주요 주제로 장기적, 

총체적 관점, 도의적, 법적 책임성, 체제적 사고, 생태적 수용 능력, 인간 욕구의 

공평하고 능률적 충족,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대안 개발,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복리, 보존과 쓰레기의 최소화, 협동과 조정, 성과 

인종 등의 평등, 자연의 다양성과 생산성의 보존, 참여적 의사결정, 신중과 예방, 

공유된 책임성, 시민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권한부여의 권리, 다양한 경제적, 생태

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점들의 연결 등을 언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

성은 자원의 한계가 증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구성원의 참여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 지적되기도 한다(Weaver, Rock, & Kusterer, 1997; Williams & 

Matheney, 1995). 확장된 지속가능성 개념에 비추어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란 자원, 환경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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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획이자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왜 중요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교

육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속가능성은 복합적인 사회문화적·생태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변화를 꾀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지배적인 체제

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변혁

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Hawken, 2007; Macy & Young Brown, 1998; Orr, 

2004).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제가 구성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무의식적인 태도와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이 지속가능한 사회발

전의 토대가 된다(Baumgartner, 2001; Sterling, 2002). 변혁적 학습에 관한 연구

와 실천에서 이미 사회적 지속가능성과의 연계가 첨차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

(Cranton, Taylor, & Tyler,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도 지속가능발전의 원

리, 가치, 실체를 교육과 학습에 통합하여 환경보전, 경제적 발전, 정의로운 사회

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본다(김숙자, 김현정, 2015; 

UNESCO, 2004).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

습자들이 현재 사회(조직,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

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교육, 고등교육, 기업교육, 평

생교육 등을 포함해서 교육이 사회의 현실과 관련이 있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

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을 받아들인다면, 교육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 방법과 실천

  교육이 어떤 방법과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는가는 교육

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수업)이론, 교수(수업)모형, 교

수기법 등의 교육방법을 분류할 때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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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이론 등과 같은 학습이론에 따라 교육방법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방법을 분류할 때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첫째는 특정 

교육방법이 특정 학습이론에 정확히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는 점이다. 특정 교육방법이 단일한 학습이론의 토대 위에서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

만, 상당수의 교수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이론을 참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

다. 둘째, 이 글은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 방법과 실천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활용되는 대부분의 학습이론들은 사회발전과 같은 

소위 ‘외재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외재적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

을 정도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습이론에서 지속가능한 사

회발전을 위한 교육방법과 실천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습이론에 따라 어떤 교육방법을 분류하여 검토하기 보다는 교육방법이론들이 강

조하는 교육 목적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각 범주의 교육방법이론들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을 보는 관점의 범주(이하에

서는 “메타포”, metaphor 라 칭함)를 ‘습득’ 메타포, ‘발달’ 메타포, ‘참여’ 메타포, 

그리고 ‘변혁’ 메타포로 구분하고, 각 메타포의 기본적인 가정, 각 메타포에서 강조

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실천방법에 관한 주장을 검토한다.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동, 지식, 기능 등의 습득(acquisition)’을 촉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진 교육방법이론들을 ‘습득’ 메타포로 분류하고, 학습자의 ‘발

달’(development)을 돕고자 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을 ‘발달’ 메타포로 분류하며, 학습

자를 공동체나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을 ‘참여

(participation)’ 메타포로, 그리고 사회자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교육방

법이론들을 ‘변혁(transformation)’ 메타포로 분류하여(김회수, 2013; Fenwick, 

2006; Sfard, 1998) 검토하고, 각각의 메타포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실천에 어떤 

시사를 하는지를 논의한다.1)

1) ‘습득’ 메타포, ‘발달’ 메타포, 그리고 ‘참여’ 메타포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은 김회수(2013)에
서 발췌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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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습득 메타포와 발달 메타포에서의 교육 방법과 실천 

  1) 습득 메타포의 교육 방법과 실천 

  습득 메타포로 분류되는 교육방법이론들은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가치 있는 것

으로 이미 알려졌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분류된 행동,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들이다. 이 메타포를 강조하는 이론들에서는 이러

한 내용들의 습득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법, 기법, 또는 교육방법 절차와 활동들이 

제안된다. 스키너(Skinner, B. F.)의 프로그램 교수(Programmed Instruction), 잉

걸맨(Engelmann), 로센샤인(Rosenshine, B. V.) 등의 직접교수(Direct 

Instruction), 가네(Gagné, R. M.)의 교육방법이론과, STAD(Student Teams - 

Achievement Division, 팀 성취분담)이나 팀-게임-토너먼트(Teams – Games - 

Tournaments; TGT) 등과 같은 협동학습이론과 모형이 이 범주에 속한다. 어떤 

이론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이나 인지주의 학습이론과 같이 특정 학습이론을 기반으

로 개발된 것도 있고, 어떤 교수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또는 

교육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이론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된 이론도 있다. 이들 교

육방법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행동, 지식, 기능 등의 ‘습득’을 촉진하는 방

법을 강조한다. 

  습득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은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 습득을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에 관해 몇 가지 공통적인 주장을 한다. 첫째, 습득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

법이론은 교수의 목표를 행동, 지식, 기능 등을 학습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Sfard, 1998). 예컨대, 스키너의 프로그램 교

수이론에서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과제를 주었을 때 학습자가 이전에는 그 과

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학습활동을 마친 후에는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학습과제 해결 행동의 습득’을 교수 목표로 설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작은 단위의 행동으로 잘게 나누고, 단순하고 작은 부분 행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하고 큰 행동을 학습자가 습득하도록 연습도 시키고, 연습 결과에 대해 칭찬

이나 상을 주는 강화도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설정한 학습과제 해결 행동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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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시키는 것을 강조한다(Driscoll, 2000; Skinner, 1958). 가네의 교육방법이론에

서는 학습자들의 지적 기능, 언어정보,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등이 습득되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이 제안된다. 

  둘째, 습득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은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낮은 수

준의 능력을 높은 수준의 능력으로 끌어올린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가네의 수업이

론이 교육방법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지적 능력, 인지전략 등을 새로 습득하거

나 낮은 단계의 능력(출발점 단계의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

한다(Gagné, et al, 2005).  

  셋째, 습득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학습보다는 

개인 차원의 학습, 즉 개인의 행동, 지식, 능력 습득을 학습목표로 강조한다

(Engeström & Sannino, 2010). 스키너의 프로그램 교수, 로센샤인의 직접교수, 

가네의 교수이론 등, 습득 메타포로 분류될 수 있는 교육방법이론들은 거의 모두 

집단의 지식 습득보다는 개인적인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는 습득 메

타포에 속하는 팀-게임-토너먼트, 학습자 팀 성취분담, 팀-보조 개별화, 직소

(Jigsaw) 모형,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모형 등의 협동적 교수-학습이론

에서도 집단을 구성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학습자 개

인의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직접교수나 가네

의 교육방법이론과 동일하다(Borich, 2000). 

  넷째, 습득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은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행동, 지식, 기능

이 교수-학습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이론들은 

교수-학습활동 계획을 통해 가르쳐야 할 지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무엇

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Engeström & Sannino, 2010; Fenwick, 2006). 습득 메타포에서는 교수-학습활

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지식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학습자가 능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 능력 있는 상태로 바뀐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습득 메타포 교육방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교육방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가? 습득 메타포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지식이

나 기능의 습득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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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능력 결핍상태나 능력 부족상태에서 

능력이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Nafukho, Hairston, & Brooks, 2004). 

이 메타포에서 교육의 사회발전 기여 가능성은 개인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어떻

게 사회발전에 활용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

의 초점은 교육하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의 역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측정하

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습득된 지식이 현실에 전이가 잘 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Bates & Holten, 

2004; Enos, Kehrhahn, & Bell, 2003; Wiethoff, 2004). 여러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학습자가 교실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을 실제 상황에 전이할 수 있느냐를 

연구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미국심리학회 15분과

(Division 1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2012년 EDUCATIONAL 

PSYCHOLOGIST 특집호, ‘학습 전이의 새로운 개념화’(New Conceptualizations 

of Transfer of Learning)에서 기존의 전이이론과 연구가 학습한 지식의 전이의 

효과를 높이지 못했거나 전이효과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 아주 성공적이지 못했

다는 인식에서 전이 관련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Golestone & Day, 

2012).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과 전이 조건을 통제한 실험연구이거나 준실험연구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전이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은, 전이이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습득 메타포의 전이에 대한 가정이 잘못된 것

일 수도 있다는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습득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

을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해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 전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습득 메타포 교육방법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메타

포에 속하는 교육방법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 교육은 비지속가능성의 근본원인을 검토하고 학습자들을 서로 

다시 연결하고, 그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총체적 관점에

서 쟁점을 검토하게 하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세계를 창조적으로 변혁하

려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Lange, 2009; Macy & Young Brown, 1998; Orr, 2004; Ste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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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indhalm, 2011). 또한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교육에서는 지배적인 

헤게모니 체제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해방과 변혁적 변화의 한 가지 형태

일 수 있다(Freire, 1998; Hooks, 1994). 즉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교육은 

그 자체가 학습자 개인 수준에서나 체제 수준에서 모두 일종의 변혁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교육이 교육의 

과정에서 개별성, 지적 엄격성, 합리성, 지식의 전이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Burns, 2011; Sterling, 2002). 이러한 이유로 습득 메타포

의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가르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Sterling, 2002). 이러한 

맥락에서 Mezirow (1991), Freire(1970), 그리고 Brown (2003)은 변혁을 위한 

성인교육이 지식습득 모형의 교육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습득 메타포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이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의 지식관의 문제

와 관계가 있다. 습득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은 학습이 누적적이고, 지식이 학습 

전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메타포에 속한 이론들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다르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미들을 재구성하는지, 어떻게 어떤 의미는 거부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집단 

활동과 반성을 통해서 정체성과 지식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다. 또한 습득 메타포에 속하는 이론들은 개인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노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참여의 역할, 즉 마음, 육체, 도구 및 활동 간의 상

호작용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Fenwick, 2006). 습득 메타포의 이론

들이 가정하듯이 지식이 상황과 고립된 기능으로서 인간의 머리나 육체에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에 스며있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Hager, 2004). 분

산인지이론이나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이론에서는 지식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참여자에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란 개인 내부에 저장된 것이라

기보다는 총체적인 행동의 체인(chains)으로서 존재하고 공동체 집단 활동에 스며

있는 것이다(Chaiklin & Lave, 1993).

 



178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2) 발달 메타포의 교육 방법과 실천 

  교육활동의 목적을 학습자의 발달로 보는 ‘발달’ 메타포에서는 개인이 발달하여 

집단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메타포에서는 교수-학습활동의 

목적이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한 지식, 기술 생산, 또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혁신보

다는 여전히 개인을 발달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Jacobs & Washington, 

2003). 이 메타포의 핵심적인 교수-학습이론으로 Piaget와 Vygotsky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발달’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구성주의(constructivism) 교

육방법이론을 들 수 있다(Fenwick, 2006). 포스놋(Fosnot, 1996)에 따르면 구성주

의는 ‘학습에 관한 이론’으로 “발달의 결과가 학습이 아니라, 학습이 발달이다”(p. 

29) 라고 정의한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이론에서는 학습자가 물리적 세

계나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들을 해석, 재구성, 일반화하여 하나

의 표상, 즉 지식을 만들어내는 반성적 추상화(reflective abstraction)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고 본다(Fosnot, 1996). 그렇다고 학습자가 만들어내는 지식이 외부 물

체, 상황 또는 사건과 같은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니다.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잘 적용되는 정신적 지도이거

나 개념이다(von Glasersfeld, 1996). 그러나 이렇게 학습자에 의해 만들어진 지

식은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학습

은 학습자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키마를 만들고 계속 발전시켜가는 지속적

인 발달의 과정이 된다. 

  발달 메타포의 또 다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Vygotsky는 교육이 ‘모든 아동들

의 정신적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발달과정을 인위적으로 마스터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의 과정에서 사고의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했다(Vygotsky, 1997). 

그렇기 때문에 더 발달한 고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마스터하는 정도가 저학

년 학생들과 다르다(Vygotsky, 1987). 또한 Vygotsky는 새로운 사고방법을 가르

치는 수업이 학습자의 의식 구조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Vygotsky는 학습자의 

인지가 발달하면 자발적 주의집중,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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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conceptual thinking), 논리적 기억(logical memory) 등의 고등사고력이 나타

나게 된다고 가정하고, 아동에게 이러한 고등사고력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어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Vygotsky, 1978). Vygotsky의 잠재적 발달 가능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을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Vygotsky의 잠재적 발달 가능 영역이란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과 성인이나 능

력 있는 동료의 도움을 받았을 때 발달할 수 있는 수준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잠

재적 발달 가능 영역 내에서 학습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학습자와 성

인(전문가, 교사 또는 먼저 발달한 동료)이 함께 해결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발달

이 이루어진다. ZPD에서 학습할 때 학습자와 성인은 자료나 공학기술과 같은 물리

적 도구와 언어, 가치, 신념, 개념들과 같은 문화역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을 한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매개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적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교수학습모형으로 Wertsch(1979)의 ZPD 4단계 발달모형이나 Gallimore 

& Tharp(1990)의 ZPD 발달모형을 들 수 있다. 

  물론 ‘학습은 발달이다’는 주장에 구성주의 이론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

다. 일부 구성주의 이론가는 Piaget와 Vygotsky의 인지발달이론 이외에도 예컨

대,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이론(Lave & Wenger, 1991), 깁슨(Gibson, 

1977)의 생태심리학 등, 여러 이론에 기반을 두고 교수-학습이론을 논의하기도 

한다(Driscoll, 2000). ‘지식이 구성된다’는 인식론적 가정을 하는 이론들을 모두 

구성주의로 묶어서 구성주의를 통일된 철학, 심리학, 또는 교육이론인 것으로 보는 

이론가도 있지만(예컨대, Duffy & Jonassen, 1992; Merrill, 1992), 구성주의는 

몇 가지 세부적인 이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교수-학습에 관한 보다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도 많다(예를 들면, Fosnot, 2008; 

Kincheloe, 2005; Moshman, 1982 등). 많은 국내외 이론가들이 구성주의를 인지

적 구성주의(또는 개인적 구성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사회적 구성주의를 또 다른 

축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 양축의 연속선상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다양한 관

점의 구성주의가 있다고 가정한다(예컨대, Cobb, 1996). 그러나 구성주의 교수-학

습이론을 하나로 통일된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지적 구성주의(또는 개

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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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김회수(2013)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제점만을 언급하자면,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은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 이론, 사회

적 분산인지(socially distributed cognition) 이론, 참여로서의 학습을 강조하는 

Vygotsky 등의 문화역사적 발달이론 등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모두 지식이 개인적으로 구성되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느냐는 인

식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들 이론은 오히려 ‘실생활이나 공동체

에 사회문화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이론

에서는 ‘지식이 객관적이냐 아니면 구성되는 것이냐’의 인식론에 관한 주장을 사실

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론의 인식론이 구성주의의 인식론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황학습이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에

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학습의 이론적 기반이 된 모든 이론과, 이들 이

론으로부터 발전된 모든 이론을 구성주의로 보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 실제

로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상황인지, 사회적 분산인지, 문화역사적 발달이론으로부터 

자신들의 이론 구성에 필요한 부분만을 임의로 참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론가들이 이들 이론을 구성주의와는 구별되는 ‘참여’ 메

타포의 교수-학습이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Engeström, 2010; 

Fenwick, 2006; Sfard, 1998). 

  발달 메타포를 습득 메타포에 통합하여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Sfard(1998)는 발달 메타포로 논의한 구성주의 관점을 습득 메타포에 포함시켰다. 

Sfard가 구성주의 관점을 습득 메타포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요지는, 학습자 개인

이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극단적 구성주의(개인적 구성주의)이든 사회가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이든 교수-학습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습

자에게 지식을 소유하게 한다는 점은 습득 메타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동일한 

메타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구성’, ‘내면화’, ‘발달’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개념, 지식, 의미, 스키마 등을 얻게 된다고 하

더라도, 이는 결국 교수-학습활동의 결과를 지식이나 의미의 습득으로 보는 것이

라고 Sfard는 주장한다(Sfar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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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메타포의 교육방법 연구와 실천은 주로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

진하는 방법이나 활동과 과제수행을 개인적인 발달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방법

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집단의 역할마저도 일차적으로 개인의 

학습능력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Clardy, 2000; Straka, 2000).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포의 이론들은 조직이나 공동체 사회와의 상호작용과정이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의 사회발전에는 대개 주의를 기울이

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Fenwick(2006)은 계속교육 영역과 관

련된 학술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활

동, 구성 및 선택을 통해서 실천과정에서 지식 출현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에 대해 연구자들의 주의가 거의 기울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발달 메

타포의 관점에서 기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한 Maurer(2002)의 ‘통합

적 직원 학습과 발달 모형’에서는 개인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출 뿐,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그 맥락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Doornbos, Bolhuis와 Simons(2004)의 기업 직원 교수

학습모형에서도 ‘교육과 관계없는(noneducational)’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맥락이 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주목했지만, 실제로 지식

생산의 역동성과, 이 역동성이 전체 집단 활동에서 개인 간에 어떤 문화-정치적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론화하지 못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식 생산과정에 정치문화사회적 권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여러 비판이론가들(Foucault,  1980;  Freiré, 1971; 1998; Giroux, 

1994; 2005)의 지적을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학습

활동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현

저하게 보여주는 학습상황 중의 하나는 기업교육일 수 있다. 기업교육 상황에서 

어떤 학습이 가장 가치 있는지, 무엇이 유용한 기능인지, 어떤 지식이 주변적인지 

등에 관한 지식의 위계 결정과정에서 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지 못하

면, 공정하고 평등한 기업경영 실제를 만들어가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여성 직원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흔한 일인데, 이는 남성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Jack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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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rt, 1999). 또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흔히 존재하는 계급적 위계는, 직무 중

에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지식보다 공식적 지식(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 더 가

치 있다고 보게 되는 차별적 지식관을 낳게 한다. 예컨대, 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원

들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 갈등 조정, 고객 관리 네트워크 구축, 창의적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복합적인 현장 지식을 현장에서 학습하고 활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러한 소위 ‘말단’ 직원의 지식은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히 보상이 되지

도 않는다. 이렇게 학습과 실천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역동성이 ‘발달’ 메타포

의 교육방법과 실천에서는 설명되지 못한다. 실천상황에서 작동하는 개인적, 사회

적 역동성을 포착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에서는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

화의 가능성이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성을 고려하

지 않는 발달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 성인학습, 기업교육 등의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교육방

법이론에서 사회적 학습의 관점으로(Sawchuk, 2003), 습득 메타포나 발달 메타포

에서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법으로(Hager, 2004), 미시적 교육방법에서 거

시적, 종합적 활동체제 관점의 교육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Engeström, 2001).

  발달 메타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이론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관련

해서 가지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들 이론들이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

에 대한 반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들 이론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독

특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정신적으로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형식적, 우연적 학습, 활동학습(action learning), 조직학습 

등에서 ‘경험에 대한 반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반성과정을 이론화하

지는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구성주의 관점의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구

체적 경험을 한 다음, 별도의 단계로 경험한 것에 대한 반성의 단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은 대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분리되어 고정된 것’으

로 취급된다. 즉 반성단계에서 학습자가 하는 활동은 동료들과 함께 상호의존적으

로 대상(objects)이나 언어로 활동을 하던 것과 분리되어 자신이 경험한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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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표상해보는 것이 특징적이다(Fenwick, 2003). 구성주의자들이 자신들

의 교육방법이론에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발달을 위해서 정신과 육체, 활동과 사고, 

개인과 집단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들을 분리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주의 관점을 포함한 발달 메타포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참여 메타포와 변혁 메타포의 교육 방법과 실천

  앞에서 논의한 습득 메타포와 발달 메타포의 교육방법과 실천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적인 메타포로서 이 글에서는 참여 

메타포와 혁신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을 검토한다. 

  1) 참여 메타포의 교육방법과 실천 

  참여 메타포는 교육방법과 교육목적을 ‘실천 공동체에의 참여’로 보고, 교수활동

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Sfard(1998)는 습득 메타포과 대비시켜 참여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과 실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습득 

메타포에서는 학습의 목적을 지식과 능력 습득을 통한 개인적인 풍요(enrichment)

라고 보는 반면, 참여 메타포에서는 학습의 목적을 공동체 구축이라고 본다. 둘째, 

습득 메타포에서 학습은 지식이나 능력 등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참여 메타포에서 

학습은 공동체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습득 메타포에서 학습자는 지식의 

수용자(소비자)나 지식의 구성자 또는 재구성자이지만, 참여 메타포에서 학습자는 

주변적 참여자(peripheral participant) 또는 견습생(apprentice)이다. 넷째, 습득 

메타포에서 교사는 지식 제공자, 학습 촉진자 또는 학습 중재자이지만, 참여 메타

포에서 교사는 전문적 참여자 또는 실제(practice)나 담론(discourse)의 보존자라고 

본다. 다섯째, 습득 메타포에서 지식이나 개념은 개인 또는 공공이 소유하게 되는 

자산이나 상품이지만, 참여 메타포에서 지식이나 개념은 실제, 담론 또는 활동의 

한 부분이다. 여섯째, 습득 메타포에서 안다는 것(knowing)은 지식, 능력이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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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참여 메타포에서 안다는 것은 실천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 

참여하는 것, 또는 실천 공동체와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참여 메타포에 속하는 교수-학습이론이나 모형은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 

이론,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이론, 사회적 분산인지 이론, 참여로

서의 학습을 강조하는 Vygotsky 등의 문화역사적 발달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첫째 상황인지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식이 오직 상황 속

에서 만들어지고, 따라서 그 상황을 떠나서는 신뢰롭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Clancey(1997)는 지식이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표현되면

서 지식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인지는 모든 일상 활동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인지적 과정을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이 상황과 분리시키게 

되면, 인간 인지과정의 풍부한 내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상황인지 이론에 따

르면, 학습은 실제 상황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학습은 실제 상황에

서 이루어지는 상황학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실천 공동체 이론은 상황학습과 연관된 것으로 Lave와 Wenger(1991)의 

‘학습으로서의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촉발된 것이다. Lave와 Wenger는 전통적인 

학습이론들이 학습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교육의 과정

을 거치지 않고서도 새로운 활동, 지식 및 기능을 학습자가 학습하는 것을 설명하

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Lave(1993)는 학습이론이 사람, 활동 및 상황과의 관

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Lave & Wenger(1991)는 도제학습에 대한 인류

학적 관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를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전통적 

학습이론 관점으로부터 학습을 사회에 참여로 보는 관점으로, 또한 학습을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으로부터 학습을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전환하게 된다(p. 43). 상황인지 관점에서 학습은 생성적인 사회적 실천

(generative social practice)의 일부분이다(Lave & Wenger, 1991, p. 35). 따라

서 사회적 실천, 즉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학습을 포함하게 된

다.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공동체에 소속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그 공동체의 사회적 실천과정

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천 공동체는 사람, 활동, 및 세상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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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합이고, 지속되며, 다른 실천 공동체와 연관을 맺고 있다’(Lave & Wenger, 

1991, p. 98). Lave와 Wenger는 학습자가 맨 처음에 실천 공동체에 ‘조건부 주

변적 참여자’(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nt)로 참여하지만,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자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완전한 참여자(full participant)가 된다고 본다

(Lave & Wenger, 1991). 따라서 학습은 개인적인 사태가 아니라 사람, 시간, 장

소 및 활동에 분산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O'Donnell & Tobbell, 2007). 즉 사

람, 시간, 장소 및 활동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이기 때문에, 학

습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태이며, 학습은 곧 공동체 속에서 실

천하는 참여활동이다. 

  셋째, 분산인지 이론의 기본 가정은 ‘어떤 누구도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Hutchins, 1996; Winn, 

2002). 이 관점에서는 지식이 사람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Stahl, 2005). Hutchins(1995)는 큰 배가 항구로 입항할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 분산인지를 설명한다. 큰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 그 배의 양측에 있는 선원

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시간별로 배의 회전 나침반을 이용하여 랜드마크들

(landmarks)의 상대적 각도를 기록한다. 이 기록은 배의 전화로 항해사에게 전달

되고, 항해사는 배의 위치와 방위각을 차트에 기록한다. 그 다음, 항해사는 선장에

게 배의 속도와 방향을 알리고, 선장은 이를 조정한다. 이처럼 배가 항구에 잘 입

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원과 많은 장비들이 동원되어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도 혼자서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과제

는 여러 사람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여 특정 조건하에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율되고 분산되어 수행된다(Schawartz, 2008). 즉 배

를 항구에 입항시키는 지식은 선원들과, 그들이 사용한 도구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산인지 이론에 따르면 지식은 인간 공동체, 그들이 사용하는 물

리적 도구와 심리적 도구에 분산된다. 여기서 심리적 도구란 사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언어, 개념, 가치 등의 정신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넷째, Vygotsky의 문화역사적 발달이론 중에서 학습을 아동의 고등사고력 발달

로 보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발달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이 있는 반면, 



186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Vygotsky가 강조한 사회문화적 실제와 도구에 익숙한 성인과 함께 아동이 사회문

화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참여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도 있다. Vygotsky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발달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환경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본다. 즉 개인들, 그들의 사회 파트너, 역사적 전통과 

물질 및 이들의 변혁 등, 그리고 여기에 능동적,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개인

과 사회문화적 환경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중 그 어떤 요소도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Rogoff, 1995).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문화역사적 참여 학습에서

는 사람들과 도구에 분산된 인지, 확산된 지식(distributed knowledge)과 협력이 

개인의 ZPD에서 비계(scaffolds)로 작동하게 된다.   

  참여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학습공동체 이론은 실천

공동체 이론에 토대를 두고 교실을 학습공동체로 만들면, 교사와 학생이 지식의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으로 함께 노력하

는 관계로 변화되고, 학습목표 설정도 교사와 학생간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고 본다. 학습공동체 이론은 특히 분산된 전문지식, 즉 분산인지를 강조한다

(Brown, et al., 1993). 이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학습과제를 수행할 때, 각자 다른 

관심과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공동체에서 학습과제 수행 

중에 각자 다른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Rogoff(1990; 1995)는 비고츠키의 문화역사적 발달이론, Lave와 Wenger의 상황

학습과 실천 공동체 이론을 수용하여 학습을 문화역사적 참여로 보는 교수-학습이

론을 제안한다. 개인 활동과 개인간의 활동(action, 공동체와 독립적인 개인들의 활

동)이 일어나는 문화적 활동(activity, 공동체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발

달과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Rogoff(1995)는 주장한다. 또한 학습자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학습자 차원의 

발달은 이루어지지만, 다른 동료나 그들의 문화 공동체 차원의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또한 불완전하다고 Rogoff는 지적한다. Rogoff는 사회

문화적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 차원, 즉 공동체와 제도 차

원, 개인간 차원 및 개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도제학습(apprenticeship), 

안내된 참여(guided participation) 및 참여적 원용(participatory appropri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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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적 참여 교수-학습활동을 설명한다. Rogoff에 따르면, 보

통 도제학습을 초보자와 전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으로 이해하고, 실제 

활동에 초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참여함으로써 초보자가 전문가로 발달하게 

된다고 도제학습을 개념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제학습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초보자의 발달의 측면도 있지만, 도제학습은 문화적으로 조직된 활동에서 여

러 개인들의 참여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 문화적 

활동 속에서 초보자를 ‘책임 있는 참여자’가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도제학습은 초

보자와 전문가라는 개인간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안내된 참여에서는 개인 학습자와 그들의 사회적 파트너의 상호참여를 강조하

는데, 개인과 사회적 파트너들은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집단 활동에 참여할 때. 면

대면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참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한다. 참여적 원용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특정 활동에서 얻게 된 이해나 그 

활동에서 했던 책임을 다른 활동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습득 메타포와 발달 메타포의 대안으로 논의한 참여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에서

는 지식이 실천공동체의 활동에 분산되고,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에 완전하게 참여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 개인의 발전과 사

회의 발전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들은 지속가능

한 사회발전을 보장하는 교육방법과 실천을 안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여 메

타포 교육방법이론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방법과 실천을 보장하기에는 검

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참여 메타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이 기초로 하

고 있는 실천공동체 이론과 관련된 것이다. 실천공동체이론에서는 학습자가 공동체

에 완전한 참여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 실제, 권력관계 등에 학습자가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이에 

적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개인과 집단의 지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Fenwick(2006)은 실천공동체 이론이 개인의 

참여를 통해 그 공동체의 지식을 강화하고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실천공동체 이론이 공동체의 전문지식과 특수화된 지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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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거시적 정치역학관계와 결속관계들, 개인적 습성과 조직구조, 혁신 등

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edy, 2003; Swan, 

Scarbrough, & Robertson, 2002). 또한 실천공동체 이론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일

어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관점, 성향, 지위, 사회문화적 자본 및 참여 유형 등에

서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Fenwick, 2006). 

  2) 변혁 메타포의 교육방법과 실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지식습득이나 개인의 발달을 넘어서 참여를 통한 

‘변혁’이라고 보는 교육방법이론들이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을 검토한다.

  Burns(2009, 2011)는 변혁 메타포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교수법(Sustainability 

Pedagogy)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이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 모형의 중심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변화를 꾀하도록 동기유발이 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1) 내용, (2) 관점, (3) 과정, 

(4) 맥락, (5) 설계라는 다섯 가지 핵심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복합적인 지속가

능성의 쟁점들에 대한 학습자의 체제적 이해와 주제별 이해를 증대시키고(내용), 

지배적인 패러다임, 실제 및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복

잡한 생태계와 사회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관점), 적극적 참

여와 경험 및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자의 시민적 책임감

과 의도를 제고하고(과정), 살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학습자

의 이해와 연계를 강화하고(맥락),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을 함께 묶어서 학습자의 

가치관과 의도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지속가능성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생태적 과정

(course) 설계를 활용해야 하는 것(설계)이다. 생태적 설계는 관찰 단계, 비전설정 

단계, 계획수립 단계, 개발 단계 및 실행 단계로 구성된다(Hemenway, 2000). 

  Engeström(1987)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는 모든 활동 체제(activity 

system)가 활동의 주체, 심리적 도구, 규칙, 공동체, 분업을 최소필수요소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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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본다. 활동이론에서 학습의 과정은 환경 및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한 변혁이다(<그림1> 참조). 한 활동체제에서 결과는 주체가 도구

(물리적 도구와 심리적 도구, 즉 언어와 상징)를 사용하여 대상을 다룬 결과이다. 

공동체, 분업 및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는 활동 상황에서 도구는 상호작용을 매개

한다(Engeström, 1987, 1999, 2007, 2008, 2011). 활동 이론에 따르면, 내부적

인 모순이 체제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하여 체제의 발전과 변화를 추동한

다. 활동이론에서 발전적 변혁은 이러한 내적 모순(1차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 체제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 활

동 체제가 다른 활동 체제와 상호작용할 때 2차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2

차 모순이 나타나고, 감소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곧 한 활동 체제의 발전 사이클이 

된다. 한 활동체제가 겪게 되는 모순과 갈등은 내부모순도 있지만, 다른 활동체제

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외부모순도 있다. 어떤 활동체제가 모순을 해소하면 

보다 발전된 활동체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거나 고착화

되어 활동체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한 활동체제의 현재 갈등과 

모순이 해결되면 더 이상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

과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활동이론은 가정한다. 바로 이러한 갈등과 

모순이 활동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가정된다. 이처럼 활

동체제는 과거의 활동체제에서 현재의 활동체제로 문화역사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림1> 활동체제(Engeström,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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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eström(1987, 1999, 2007, 2008, 2011)은 이러한 활동이론을 토대로 확장

학습(expansive learning) 이론을 제시한다. 확장학습이론에서 학습은 한 활동체

제에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 즉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학습이론에

서 학습자는 개인이 아니라 변혁을 꾀하는 활동체제 전체다. 변혁의 과정에서 활

동체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식(구체적인 경험에서 시

작하여 추상적인 지식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모순해결을 위한 지

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확장학습이론은 보지 않는다. 확장학습이론에서는 추상적

인 이론을 토대로 현재의 활동체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체제를 창

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확장학습은 현재의 알려진 지식이 아니라 

미래의 지식(새로운 활동체제)을 학습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

어진다. (1) 한 활동체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제와 현존하는 지혜(지식)에 의

문을 던지고, 비판하거나 어떤 측면을 거부함, (2)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분석(역사·유전적 분석, 실제적 경험적 분석), (3) 새로 발견된 모순 해결 설명 구

조를 관찰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형태로 모델화, (4) 모델의 역동성, 잠재력 및 한

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 검토, 모델 가동, 실험, (5) 모델의 실행, (6) 활동체제의 

과정에 관한 반성과 평가, (7) 결과를 안정된 형태의 새로운 실제로 굳히기의 일

곱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나선형적 순환과정이다. 그러나 이 단계가 순

차적인 것은 아니라고 Engeström과 Sannino(2012)는 지적한다. 확장학습이론은 

그동안의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보다는 주체들이 역사적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업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Engeström 

& Sannino, 2012). 활동이론 관점의 확장학습이론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발

전을 위해 학습자를 교육하고 이 학습자들이 활동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사회의 활동체제를 변혁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것이 바로 확장학습이 된다. 

3. 맺는 말 

  이 글에서는 교육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려면 적합한 교육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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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네 가지 범주의 교육방법이론 관점들을 검토했다. 지금 학

교교육, 고등교육, 기업교육, 평생교육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습득 메타포와 

발달 메타포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 글에

서는 지적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참여 메타포도 새로운 

구성원을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한 참여자로 역할을 하게 하

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공동체가 안고 있는 갈등이나 모순을 지속적으로 해

결하도록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변혁 메타

포에 속하는 교육방법이론들은 사회(조직, 공동체, 활동체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

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발전된 사회를 학습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

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이

론가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초중등학교에 변혁 메타포의 교육방법이론(특히 확장학습이

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아마도 교육제도로서의 학교체제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해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등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

체제 전체에 대한 변혁을 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난점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교육체제를 인정하는 한계 내에서 변혁 메타포의 교육

방법이론들을 초중등 학교교육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실천에 대한 연

구가 여전히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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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의 재설계: 배움 

공동체를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발제자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관계자 모두가 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미래지향이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 참여와 참여적 학습, 체제적 사고, 동

반자적 의식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교수’에서 ‘학습’으로 사고의 전환을 이

루고 학교에서의 배움 공동체를 통해 함께 배우며 그 과정에서 협력과 학습의 참

여가 증진된다. 발제자는 학습의 참여는 단순히 인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행동적, 

심리적 참여도 중요하며 학습자에 따라 참여의 정도와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확장을 위해 봉사활동을 통한 학

습의 의미를 피력하고 있다. 

발제자의 원고 내용은 최근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총체

로 생각되어 토론자는 각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점을 같이한다. 단지 토론자는 

발제원고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왜 이러한 교육의 방향과 학습의 재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각 내용이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당위성은 모호하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이 토론자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최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

가치 등 곳곳에서 ‘지속가능’에 여러 가지 단어와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우

리가 지향하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 서로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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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삶이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지점에 

와 있다. 불공정한 부의 분배, 과도한 소비, 세계 금융 체제, 사회구조의 붕괴, 천

연 자원의 남용 등 곳곳에서의 지나침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에서, 이제 균형을 찾

아가고자 하는 노력 특히 교육의 바른 실천은 매우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육에 대한 관점 특히 교육방법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는 기본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

고방식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의 중심에는 본질에 대한 고찰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대안적 교육방법 

메타포 탐색 발표에 대한 토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 관심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

재 우리는 도전적인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청이 증가하고 있

다. ‘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가 곧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지를 결정한다’(Unesco, 

1996)는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궁극적으로 

교육문제로 귀결된다. 발제자는 현재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습득메

타포’와 ‘발달메타포’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며 대

안적 관점인 ‘참여메타포’ 또한 공동체가 안고 있는 갈등이나 모순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변혁메타포’의 설천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켜 실천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기에 교육전반이 아닌 교육방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만 초점

을 둔 논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교육방법의 대안적 관점인 참여메타포와 변혁메타포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

을 같이한다. 발제자의 주장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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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이루기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한 사회의 본질에 기반을 둔 방법과 실천에 대한 고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의 교육방법이 적합한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이러한 사회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공유가 필요하다. 발제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란 자원, 환경과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반의 갈등과 문제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획이자 실

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현재 사회(조직, 공동

체,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지속가능한 사회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사회를 지속가능 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이나 모순, 문

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한 긍정적

인 실천이 아니라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보인다. 발제자가 인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또한 이

와 같은 맥락으로서, 지속가능성이란 사회문화적·생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

는 것임과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가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Hawken, 2007; Macy & Young Brown, 

1998; Orr, 2004)’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란 끊임없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회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물론 토론자 또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한다. 사회란 다양한 인적, 물

적 관계성의 총체로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체

제의 변혁을 꽤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 특히 그 문제가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일 경우 그 문제 해결 자체가 

곧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변화는 사유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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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그러나 비판과 변화는 본질과 지향점이 함께 갈 때만이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토론자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가치를 형

성하도록 하는 접근법이 부정적인 문제해결 이전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네

스코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간, 동식물종, 생태계, 자연자원-물, 공기, 에너지 등

을 포함하며, 빈곤과의 투쟁, 성 평등, 인권, 모두를 위한 교육, 보건, 인간안보, 문

화 간 대화 같은 관심들을 통합하는 발전에 대한 하나의 비젼(a vision of 

development)’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보전은 물론 지속가

능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이것은 자연과 인간, 세대 간 권리, 국가 사이

의 형평성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발제자의 원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이라는 용어는 인류의 복지의 개선과 장기적인 유지 및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존과 연결된 하나의 철학(Leuenberger & Wakin, 2007)으로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지향의 교육적 접근

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본적으

로 개인이 지닌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 행동실천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이루어질 때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Siraj-Blatchford 외, 2012). 연

령이 어린 유초중등시기의 교육방법은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과 더불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와 우리의 공존 등 조화로운 사회상황

을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본질‘에 기초한 교육적 접근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방법 메타포 간 균형적 접근의 필요 

발제자는 교육을 보는 관점의 범주를 ‘습득’ 메타포, ‘발달’ 메타포, ‘참여’ 메타

포, 그리고 ‘변혁’ 메타포로 구분하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던 습득메타포와 

발달메타포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제한점이 많으며, 대안

적으로 참여메타포 특히 변혁메타포의 긍정적인 점을 부각하였다. 사회발전을 위

한 지속가능성 교육은 그 자체가 학습자 개인 수준에서나 체제 수준에서 모두 일

종의 변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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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거나 학습자 개인의 발달과정에 국한하는 것만으로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

체의 협력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습득메타포나 발달 메타포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대안으로 제안한 참여메타포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나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본다. 참여 메타포 방법에

서는 학습의 목적을 공동체 구축으로 보며 학습자가 이에 참여할 때 학습이 이루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분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학습자가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권력관계 등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적응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이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이

다. 토론자 또한 이러한 발제자의 지적을 지지한다.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학교와 학습의 문화가 참여적, 유동적으로서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화형성이 얼마나 가능할지 특히 지식과 

가치관 형성이 확고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참여는 또 다른 습득에 불과할 소지

가 많다.  

이에 따라 발제자는 교육은 지식습득이나 개인의 발달을 넘어서 참여를 통한 

‘변혁’이라고 보는 변혁 메타포의 관점에서 Burns(2009, 2011)의 지속가능성 교

수법(Sustainability Pedagogy)모형과 Engeström(1987)의 활동이론을 토대로 한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 이론을 제시한다. 확장학습이론에서 학습은 한 활

동체제에서 갈등과 모순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가장 관점이 유사한 접근이라는 데에는 토론자 또한 관점을 같이한다. 그

러나 발제자의 지적대로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얼마나 변혁을 가져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결과는 미흡하다. 

토론자는 어느 한 가지 메타포가 옳고 다른 메타포는 옳지 않다는 대비적인 관

점보다는 메타포 간의 균형을 제안한다. 여기서의 균형이란 여러 가지 메타포의 

단순한 혼합의 의미는 아니다. 학습자의 학습양식이나 상황, 주제 및 문화 등에 따

라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천공동체 이론에서 개인차를 충분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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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Fenwick, 2006)과 같이 학습자의 지식과 상황, 성향 

등에 따라 적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란 개인에 의한 구성체로서 개인의 변화가 없는 사회나 개인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지속적으로 해결

해가고자 하는 본질과 그 중심에는 개인이 있음이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참여와 변혁메타포의 실천 탐구

발제자가 제안한 참여와 변혁메타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구현될 수 

있을지는 실제 학습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탐구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최근 유아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유아의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

동기의 새로운 사회학(Corsaro, 1997)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ICEF, 1989)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을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능

동적인 사회적 주체’로 본다. 어린이와 그 가족의 사회적, 환경적 관심은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며(Robinson과 Vaealiki, 2010), 

UNICEF(2003)에서는 공정성과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참여 기회가 가정

에서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더 증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문제해결에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최근 호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Hallett Cove Preschool는 그 관련 사례이다(지옥정, 2014). 이 유치원에서

는 주요 강의 염분 농도가 짙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3년간 유아들과 ‘물 보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 보존, 빗물, 태양 에너지 등을 학습 활동

에 통합하면서 유아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원에 광

전지판을 통한 전기 공급,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 시스템 등을 설치하게 되었고, 무

엇보다도 유치원과 지역사회 간 동반자 관계가 형성(Bates & Tregenze, 2006)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공원 프로젝트’(지옥정, 2013) 역시 유아들

을 포함한 유치원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체적 참여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아들은 공원이 지역사회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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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지, 그 공원이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아들도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공원 문제 개선에 어

떻게 참여할 지에 대해 조사·탐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제로 공원 관리부서와 협

력하여 공원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유아기부터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작지만 중요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변혁 메타포를 넘어선 총체적 접근과 협력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학습을 학교 안으로 국한하여 그 안에서 적절한 교육방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이란 인간의 삶 및 문화

가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포괄하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지옥정, 2014).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총체적접

근’(whole-school approaches to sustainability)’(Elliott & Emmett, 1997)이 필

요하다.변혁 메타포나 참여메타포 관점에서의 교육방법을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교

육기관 시설 설비는 물론 학교 밖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교육기관 내의 또는 그 지역 안의 가치 있는 유산의 보존과 보호까지를 포

괄하며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Davis 

외, 2005).

5. 우리에게 적합한 가치기반 교육방법에 대한 지속적 탐색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교육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 가치를 돌아보고 그에 비추어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육은 서구 특히 북미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특히 유아교

육분야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 문화와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된 아동중심사상과 

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초점을 둔 발달에 적합한 실제와 같은 이론들이 주류를 이

루어 왔다(Penn, 2008).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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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가치보다는 관계와 조화 등을 강조하는 동양의 가치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Chan 외, 2009). 이것은 자본주의와 소비지향적 문화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해나갈 수 없다는 성찰(Ritchie, 2014)과 함께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

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온 동양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자 하는 서구의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들어온 서구

문화의 유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 등의 동양 문화권에서 인간관계

나 자연과의 조화 등을 강조한 자연존중, 생명존중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고, 인간

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김숙자 외, 2014)

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가 지역적, 문화적 적합성을 살리는 것(Unesco, 2004)임을 볼 때, 교육방법 또

한 우리의 가치와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